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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경제정책은 포용적 성장으로 특징되며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주요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전환의 배경에

는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과정에서 소득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소득격차를 확대

시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점차 악화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을 위한 동

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초부터 추

진하여온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은 압축적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그 한계

를 노출하였습니다. 넓게 보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제조업 

부상과 그로 인한 탈산업화, 글로벌 가치사슬 발전에 따른 국내 산업 파급효과 감소 

등은 선진국을 포함한 고소득국가(high-income countries)들이 공통적으로 직

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

출에 힘쓰는 한편,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상정책 역시 이러한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통상정책이 FTA 체

결을 중심으로 이행되어왔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의 방향 역시 커다란 전환이 필요

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한국경제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

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성

취하는 데 필요한 통상정책의 5대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통상정책의 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여가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유재원 건국대 교수의 책임하에 박성훈 고려대 교수, 한홍열 한양대 

서언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이호생 명지대 교수, 송유철 동덕여대 교수, 강문성 고

려대 교수, 송백훈 동국대 교수 등 다수의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중지를 모았습

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가 훌륭한 결

실을 낳을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해주신 본원 무역통상실의 배찬권 실장, 구경현 

부연구위원과 박지현 전문연구원, 서울시립대 성한경 교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부 국내대책과 김민희 사무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론과 정책제안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한국의 통상정책 전환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모

색을 위한 생산적 논의와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원장 이재영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

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

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

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

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

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

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

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

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

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

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

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국문요약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

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

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

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

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

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

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

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

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

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

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는 이러한 실천적 추진전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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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의 생산성 향상 개방경제의 고용창출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 제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

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

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

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

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

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

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

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

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

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

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

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

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

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

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

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

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

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

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



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

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

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

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

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

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

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

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

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

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

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

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

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



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

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

(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

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

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

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

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

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

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

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

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



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

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

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

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

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

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

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

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

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

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

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

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

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

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

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 정책과제 세부과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 

디지털무역 확산에 대한 능동적 대응방안 강구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

의료관광의 활성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국정 우선순위 강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고용창출연계형

외국인투자 활성화

외투기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동운영

국내조달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투자형태별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ㆍ자본 집약형

외국인투자 활성화 

4차산업, 융합 분야 등에 대한 산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형

외국인투자 활성화

외투기업의 CSR 프로그램 공동운영

CSR 프로그램 운영 외투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부조달 참여 확대
FTA 협상을 통한 정부조달 범위 확대

해외정부조달 정보 제공의 활성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WTO 협상에서 디지털재화 무과세화 추진

EU의 GDPR 대응방안 마련

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전략 수립

무역원활화 촉진
무역원활화 이행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재협상 추진

ODA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 촉진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포용적 성장과 일관된 통상

인프라 구축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정책자원 

재분배

해외정부조달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

무역조정지원제도

포용성 강화

통상 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재구성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로자 지원 중심 전환

통상분쟁 효과적 대응을 위

한 인프라 강화 

해외통상인프라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영향력 제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한 영향력 기반 확보 



전략 정책과제 세부과제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

원조규모 및 정책의 포

용성 강화

ODA/GNI 비율 제고 및 최빈국 원조비중 확대

원조와 SDGs의 연계 강화

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의 정책일관성 강화

AfT 프로그램의 포용성 

강화

맞춤화된 AfT 프로그램의 확대

포용적 AfT 전략지침 도입

AfT와 무역조치의 상호보완성 강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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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

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압축성장이 야기한 구조

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던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이 더해지

면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았다.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의 성장궤도뿐 아니

라 기업, 노동, 금융 등 각 분야의 구조변화를 초래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또한 

고도성장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는 소위 ‘낙수효과’ 주장에 심각한 의문

을 제기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에 비하면 즉각적인 충격은 상

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경제 침체와 이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고도성장기간 중 무역

장벽의 철폐를 지향하는 국제무역질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에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국 산업 및 고용을 보호하려

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국제통상환경 악

화는 수출이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한국경제에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990년 초 이후 세계

경제 전체뿐 아니라 개도국 및 신흥시장국의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여왔다. 하지

만 2012년 이후에는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수출을 통

한 성장전략이 벽에 부닥친 이상,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

은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내수 진작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줄곧 상품수

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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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은 소득불평등 또는 소득양극화의 심화이다. 소득불평등 심화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IMF, World Bank, UNESCAP과 같

은 국제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OECD 역시 회원국들의 빈부격차가 지난 30년 이래 최

고에 달하였고,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악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

다(OECD 2014). 

 그림 1-1. 한국 및 세계 전체의 수출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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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April 2019), https://www.imf.org/external/

pubs/ft/weo/2019/01/weodata/index.aspx(검색일: 2019. 6. 25).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의 약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동

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성장과 동시에 소득분

배가 개선된 성공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제는 성장이 저하되면서 소득불평등

도 악화되고 있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의 이행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는 한국의 1990~2016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추

이를 보여준다. 우선 성장률을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5%로 하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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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99년에는 11.3%를 기록하여 V자형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이나 처분가능소득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관계없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직후 급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둘 다 약간 감소 후 정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상과 달리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이

유로는 전 세계 경기위축으로 수출주력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고소득층 소득

이 줄어든 반면, 하위층 가구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빈곤층 소득이 다소 올라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유경준 2012). 

 표 1-1. 한국경제의 성장률과 지니계수 추이

A. 실질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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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니계수는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A)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5. 28).

B)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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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니계수 자체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니계수를 도출하

는 데 사용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가계동향조사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을 과소보고하기 때문에 

정확치 않다는 비판이 있다. 소득양극화의 주범은 근로소득차가 아니라 자산소

득차라는 주장도 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전체소득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한 김낙년(2018)에 따르면, 2010년 이

후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으나,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으로 이루

어진 비근로소득의 집중도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비근로소

득을 합한 전체소득의 집중도는 2010년대 전반에는 하락 또는 정체 기미를 보

이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1) 

종합하면 한국은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어려운 상

황에 놓여 있다. 특히 성장의 열매가 구성원들에게 보다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

도록 ‘포용성(Inclusiveness)’의 제고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

재인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가 새로운 비전으

로 채택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아지고 있

는 현실 속에서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선순환관계를 

확립하고, 무역의 이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1) 통계청,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시행한 “2018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에서 2015년이후 소득5
분위배율(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은 2015년 10.41에서 2017년 
11.27로 증가하였다(시장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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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개방경제로서 한국경제가 추구하여야 

하는 성장,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

을 높일 수 있는 정책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표가 있다. 즉 다각적인 글

로벌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장과 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보다 균등하게 분

배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세계화의 진전과 중국의 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국내산

업의 위상이 빠르게 위축될 위험을 맞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하려면 교역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 즉 수출입산업이 자본집약적 구조로 변해갈수록 숙련노동과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미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귀 외 2017). 또한 대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좀처

럼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이승신 외 

2016).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최근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으로 회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에 대한 종합적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통상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FTA의 경우 중

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원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방적 통상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

루 분배되려면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구축 및 국제화 지원 등을 통하여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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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포용적 통상국가의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추진방향 및 실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루어진 포용적 성장 및 포용적 통상에 관한 논의를 포용경제를 중심으로 정리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

가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후, 구성요소별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현 위치를 

개괄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인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

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정책 인프라 구축, 글로벌 포용성 제고별로 한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본다. 또한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있거나,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적극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을 선별하여 

이들의 정책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각 구성요소별로 정책방향 및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주

요 결과를 요약한 후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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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가. 포용국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성장과 효

율성 대신 포용성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세계은행(World Bank)은 물론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여겨져왔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도 이

와 관련하여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사전에 따르면, 포용

성이란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

고 있다(including many different types of people and treating them 

all fairly and equally).2) 이러한 정의를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에 적용하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을 우선시해온 결과 불평등하고 불공정

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

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문재인 행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

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고,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

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또한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

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

모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

2) Cambridge Dictionary, “Inclusiveness,”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
inclusiveness(검색일: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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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위한 국가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3) 2018년 11월에 개최된 APEC 정상

회담에서는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소개하

고 이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4)

혁신적 포용국가는 포용과 함께 혁신을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비전으로 ‘사

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및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9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그림 2-1 참고).

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②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③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④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 시스템 구축

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⑥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존중

⑦ 인적 자본의 창의성ㆍ다양성 증진

⑧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⑨ 경제ㆍ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은 경제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와 불평

등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 자산, 교육 등의 불

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 고리를 절단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

3) 정책기획위원회(2018. 9. 6).

4) 문재인 대통령(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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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질적인 성장과 공존하는 사회로의 

도약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5)

 그림 2-1. 포용국가 비전과 추진전략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전: 3대 비전 9대전략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상호보완

전략1: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산업, 고용, 인구 변화에 대응한 2차 분배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전략2: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노동시간, 젠더, 교육, 주거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 균등
전략3: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략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저출산 정책 방향 전환 및 고령사회 대비 사회재정의 합리화

전략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 개선 및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6: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예방적 환경정책, 여성 안전사회, 재해 등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전략7: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초·중·고등교육 혁신, 문화를 통한 혁신능력 고양

전략8: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평생학습, 직업능력개발 강화와 기업문화 개선
전략9: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산업 변화에 따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 소득 보장 강화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포용
Inclusiveness

재분배 강화, 격차 완화,
계층 이동 증대는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제고

혁신
Innovation

충실한 사회정책은
개인·기업 혁신,

사회제도 혁신의 기반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정책위키-혁신적 포용국가,” http://www.korea.kr/special/

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검색일 2019. 7. 1).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이 추구해온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뒷

받침할 정책방향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즉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

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2-2]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포용

국가의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간의 연계를 보여준다(김경락 2019, p. 33).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으로 구성되

는데, 이들은 각각 포용적 사회정책 및 혁신촉진적 사회정책과 유기적으로 연

관되어 있다. 첫째, 소득분배 개선과 같은 포용적 사회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 “정책위키-혁신적 포용국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
ew.do?newsId=148855401(검색일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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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이다. 둘째, 인적 자본 확충과 사회 전반적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

촉진적 사회정책은 혁신성장의 촉매제이다. 셋째, 원ㆍ하청 관계 개선과 같은 

공정경제의 실현은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림 2-2. 포용국가의 경제패러다임 및 사회정책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사회정책

공동경제 비사회정책 수단
(예: 원·하청 관계 개선)

수요 유지

상호 보완

상호 보완

상호 보완

일적 자본 확충

혁신기반 조성
혁신성장 혁신촉진적 사회정책

자료: 김경락(2019), p. 33. 

[그림 2-2]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설계도라기보다는 개념 수

준의 밑그림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수

단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포용경제 

포용국가의 영역을 경제 분야로 좁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된다. 포용경제는 기존의 일인당 국민소득으

로 측정된 생활수준의 개선이라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포용성에 상당한 비

중을 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

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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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포용경제의 정의나 모습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Benner and Pastor(2016)는 포용경제를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

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들이 번영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포용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이

유로 경제성장이 낙수효과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

대에 문제가 있고, 경제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수록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용경제의 핵심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포용경제를 실현하려면 경

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Benner and Pastor(2016)가 제시한 5대 

구성요소와 추진전략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① 형평성(equity): 보다 많은 기회가 빈곤층에 제공되어 상위 계층으로 이

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재, 공공 서비스, 사회간접

자본(특히 교육, 대중교통망, 환경) 등에 보다 공평한 접근성이 보장되어

야 한다.

② 참여(participation): 개별 경제주체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경제활동

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제주체가 노동자, 소비자, 생

산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시장과 관

련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장을 규율하는 규범과 원칙이 경제주

체의 구직활동, 창업활동 등 시장참여와 관련된 활동을 뒷받침하여야 한

다. 또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 역시 확대되어야 하며 새로이 개발된 기술은 

개개인과 사회의 후생을 증진하여야 한다. 

③ 경제성장(economic growth): 경제참여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는 해당 경제가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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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되어야 한다.

④ 안정성(stability): 일반 개개인,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생산자, 정부 모

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대내외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경제적, 사회적 부(wealth)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지속되고, 세대 간 복지(inter-generational well-being)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부는 인간이 생산한 자본, 인적자본, 금

융자산, 사회적 자본 등과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포함하여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는 전체 자산 집합의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세대 

간 복지가 지속적으로 영위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포용성이 아닌 전 

세계 국가를 포함하는 대외적 포용성에도 초점을 두고 전 세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글로벌 사회’를 구축하여 후속 세대의 복지 향상에 간접적으

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포용경제에 대한 이 같은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다. 이들 구성요소의 개선이 

포용경제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국가별로 

이들 구성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추진전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남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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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경제

형평성 
(EQUITABLE)

A. 모든 사람을 위한 상향 이동성 

B. 불평등의 감소

C. 공공재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참여 
(PARTICIPATORY)

D. 노동자, 소비자 및 기업소유자로서 시장접근 및 참여 가능

E. 시장 투명성 및 정보 대칭성

F. 모든 사람들의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기술인프라 

성장 
(GROWING)

G.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기회의 확대

H. 물질적 행복(well-being)의 향상

I. 모든 사람들의 개선을 위한 경제적 전환 

지속가능성 
(SUSTAINABLE)

J. 사회적ㆍ경제적 행복(well-being)의 증진

K. 환경적 보건과 천연자원 소비 경감을 위한 투자

L. 장기적 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

안정성 
(STABLE)

M. 미래 및 경제적 결정 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신뢰 

N.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

O. 충격과 긴장에 대한 경제적 회복력

자료: Benner and Pastor(2016). 

 표 2-1. 포용경제의 5대 구성요소와 추진전략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가. 포용적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조가 자리 잡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IMF, World Bank, OECD, ADB 등과 같은 국제경제기구를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물론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기구들의 초점은 조

금씩 상이하다. [표 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OECD와 IMF는 선진국들

의 입장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에서 뒤쳐진 구

성원들이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World Bank의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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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의 입장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성장의 중요성과 동시에 성장 혜택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표 2-2. 포용적 성장의 정의와 정책수단

정의 정책

OECD

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고하는 경제

성장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과 지역에 투자

기업의 역동성과 노동시장의 포용성 지원

정부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IMF

경제성장의 혜택과 기회를 폭넓게 공유하는 

것과 연관. 견실하고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있으며, 노동력 전반에 걸쳐 생산적 고용을 

촉진하고 시장과 자원접근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구체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성장   

경제적 기회의 개선: 교육, 보건, 인프라 투

자, 금융 포용성 증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경직성 개선, 여성참여 제고

경제개혁 시 포용성과 효율성간 상충성 완

화 및 포용성 제고: 경제적 기회접근 지원 

및 실업수당 제공, 저생산성 부문의 보호, 

사회적 안전망, 고령화 대처, 직업상담 및 

재훈련을 위한 재정정책 중요 

World 

Bank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빈곤감소를 위하여 

시장 및 고용 전환에서 형평성, 기회 평등 

및 보호를 포괄하는 성장 전략

성장속도 제고와 포용성을 위한 패턴 변화: 

노동력을 포함하여 성장원천의 확대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하

여 생산적 고용 확대

자료: OECD, http://www.oecd.org/inclusive-growth/#introduction(검색일: 2019. 3. 15); IMF, 

“Fostering Inclusive Growth”(2017); World Bank, “What is Inclusive Growth?”(2009). 

포용적 성장의 양적 측정에 있어서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는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는 포용적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

성 제고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성장속도와 성장혜택배분 둘 다를 

아우르는 포용성장지수를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Ali and Son(2007)이 

제시한 사회이동성 곡선(social mobility curves)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사

회이동성 곡선은 교육이나 보건과 같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가 구성원들

에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제공되고 또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되는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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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에서 사회이동성 곡선(AB)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부터 높은 집

단 순으로 평균소득수준을 나타내는데, 사회전체의 평균소득은 로 표시되어 

있다. 사회전체의 평균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분포가 보다 균등해질수록 사

회이동성 곡선은 위로 이동한다. 즉 A1B가 AB보다 균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사회이동성 곡선

Income per capita (y)

Cumulative share 0f
population, 0≤i≤100

i=100 (when the entire population
is covered)

A1

A

B

y

 

자료: Anand, Mishra, and Peiris(2013).

이러한 사회이동성 곡선을 이용하여 사회이동성 곡선 아래 부분의 면적과 

사회전체의 평균소득 간의 비율로 소득균등지표(income equity index)를 정

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균등지표는 [식 2-1]과 같이 정의된다. 소득균

등지표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하면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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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                                                             ......[식 2-1]

ω: 소득형평성지수

:  (하위 i%의 평균소득을 나타내는 의 누적)

: 평균소득 (일인당 국민소득)

[식 2-1]에서 사회이동성의 증가는 평균소득( )의 증가와 함께 소득균등지

표(ω)가 개선될 때 이루어진다. [식 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포용적 성장

을 사회이동성 증가로 해석한다면 경제성장과 동시에 보다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  +                       ...... [식 2-2]

한편, 김원규, 홍성욱(2018)은 [식 2-2] 우변의 첫 번째 항, 즉 평균소득이 

경제전체 생산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임에 주목하여 이를 좀 더 세분한다. 즉 인

구수와 노동자수를 각각 N과 E라고 하면 평균소득(Y/N)은 일인당 노동생산성

(Y/E)에다가 고용률(E/N)을 곱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 Y/N = Y/EㆍE/N                     ...... [식 2-3]

[식 2-3]을 변화율의 형태로 변환한 후, 이를 [식 2-2]에 대입하면 [식 2-4]

를 도출할 수 있다. 즉 포용적 성장은 생산성 향상, 형평성 제고, 및 생산적 고

용증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 +        ...... [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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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포용적 성장은 성장을 문제 삼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

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포용적 성장은 생산성 향상, 형평성 제고, 생산적 고용 확대라는 3개 

구성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김원규, 홍성욱 2018). 

 그림 2-4. 포용적 성장의 개념 

혁신 정책
투자활성화 정책

소득재분배 정책
인적자원 확충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기업가정신 촉진 정책

생산성
향상

절대적
빈곤 감소

상대적 빈곤 감소

기회균등성
확대

성장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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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사회통합

형평성
제고

생산적
고용 확대

 

자료: 김원규, 홍성욱(2018).

다음에는 포용적 성장이 일반적 경제성장과 얼마나 다른지 실제 수치를 중

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5]의 포용성장지수1(IG1)과 포용성장지수

2(IG2)는 각각 [식 2-2]와 [식 2-4]에 근거하여 한국의 포용성장지수를 도출한 

것이다. 두 지수 간의 차이는 고용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

다. 포용성장지수1은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에 소득형평성(1-지니계수)의 증

가율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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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장지수1 =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 소득형평성 증가율 .....[식 2-5]

한편, 포용성장지수2는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취업자당 국민소득 증가

율과 고용률 증가율의 합으로 대체한 것이다. 

포용성장지수2 = 취업자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 고용률 증가율 

+ 소득형평성 증가율                                                             [식 2-6]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두 지수 모두 1990년대 이후 장

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

은 포용성장지수의 추이는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또는 취업자당 국민소득 증

가율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나 취업자의 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의 등락이 포용성장지수의 추이를 결정하게 된다. 실

제로 소득형평성 증가율은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고용

률 역시 매우 안정적이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을 성취하려면 성장률 자체를 무

시하고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하여 

생산성과 고용률, 그리고 소득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

6) 김원규, 홍성욱(2018)은 포용적 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투자율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소득형평성 개선를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그리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 및 청년 고용증가
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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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한국의 포용성장지수 추이 

A. 포용성장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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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포용성장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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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니계수는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A)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5. 28).

B)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2019. 6. 21).

나. 포용적 통상 

포용적 통상(inlcusive trade)에 대한 논의는 포용적 성장과 같은 맥락에서 

WTO, UNESCAP, OECD, World Bank, APEC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

다. 포용적 통상 개념은 무역이 국내외 불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포

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7)  무역과 관련된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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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을 나눠서 고려하면,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그리고 대내적 측면에서는 구성원 간 무역의 이득 분배가 논

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간 무역에 있어서 무역의 이득이 참여국 각각에 얼마만큼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바로 이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은 무역의 이득을 놓

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UNESCAP(2013)의 경우 포용무역 및 투

자(Inclusive Trade and Investment)를 모든 구성원이 무역과 투자에 참여

하고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후, 개도국의 발전과 MDG 목표 성취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

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의 시각을 보면 자유로운 무역 및 투자는 국민들의 생

활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 정부

는 자유무역이 소비자에게 낮은 물가와 다양한 선택의 확대, 그리고 생산자와 

노동자에게는 생산성 제고와 임금 상승을 통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이득을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그림 2-6 참고). 

 그림 2-6. 무역의 사회적 후생증진 효과

Increased Standards
of LivingTrade

Lower Prices and
Increased VarietyConsumers

Higher Productivity
and Wages

Firms and
workers

 

자료: Palladini and Goldfarb(2018), p. 10. 

7) WTO는 포용적 통상에 대하여 회원국간 합의된 공식적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WTO사무총장은 2016년 
WTO 공공포럼 개막식에서 통상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WTO 2016). 
“We should acknowledge that the benefits of trade don’t reach as many people as they should. 
And we should act … not by attacking trade, but by making it work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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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투자가 가져오는 이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감이 있는 이유

는 이득의 분배와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경제 전체의 이득이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중산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의 하락, 소득불평등의 증가,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실업 증가 등이 자유무역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

게 본다면 포용적 통상정책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어떻게 보다 많은 국

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과 FTA 체결에 있어 피해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고민하여왔다. 무역자유화와 포용성 간의 조화는 선진국들에게도 쉽지 

않은 정책과제다.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 영국, 캐나다 정

부는 무역자유화가 자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무역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이해당사

자들의 이해를 돕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개설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경우는 국제 차원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하여 원조 대

신 포용무역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표 2-3. 주요 선진국의 포용적 통상정책 사례

국가 주요 내용

영국
국제무역국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 개설

- 지역단위 창구 및 디지털 창구 동시 개설

프랑스

무역협상 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 “regulated globalization” 추진

-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투명한 도구 제공

호주

원조에서 포용무역으로 전환

- 개도국의 지속적 빈곤 퇴치

- 중소기업, 특히 여성 및 비공식 분야의 생산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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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계속

국가 주요 내용

뉴질랜드

모든 구성원을 위한 무역이 될 수 있도록 공적 협의로부터의 피드백 강화 

- 여성의 경제력 강화 

-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캐나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제사회정책 추진

- 새로운 장기취업 증대를 위하여 교육과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노동자들이 글로벌 경쟁 및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강화

- 다양한 수준의 정책 입안자 간 세계화의 이점을 확산하고 그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기 위해 협력 강화

- 노동자들이 세계화와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극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 역할

자료: 저자 작성.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하여 좀 더 분석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와 국제통상체제에 대한 반감의 이유

가 있지만, 무역이 전 세계에 걸쳐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호무역으로 회귀 대신 보다 공정한 개방경제 구

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통상정책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의 정책제안들의 상당 부분은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과 함께,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

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적 통

상정책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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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포용적 통상정책의 구성요소(OECD)

범주 정책요소

1. 기회, 혁신, 경쟁을 장려하는 국내정책

을 통해 무역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무역 관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2. 전체 구성원의 참여 제고

모든 사람에게 질 좋은 건강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

장하고,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강화함으로써 

구성원과 성장 둘 다를 지원하는 투자

효과적인 활성화 프레임워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일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직업 기회를 확장 

변화하는 기술요구에 대한 기대와 반응을 개선하고, 작

업장에서 더 나은 기술 사용을 촉진

대표성이 낮은 그룹, 특히 여성, 청년, 고령 노동자에 대

한 노동시장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 

재분배 제도의 실효성 강화: 잘 설계된 소득지원정책과 

경기역행적인 사회지출 시행

개인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장이 아닌 개인에게 권리 부여

3. 국제경제협력수단을 총동원하여 국제체

제가 좀 더 잘 작동하도록 노력 

국제 규칙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유도: 농산물, 경쟁정책, 수출보조금, 부패, 노

동기준과 근로조건 등

무역협정을 통해 국내 규정 및 기준의 국제조화 추구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자료: OECD(2017).

이제까지 포용국가로부터 출발하여 포용경제 및 포용적 성장, 그리고 포용

적 통상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포용성’이란 기초 위에 정의된 이 개념들은 포

용경제를 중심으로 그 상위개념인 포용국가, 그리고 그 하위개념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으로 논리적 체계를 세울 수 있다. 성장과 통상을 대내적 관

점에서 본다면 포용적 통상을 포용적 성장의 하위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

지만 포용적 통상의 대상을 엄격하게 국제 유ㆍ무상 거래 및 이에 따른 국내파

급효과라고 정의한다면,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포용적 성장의 목표인 형평성 제고, 생산적 고용 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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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그리고 포용적 통상의 목표인 무역이득 실현, 참여도 증대 및 국

제무역체제 개선은 포용경제의 5대 구성요소와 연관 지을 수 있다. 포용국가는 

포용경제뿐만 아니라 포용적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 개념이라고 이

해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다중적 포용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포용국가

형평성 참여  성장  안정성  지속가능성

포용경제

형평성 

제고

생산적 고용

확대

생산성

향상

포용적 성장   

무역이득 실현
참여도 

증대 

국제무역체제

개선

포용적 통상 

자료: 저자 작성.

3. 포용적 통상국가 

가.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이제 앞에서 살펴본 포용경제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포용적 통상에 대한 검

토를 바탕으로 ‘포용적 통상국가(Inclusive Trading Nation)’의 개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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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포용적 통상국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경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포용경제를 실현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란 2005년 KIEP에서 제시한 선

진통상국가(Advanced Trading Nation)의 비전을 포용성의 관점에서 재해

석하고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최낙균 외 2005). 

선진통상국가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효율성과 개방성 

제고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능동적 세계

시장 참여,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세계일류산업 육성 및 개방친화적 사회인프

라 구축 등 5개 구성요소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2-8 참고). 선진통

상국가가 제시한 목표와 추진과제는 일정 부분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우리 경제 시스템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성과, 고용 없는 수출, 소득불균형 

등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여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목표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2-8. 선진통상국가의 개념(KIE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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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세계일류
산업 육성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목표

5대 구성요소

추진과제

제도 및 관행의
국제표준화

사회 인프라글로벌
네트워킹

 

자료: 최낙균 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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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의 생산성 향상

개방성의 유지 및 제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개방경제의 고용창출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 제고

무역이득의 공유 및 이익당사자의 협상 참여 제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 존중 

글로벌 포용성의 제고

자료: 저자 작성.

포용적 통상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포용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 및 통상전

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이중위기,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심화

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을 확보하면서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김원규, 홍성욱(2018)의 포용적 

성장개념을 OECD의 포용적 통상정책 개념과 결합하여 [표 2-5]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

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일

반적인 사회이동성 제고정책 이외에 수출산업과 관련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

조조정과 보상,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5. 포용적 통상국가의 성장 및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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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는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제고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및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그림 2-8]에서와 같이 구성요

소를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전략으로 이해한다면 포용경제의 5대 구성

요소와의 연관성하에서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형평성: 빈곤층에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상정책 및 관

련 인프라에 포용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 참여: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이 특정 전략산업과 대기업 위주

로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산업별ㆍ기업규모별 포용성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통상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통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정

책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국내 

투자를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는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획기적

으로 유치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③ 성장: 제조업 중심의 무역구조를 보다 선진화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

며,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활성화

는 생산적 고용창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안정성: 통상을 통한 경제적 공동번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방으로 인

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치(social safety net)

가 마련되는 등 포용적인 통상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통상정책 수립 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수렴하고 

고충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다. 

⑤ 지속가능성: 대내적으로는 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외에도 국제적으로 저

개발국가에 대한 해외지원 등 국외 요인을 포괄하는 글로벌 포용성에 초

점을 두고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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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포용적 통상국가, 포용경제 및 5대 구성요소의 관계

를 정리하면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포용적 통상국가

성장 형평성 참여 안정성 지속가능성 

포용경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포용적 통상   

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

개방경제의 생산성 향상 개방경제의 고용창출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 제고

 

자료: 저자 작성.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가. 포용개발지수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

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

는 확신이 어떤 이유로 최근 많은 국가에서 의문시되고 있는가라고 묻고, 포용

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새로운 지표를 통하여 

이를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다(Samans 2018). 포용개발지수는 『세계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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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더하여 포용성과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영역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8) 즉 어떤 국가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잘 조화시키고 이러한 혜택을 다음 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포용개발지수는 성장 및 개발, 포

용,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등 총 3개 영역에 걸쳐 각각 4개씩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10 참고). 

① 성장 및 발전: 일인당 국민소득, 노동생산성, 고용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수명 포함 

② 포용: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자산기준 지니계수 둘 다와 함께 빈곤

율과 중위소득(달러 표시) 포함   

③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탄소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차감한 순저축

률, GDP의 탄소강도률, 공공부채비율과 부양비율 포함   

 그림 2-10. 포용개발지수(IDI)의 핵심 성과지표 

국가 핵심 성과지표

(National Key Performance Indicators)

1. 성장 및 개발(Growth 

and Development)
2. 포용(Inclusion)

3.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ustainability)

일인당 GDP
노동 

생산성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률

순저축률

(탄소 피해 제외)
GDP 탄소강도율

건강기대수명 고용률
지니계수

(자산 기준)
중위소득

공공부채율

(GDP 대비 )
부양비율  

자료: WEF(2017), p. ix.

8) 세계경제포럼이 2004년부터 펴내고 있는 세계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는 구성원들
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번영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하부구조, 건강
과 교육, 재화 및 노동의 효율성, 금융시장의 발달 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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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은 WEF의 2018년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에서 발표한 선진

국의 포용개발지수의 수준 및 최근 5년간 변화율을 보여준다. 먼저 수준변수를 

대상으로 하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

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영국, 미국 및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

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포용개발

지수의 5년간 변화율을 보면 한국은 6위, 일인당 국민소득의 변화율에 있어서

도 5위를 차지하였다.

 표 2-6. 주요 선진국의 포용개발지수(IDI) 순위(2018)

수준 5년간 변화율

IDI 
점수

IDI
순위

일인당 
국민소득 

순위

IDI
추이

IDI추이
　순위

일인당
국민소득 
추이 순위　

Norway 6.08 1 2 0.77 23 21

Iceland 6.07 2 12 12.58 1 2

Luxembourg 6.07 3 1 0.15 20 15

Switzerland 6.05 4 3 1.92 7 25

Denmark 5.81 5 5 4.76 3 20

Sweden 5.76 6 6 0.48 14 14

Netherlands 5.61 7 10 0.43 16 22

Ireland 5.44 8 4 0.28 2 1

Australia 5.36 9 7 0.46 15 13

Austria 5.35 10 13 -0.17 21 27

Finland 5.33 11 15 -2.92 29 28

Germany 5.27 12 16 1.72 9 19

New Zealand 5.25 13 20 1.04 13 8

Belgiium 5.14 14 17 0.24 19 23

Czech Republic 5.09 15 28 2.88 5 7

Korea 5.09 16 24 2.20 6 5

Canada 5.06 17 11 0.29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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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계속

수준 5년간 변화율

IDI 
점수

IDI
순위

일인당 
국민소득 

순위

IDI
추이

IDI추이
　순위

일인당
국민소득 
추이 순위　

France 5.05 18 18 -0.55 22 24

Slovenia 4.93 19 25 -2.39 28 18

Slovak Republic 4.90 20 29 1.49 11 4

U.K. 4.89 21 19 0.42 17 12

Estonia 4.74 22 30 1.77 8 3

U.S. 4.60 23 9 1.62 10 9

Japan 4.53 24 14 1.14 12 10

Israel 4.51 25 22 3.57 4 11

Spain 4.40 26 23 -2.12 27 16

Italy 4.31 27 21 -1.69 26 29

Portugal 3.97 28 27 -1.42 24 26

Greece 3.70 29 26 -1.69 25 30

Singapore n.a. n.a 8 n.a. n.a. 6

자료: WEF, “The Inclusive Development Index 2018, Summary and Data Highlights,” https://

www.weforum.org/reports/the-inclusive-development-index-2018(검색일: 2019. 4. 9).

포용개발의 핵심은 성장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번 세대와 미래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포용경제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포용개발

지수가 원래 의도대로 한 경제의 포용성을 측정하는 데 최적인지는 논란의 여

지가 남아 있지만, 포용적 성장 및 개발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9)

이제 포용개발지수에 미치는 구성요소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2-7]은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포용개발지수와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계수

9) ADB에서 매년 발표하는 포용성장지표틀(Framework of inclusive growth indicators)은 빈곤율과 소득불평
등지수를 포용적 성장의 지표로 삼고 있어 성장보다 포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장 및 경제적 기회의 확대는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경제적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 및 사회적 안전망을 또 다른 구성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제2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57

를 요약한 것이다. [표 2-7]은 우선 2018년 기준 수준변수를 이용한 경우의 상관

계수를 보여주고 나서 5년간 변화율을 이용한 경우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면 포용개발지수와의 상관계수 절대값이 0.5를 넘는 구

성요소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도 일인당 국내총생산(0.8), 노동생산성 

(0.6), 고용률(0.7),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7), 중위소득(0.8), 순저축률(0.6) 

의 상관계수가 특히 높은 편이다. 반면에 건강기대수명(0.3), 빈곤율(-0.3), 자

산 지니계수(-0.1), 부양비율(-0.1) 등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년 동안의 변화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준변수를 사용하는 경

우와 비교할 때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국내총생산, 고용률, 중위소득, 순저축률은 이전과 같이 상관계수가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부채율의 경우는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0.8).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상관관계

가 높다는 것이다. 수준변수를 사용할 경우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을수록 노

동생산성, 건강기대수명, 중위소득, 순저축률이 높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나 

탄소강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변화율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노동생산성, 중위소득, 순저축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공공부채율과의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포용개발

지수에 미치는 일인당 GDP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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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준 

 IDI PCI LPR LEX EMP NGI POV WGI MEI SAV CBO PDB DEP

IDI  1.0

PCI  0.8  1.0

LPR  0.6  0.9  1.0

LEX  0.3  0.6  0.4 1.0

EMP  0.7  0.4  0.1 0.2 1.0

NGI -0.7 -0.5 -0.4 -0.4 -0.2 1.0

POV -0.3  0.1  0.2 0.6 0.0 0.0 1.0

WGI  0.1  0.4  0.3 0.2 0.1 0.2 0.2 1.0

MEI  0.8  0.9 0.8 0.6 0.4 -0.6 0.2 0.4 1.0

SAV  0.6  0.5 0.5 0.2 0.4 -0.3 -0.1 0.2 0.4 1.0

CBO -0.5 -0.6 -0.5 -0.5 -0.1 0.4 -0.1 -0.2 -0.6 -0.2 1.0

PDB -0.5 -0.0 -0.0 0.4 -0.4 -0.0 0.5 -0.0 -0.0 -0.4 -0.2 1.0

DEP -0.1  0.1 0.0 0.3 -0.0 -0.1 0.3 0.2 0.2 -0.1 -0.4 0.4 1.0

IDI PCI LPR LEX EMP NGI POV WGI MEI SAV CBO PDB DEP

IDI  1.0

PCI  0.7  1.0

LPR  0.4  0.6  1.0

LEX -0.0 -0.2 -0.2 1.0

EMP  0.5  0.4 -0.0 0.1 1.0

NGI -0.2 -0.1 0.1 0.5 0.1 1.0

POV -0.2 -0.2  0.0 0.3 0.1 0.6 1.0

WGI -0.4 -0.0  0.3 -0.0 -0.4 -0.0 -0.1 1.0

MEI  0.5  0.6 0.2 0.1 0.2 -0.1 -0.4 0.1 1.0

SAV  0.6  0.5 0.5 -0.1 0.1 0.1 0.3 -0.1 0.1 1.0

CBO -0.3 -0.2 -0.0 -0.0 -0.3 0.0 0.4 -0.1 -0.2 -0.1 1.0

PDB -0.8 -0.6 -0.6 0.2 -0.1 0.1 -0.0 0.2 -0.2 -0.7 0.0 1.0

DEP  0.1  0.1 0.0 0.3 0.1 0.4 0.1 0.1 0.1 0.1 -0.0 -0.1 1.0

주: PCI 일인당 GDP, LPR 노동생산성, LEX 건강기대수명, EMP 고용률, NGI 가처분소득 지

니계수, POV 빈곤율, WGI 자산 지니계수, MEI 중위소득, SAV 순저축률, CBO 탄소강도

율, PDB 공공부채율, DEF 부양비율.

자료: WEF(2018). 

 표 2-7. 포용개발지수와 그 구성요소 간 상관계수

2. 5년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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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간개발지수와 무역개발지수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가 매년 발표하는 인

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인간과 그들의 역량이 해

당 국가의 발전을 평가하는 궁극적 기준이라는 취지에서 기대수명, 지식, 생활

수준을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 [표 2-8]은 인간개발지수를 도출하는 데 사용되

는 구성요소와 지표를 보여준다.   

 표 2-8. 인간개발지수의 구성요소

구성
요소

장수하고 건강한 삶

(Long and Healthy Life)

지식 

(Knowledge)

양질의 생활수준

(A decent standard of living) 

지표 출생 시 기대수명
기대교육년수

평균교육년수

일인당 국민소득(PPP $)

지수 기대수명지수 교육지수 GNI 지수

자료: UNDP(2018).

인간개발지수는 해당 국가의 평균적인 삶의 질과 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

성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일인당 국민소득과 기대수명과 함께 포용성의 중요

한 변수가 되는 교육을 구성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018년 포용개발지수와 2017년 인

간개발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0.73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UNDP에서는 

불평등을 반영한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Ind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를 별도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불평등조정 인

간개발지수의 값은 인간개발지수의 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포용개발지수와 불

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 간의 상관계수도 0.72로 높은 편이다.

UN의 또 다른 기구인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는 2005년 무역개발지수(TDI: Trade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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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무역이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력

을 행사한다는 가정하에 무역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측정하고자 시도

하였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 및 제도 영역, 무역정책 및 과정 영역, 

개발수준 영역에 걸쳐 총 11개 구성요소를 평가하고 있다. 무역개발지수는 포용개

발지수나 인간개발지수와 달리 무역정책 및 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역개발지수는 2007년 중단되어 사용가능한 수치는 2006

년 수치가 마지막인데, 2018년 포용개발지수와 2017년 인간개발지수와의 상관

계수는 각각 0.52와 0.73으로 높은 편이다.

 표 2-9. 무역개발지수의 구성요소

영역 구조ㆍ제도 무역정책 및 과정 개발수준

구성요소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제도의 질

경제적 구조

환경의 지속성

금융적 환경

무역개방도

효율적 해외시장 접근

경제개발

여성(gender)개발

사회개발

자료: UNCTAD(2005).

[표 2-10]은 OECD 회원국들의 포용성 관련 지표의 국가별 순위를 보여준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개발지수는 2006년 자료이며, 나머지 지표

들은 2018년 또는 2017년 자료이다. 우선 노르웨이는 포용개발지수와 인간개

발지수에서 모두 수위를 점하고 있고,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에서는 2위, 그

리고 일인당 국민소득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개발지수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복지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 역시 포용

개발지수와 인간개발지수에서 6위와 7위를 차지하였으며, 불평등조정 인간개

발지수 7위, 무역개발지수 5위, 그리고 일인당 GDP 9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포용개발지수 27위와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 21위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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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수 1위와 일인당 GDP 6위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국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일인당 GDP는 2017년 3만 달러

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으로 22위를 차지하였다. 무역개발지수도 이와 비슷한 

23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포용개발지수는 16위로서 인간개발지수 20위나 불

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 26위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포용

개발지수의 세 영역 중 세대 간 형평성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10) 포용성 관련 지표들이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에 차

이가 있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한국의 경우 인간개발지수나 무역개발지수는 

일인당 GDP 순위와 큰 차지가 없지만,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가 보여주듯 

소득불평등, 나아가 포용성 측면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10. OECD 회원국들의 포용성 관련 지표 순위 

순위
포용개발지수

(2018)
인간개발지수

(2017)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

(2017)

무역개발지수
(2006)

일인당 GDP
(2017)

1 Norway Norway Iceland US Luxembourg

2 Iceland Switzerland Norway Germany Switzerland

3 Luxembourg Australia Japan Denmark Norway

4 Switzerland Germany Switzerland UK Iceland

5 Denmark Ireland Finland Sweden Ireland

6 Sweden Iceland Sweden Japan US

7 Netherlands Sweden Australia Norway Australia

8 Ireland Netherlands Germany France Denmark

9 Australia Denmark Denmark Switzerland Sweden

10 Austria Canada Netherlands Canada Netherlands

11 Finland US Ireland Luxembourg Austria

12 Germany UK Canada Iceland Finland

10) 2017년 WEF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에서는 포용개발지수 이외에도 각 영역의 점수를 발표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전체 지수 면에서 14위, 경제성장 및 발전 영역에서는 22위, 포용 영역에서 23위,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영역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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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 계속

순위
포용개발지수

(2018)
인간개발지수

(2017)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

(2017)

무역개발지수
(2006)

일인당 GDP
(2017)

13 New Zealand Finland New Zealand Netherlands Canada

14 Belgium New Zealand Slovenia Belgium Germany

15 Czech Belgium Czech Finland Belgium

16 Korea Japan Austria Ireland New Zealand

17 Canada Austria Belgium Australia Israel

18 France Luxembourg UK Austria UK

19 Slovenia Israel Luxembourg New Zealand France

20 Slovak Korea France Spain Japan

21 UK France US Israel Italy

22 Lithuania Slovenia Slovak Italy Korea

23 Estonia Spain Estonia Korea Spain

24 Hungary Czech Israel Portugal Slovenia

25 Latvia Italy Poland Poland Portugal

26 Poland Estonia Korea Slovenia Czech

27 US Greece Hungary Czech Estonia

28 Japan Poland Italy Greece Greece

29 Israel Lithuania Latvia Hungary Slovak

30 Chile Slovak Lithuania Estonia Lithuania

31 Spain Portugal Spain Slovak Latvia

32 Italy Latvia Greece Lithuania Chile

33 Turkey Chile Portugal Chile Hungary

34 Mexico Hungary Chile Latvia Poland

35 Portugal Turkey Turkey Mexico Turkey

36 Greece Mexico Mexico Turkey Mexico

자료: WEF(2018),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8 ; UNDP, Human Dev
elopment Report 2018;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Index”(2006), https://unctad.org/Sections/ditc_d

ir/docs/ditc_tab_TDI-rankings_en.pdf(검색일 2019. 6. 22); OECD, GDP at current pric

es and exchange rates,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Volume 2019/1, https://read.

oecd-ilibrary.org/economics/national-accounts-of-oecd-countries/volume-2019/issue-1_g2g9fe48-

en#page1(검색일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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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가. 포용성의 국제비교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급속히 감소하고 부

가가치 창출력도 약화되고 있다. 수출의 둔화는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지

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또한 일

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역조현

상을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OECD 회원국들

과 서비스수지를 비교하면 한국은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에 이어 가장 큰 규모

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11.A 참고). 세부 업종별로 볼 때 선진국들은 

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흑자를 보인 반면 한국

은 건설, 정보ㆍ통신 등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여행수지에 있어서

는 일본은 큰 폭의 흑자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소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김

천곤, 강민성, 박문서 2017).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서비스무역의 규제강도를 수량화하기 어렵

고 또 분야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서

는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통하여 이를 검토하기로 하자. 

OECD STRI는 22개 서비스 분야별로 무역규제강도를 보여준다. 규제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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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

다. [그림 2-11.B]는 OECD 회원국들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평균치

를 보여준다. 한국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심

지어 서비스경쟁력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 다만 회계, 법

률, 방송, 통신, 항공운송, 철도운송, 택배의 경우는 규제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1. OECD 회원국의 서비스무역수지 및 서비스무역제한지수

A. 서비스무역수지의 대GDP 비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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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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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natincome/value-added-by-activity.htm(검색일: 2019. 

6. 25);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Regulatory Database, https://qdd.o

ecd.org/subject.aspx?Subject=STRI(검색일: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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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OECD 회원국들의 서비스산업 전체 및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 비

중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12]를 보면 한국은 2017년 서비스업 전체의 

부가가치비중이 GDP의 58.3%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제조

업의 경우는 한국이 30.4%로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낮은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 서비스 부문과 공공서비스 부

문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14.4%로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

 그림 2-12. OECD 회원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

A.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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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요 서비스업종의 부가가치비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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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TRADITIONAL = Wholesale, retail trade, repairs, transport; accommodation, food.

2) INFCOMM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NANCEINS = Finance and Insurance 

PROFESSIONAL = Profesional, scientific, support services PUBLIC= Public admin-

istration, defence, edcation, health, social work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natincome/value-added-by-activity.htm(검색일: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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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서비스 부문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부문은 공공행정, 국방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공공 부문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같은 전

통적 서비스 부문이다. 이들은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운수보관업과 비교

할 때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하여 지속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면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6).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

우 약 3% 후반의 경제성장률과 약 25만 명 내외의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용성 2019, p. 6). 

2)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한 결과, 중소기업은 수

출보다 내수에 주력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전

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은 전체 고용의 90%를 차지할 만큼 높다.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중

소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고용불안으

로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

제하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13]은 OECD 회원국들의 기업규모별 고용비율(2016년)을 보여주

고 있다. OECD의 기업통계에서는 피고용인이 250인을 넘는 경우를 가장 규

모가 큰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한국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

용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11) 하지만 250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소기업

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80% 정도로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편이다. 

11)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을 직전연도 재무제표상 상시 노동자수 1,000명,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하, 직전 3
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자기자본 500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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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3. 기업규모별 고용비율(2016)

(단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G
R

C

IT
A

A
U

S

SV
K

PR
T

TU
R

ES
P

PO
L

SV
N

B
EL

LV
A

H
U

N

C
ZE ES

T

M
EX

FR
A

IR
L

LT
U

N
LD

A
U

T

FI
N

N
O

R

SW
E

B
R

A

N
ZL

D
N

K

D
EU

G
B

R

LU
X

C
H

E

KO
R

C
A

N

IS
R

JP
N

U
SA

R
U

S

Persons employed Employees

1-9 10-19 20-49 50-249 250

 

자료: OECD(2018a).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창출비율을 보면 한국은 40% 정도에 그치고 

있어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그림 2-14 참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중소

기업의 부가가치창출이 한국보다 높고, 이스라엘, 이태리, 그리스, 네덜란드 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기업규모별 부가가치창출 비율(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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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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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주요선진국에 비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격차가 가

장 높게 나타난다. [그림 2-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용인 250인 미만

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할 경우 한국은 2016년 중소기업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하였다. 가장 낮은 경우는 멕시코(5.18%)이며, 미국 

(28.67%)은 한국 다음으로 낮다. 반면에 라트라비아와 스페인, 그리고 베네룩

스 3국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70%를 상회하였다. 

 그림 2-15. OECD 회원국의 중소기업 수출비중(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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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소기업은 피고용인 수가 250명 미만인 경우로 정의.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trade/exports-by-business-size.htm(검색일: 2019. 

3. 22).

3)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외환위기 직후 급증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대 초 주춤하였다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건수는 감소하면서 투자금액

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업종을 보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높은 

편이어서 고용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고, 시장잠재력을 유인으

로 꼽고 있다(KOTRA 2015). 이렇게 본다면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경기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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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림 2-16.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입(2017) 

A.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B. 해외직접투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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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economies

20162017

20162017

주: 2017년 유입액 최다 20개국(괄호 안은 2016년 순위).

자료: UNCTAD(2018).

[그림 2-16]은 2018년 UNCTAD에서 집계한 세계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유

입국 및 해외직접투자 유출국 순위이다. 우선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면에

서 20위를 차지하여 2017년 26위에서 순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한편 해외직

접투자 유출면에서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12위를 차지하였다. 투자금

액면에서는 유출이 유입을 상회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국인투자규

제는 상당한 폭으로 자유화되었다. KOTRA는 “Invest Korea”란 슬로건을 내

걸고 외국인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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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축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투자환경은 매력적이라고 보기 힘

들다. 

[그림 2-17]은 OECD 회원국들의 외국인직접투자/GDP 비율을 보여준다. 

2018년도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출을 기록한 국가는 아일랜드 

(-17.65%), 스위스(-12.36%), 룩셈부르크(-8.08%), 노르웨이(-4.52%), 아이

슬랜드(-1.25%)로 외국인직접투자 흐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0.87%를 기록하여 OECD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

으나, 순유입을 기록한 국가들 중에서는 그다지 활발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림 2-17. OECD 회원국의 외국인직접투자/GDP 비율(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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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DIINDEX#(검색일: 2019. 

6. 25).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의 투자환경을 측정하는 척도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은 한국의 전반적 투자환경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제도나 정책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요

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문제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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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투자규제가 여전히 높을 수 있다. [그림 2-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OECD

에서 발표하는 2017년 외국인투자규제지수(FDI restrictiveness index)는 한

국의 경우 0.135를 기록하였다. 이는 OECD에 속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

준이다. 따라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

한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림 2-18. OECD 회원국의 외국인투자규제강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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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DIINDEX#(검색일: 2019. 

3. 29).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부터 합의가 

어려울 정도로 쉽지 않다.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간하는 기업환경평가보고서

(Doing Business) 에 의하면 한국은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2019년 5위를 차

지하였다(World Bank 2019). 그러나 노동시장규제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

하지 않고 있다. Lithuanian Free Market Insitute(2017)에서 고용 관련 규

제 여부, 노동시간, 중복규칙과 중복비용 등에 대한 세계은행의 서베이 결과를 

수량화하여 노동규제의 유연성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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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기록하여 프랑스(39.4), 룩셈부르크(43.6), 멕시코(45.1), 포르투갈

(45.5)에 이어 가장 낮은 편이다(그림 2-18 참고). 반면에 덴마크(96.9), 미국

(92.4) 및 일본 (91.0), 그리고 영국(83.2)는 가장 높은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

다. 국가마다 노동시장의 관행이나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유연성지수의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투자환경 개선을 논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9.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유연성 지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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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ithuanian Free Market Institute(2017).

한편 OECD에서는 고용보호입법이 노동시장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수치화하여 고용보호지수를 도출하였다. 고용보호지수

는 해고 관련 규제의 강도를 비교한 것이므로 노동유연성의 한 측면을 보여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림 2-20]은 2013년 OECD 회원

국들의 고용보호지수를 보여준다. 한국은 2.29점을 기록하여 OECD 평균인 

2.04보다는 해고가 힘든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0.49), 캐나다(0.92), 영국(1.18) 순이며, 반대로 고용보호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3.01), 체코(2.87), 네덜란드(2.8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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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0. OECD 회원국의 고용보호지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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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DIINDEX#(검색일: 2019. 

6. 28).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포용적 통상정책의 출발점은 무역을 통한 이득이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배분

되지 못한다는 불만족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무역자유화가 다른 선진국들

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가라는 문제와 자유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피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상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대외개방도와 관련하여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는 시장개

방지수(Open Markets Index)를 검토하도록 하자. [그림 2-21]은 OECD 회

원국들의 2017년 전반적 개방지수를 보여주는데, 지역개방도, 무역정책, 외국

인직접투자개방도, 그리고 무역친화적 인프라 등 4개 영역의 가중 평균치로 정

의되었다. 지수가 6점에 가까울수록 개방도가 높고, 반대로 1점에 가까울수록 

개방도가 낮음을 표시한다. 한국의 경우 3.7점을 기록하여 중위권에 속해 있

다. OECD 국가 중 개방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이며, OECD 비회

원국으로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개방도가 룩셈부르크보다 높은 전 세계 1위와 

2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개방도는 OECD 회원국들과 비

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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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 OECD 회원국의 시장개방지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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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최고점인 6점에 가까움(최저점은 1점).

자료: ICC(2017). 

둘째, 무역자유화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문제이다. 한국은 WTO 다자간 자

유화협상에 이어 지역무역협정(RTA)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후적으로 편익을 평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보상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구조

조정은 비단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가속화되는 기술변화 그리고 개인적 취향이

나 사회적 선호도의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구조조

정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입으로 인한 구조조정압력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62년 무역

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적 지원, 대

출 및 대출보증 등을 제공하여왔다. 그런데 1986년에 대출 및 대출지원이 중단

되고, 현재는 기술적 지원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2007년 5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동 

제도의 목적은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

기업진흥공단 산하의 무역조정지원센터가 그 운용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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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1.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구분 요건 지원내용

융자지원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

연 2.0% 고정금리 적용

연간 60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 

포함)

컨설팅 

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억 2,000만 원 이내 (3년

간 다회)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 4,000만원 이내 1회 보조

근로자 

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 그 기업에 납품하

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이전기

업의 소속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및 전직지원서비스ㆍ실업급여 

및 직업훈련지원

취업상담 및 취업성공패키지(제1유형) 지원

세제지원
업종 전환 또는 업종 추가(매출액 기

준 50% 이상)한 무역조정지원 기업 

전환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기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또는 양도소득세 50% 감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무역조정지원제도”, http://www.motie.go.kr/motie/py/brf/

motiebriefing/motiebriefing22.do?brf_code_v=22#header(검색일: 2019. 4. 17). 

구조조정은 비단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가속화되는 기술변화 그리고 개인적 

취향이나 사회적 선호도의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노동시장이다. 

특히 직업, 직장, 산업 및 지역 간 노동력의 원활한 이전과 재취업을 도울 수 있

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OECD 2005). 

[그림 2-22]는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노동시장프로그램 지원규모를 

보여준다. 2016년의 경우 한국은 0.7%를 기록하여 멕시코(0.01%), 미국 

(0.27%), 일본(0.3%)보다는 크지만 OECD 평균인 1.19%에 못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국가는 덴마크(3.22%), 프랑스

(2.98%), 핀란드(2.8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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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프로그램 지원액/GDP(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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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리스, 아이슬랜드, 터키 및 영국은 자료 없음. 

자료: OECD(2018b), Table Q. 

5)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

글로벌 차원에서 포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개도국의 사회경제개발을 돕기 

위한 선진국의 공적원조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면서 공적개발원조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림 2-23]은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공적원조 비율

(%)을 보여준다. 한국은 0.14를 기록하여 DAC 회원국 평균치인 0.31보다 훨

씬 작은 편이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0.18과 0.23을 기록하여 평균치에 못 미

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원조에 적극적인데, 스웨덴과 룩셈

부르크는 각각 1.02와 1.0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미국(350억 달러), 독일(250억 달러), 영국(180억 달러), 일본

(120억 달러) 및 프랑스(110억 달러) 등이 가장 원조규모가 큰 국가들이다. 하

지만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UN 권장목표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

웨이, 덴마크 4개국만 총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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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3. OECD 회원국의 ODA/GNI 비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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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순원조액 (Net ODA) 기준.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indicator-chart(검색일: 2019. 4. 

15).

공적개발원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성장률이 낮고 빈곤

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논

쟁이 벌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무역을 위한 원조는 개도국의 무역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무역을 

확장시켜 성장과 빈곤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지칭한

다. 구체적으로 무역 관련 역량 및 인프라 확충, 무역정책과 규제개혁, 기업가

정신 및 민간투자증대를 위한 촉진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GNI 대비 AfT 비율은 [그림 2-24]에서 보

는 바와 같다. ODA 비율과 AfT 비율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

다. 일례로 일본은 ODA비율에 있어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AfT 비율에 있어

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에는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프랑스의 AfT 비율이 0.1을 넘고 있다. 한국은 AfT 지원

금액으로는 10대 공여국에 포함되는데, 비율로 보면 13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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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4. OECD 회원국의 AfT/GNI 비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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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OECD, “Aid for Trade at a Glance,” https://public.tableau.com/views/Aid_for_trade

/Aid_for_trade?:embed=y&:showTabs=y&:display_count=no&:showVizHome=no#1

(검색일: 2019. 7. 8).

2) OECD Data, “Gross National Income,” https://data.oecd.org/natincome/gross-national

-income.htm(검색일: 2019. 7. 8).

나. 포용성 관련 지표와의 연관성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중소기업의 글

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

축, 글로벌 포용성 강화 등은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각 구성요소별 관련 지표와 앞에서 살펴본 포용

성 관련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이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표 2-12]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12)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 다르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2) 한국의 비교대상을 OECD 회원국들로 설정한 데에는 자료수집상의 용이성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한국이 당면
한 정책과제들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OECD 회원
국들의 상당수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최소한 통상정책면에서는 EU의 영향력이 과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
다. 하지만 EU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성장이나 실업율, 그리고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교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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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서비스 무역수지나 서비스무역규제 

는 포용성 관련 지표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부가가치비중의 경우에는 인간개발지수나 무역개발지수 그리고 일인당 GDP

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포용개발지수나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와는 연

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음식ㆍ숙박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의 부가가치비중은 포용성 관련 지표 모두와 매우 높은 부(-)의 상관관

계를 맺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전통적 서비스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겠다. 한편 전문서비스와 공공서비스는 포용개발지수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으며, 일인당 GDP와도 상관도가 높다. 이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

득수준이 높고, 또한 이들 국가들의 포용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금융

ㆍ보험의 경우는 포용개발지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인간개발지수

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부가가치비중이나 수출비

중 둘 다 포용성 관련 지표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고용비중은 대부분의 포용성 지표들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때 OECD 분류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은 피고용인이 250인 미만인 

경우를 지칭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비중을 고용비중으로 나눈 생산성 

지표는 포용개발지수 및 인간개발지수와 각각 0.51과 0.30의 상관계수값을 가

지며, 무역개발지수와 일인당 GDP와도 각각 0.30과 0.50의 상관계수값을 가

진다. 즉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포용성과 소득수준이 높다고 하겠다. 

셋째,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지표를 찾

기 어렵다.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의 경우 포용성이나 소득수준이 높

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규제 역시 별

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고용보호지수의 경우에는 강

도는 높지 않지만, 인간개발지수나 무역개발지수, 그리고 일인당 GDP와는 부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강도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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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경우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와 같이 높은 경우가 산재되어 있기 때

문에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보호지수가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서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 

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발표한 시장개방지수는 포용성 관련 

지표 모두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통상친화적 하부구조 지표는 물류와 

통신인프라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용성 관련 지표는 물론 일인당 국민소득

과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통상친화적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13) 한편 노동시장조정지원 지표는 포용성 관련 

지표가 어느 정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경우 

노동시장조정지원이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GDP 대비 ODA 비율과 AfT 

비율은 둘 다 포용성 관련 지표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DA는 포용개발지수와 일인당 GDP와, 그리고 AfT의 경우는 모든 포용성 지

수와 상관계수가 0.5를 상회한다. 이러한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ODA 규모가 

크며, 특히 AfT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과 포용성 제고와의 연관성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

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

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

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

13) 한국은 2017년 시장개발지수에서 75개 대상국 중 39위를 차지하여 평균 정도의 개방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
었다. 개방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과 룩셈부르크다(IC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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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

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대외개방도를 유지

하면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

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표 2-12.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포용성 관련 지표 간 상관계수

구성요소
포용개발

지수
인간개발

지수

불평등조정
인간개발 

지수

무역개발
지수

일인당 GDP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서비스무역수지/GDP  0.18 -0.03  -0.02  0.03 0.31**

 서비스부가가치비중 

   TRADITIONAL 

   INFCOMM   

   FINANCEINS

   PROFESSIONAL   

   PUBLIC  

 0.08

-0.48***

 0.16

0.39*** 

 0.35**

 0.34**

 0.32**

-0.62**

*

0.40***

 0.23

 0.46***

 0.57***

  0.19

 -0.55***

  0.36**

  0.14

  0.39***

  0.45***

 0.51***

-0.55***

 0.35**

 0.28*

 0.50***

 0.63***

 0.45***

 0.52***

 0.30*

 0.67***

 0.41***

 0.40***

 서비스무역규제(OECD) -0.01 -0.09  -0.14 -0.07  0.08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가가치비중 -0.05 -0.07 -0.08  0.04 -0.03

 고용비중 -0.56*** -0.29* -0.32*  -0.11 -0.43***

 생산성(부가가치비중/고용비중)  0.51***  0.30  0.21  0.29  0.49***

 수출비중  0.13  0.04  0.18 -0.14  0.04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FDI/GDP 비율  -0.45*** -0.33** -0.28* -0.23 -0.61***

 외국인투자개방도(ICC)  0.27*  0.03  0.01 -0.07  0.33**

 외국인투자규제(OECD)  0.11  0.09 -0.01  0.07  0.14

 고용보호규제(OECD) -0.01 -0.19 -0.15 -0.2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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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계속

구성요소
포용개발

지수
인간개발

지수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

수

무역개발
지수

일인당 GDP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시장개방지수(ICC)

   통상친화적 하부구조(ICC)

   개방적 통상정책(ICC)

 0.68***

 0.58***

 0.32**

 0.40***

 0.73***

 0.25

 0.45***

 0.65***

 0.28*

 0.21

 0.76***

 0.20

 0.57***

 0.68***

 0.29*

 노동시장조정지원/GDP  0.28*  0.30*  0.28*  0.31*  0.21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 

 ODA/GNI

 AfT/GNI

 0.58***

 0.53***

 0.38**

 0.55***

 0.34**

 0.56***

 0.39***

 0.56***

 0.56***

 0.58***

주: 1) 위 수치는 OECD 회원국들의 해당 지표들간 상관계수값을 나타냄. 

2) ***(**,*)은 1%(5%,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함을 나타냄.

3) 서비스산업의 중분류는 [그림 2-12] 주 참고. 

자료: 1) [표 2-10], [그림 2-11], [그림 2-12], [그림 2-13], [그림 2-14], [그림 2-15], [그림 2-17], 

[그림 2-18], [그림 2-19], [그림 2-20], [그림 2-22], [그림 2-23], [그림 2-24] 참고.

2) ICC(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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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가. 현황 및 평가

1) 서비스부문의 중요성과 현황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포용적 통상국가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 뽑은 이유는 

성장잠재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통상에 반영될 필요성이 크기 때문

이다. 제2장에서 제시한 ‘포용국가’의 비전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하여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완

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명확히 해

야 한다. 

통상정책의 경우도 교역과 투자를 통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

는 것이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 간 무역(inter industry 

trade)의 경우 무역자유화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교역 및 생산구조의 심화를 초

래하기 때문에 교역을 통한 성장의 혜택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는 소득재분배 

메커니즘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산업 내 무역(intra industry trade)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역자유화가 반드시 소득양극화를 심화시

키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전통적으로는 생산과 소비가 지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서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교역재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인해 그러한 제약이 완화되면서 교역이 빠르게 늘었고 GATS를 

비롯해 관련 국제통상규범도 만들어졌다.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내 무역비

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관련된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최근 ICT 기술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생산, 소비, 교역, 투자 

패턴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기술과 안보의 연계성이 커지고,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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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무역(digital trade)이 급증하면서 관련된 새로운 규범 제정 논의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

가 미국과 EU, 중국이라는 점과 핵심내용이 서비스교역규범과 관련된 것이라

는 점이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기는 하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기술발달에 따른 생산 자동화 확산 등은 일정 부분 ‘고용 없는 성

장’을 초래하였다. 결국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증대가 경제성장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다수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하였다. 따

라서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가장 큰 서비스산업에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발 보호주의의 확산은 미ㆍ중 간 무역전쟁,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패권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히 두 강대국 간의 패권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적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교역과 

투자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는 점진적ㆍ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상정

책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통상여건의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가치사슬(value chain)의 기능적 단계구분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

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초연결성(super connectivity)이 확산되면서 사물

인터넷(IoT)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 활용이 쌍방향으로 가능해졌다. 4

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대두된 A(인공지능), B(빅데이터), C(클라우드 컴퓨

팅)와 더불어 3D 프린팅이 보편화되면서 기획, R&D, 조립생산, 마케팅, A/S 

등 가치사슬의 단계별 기능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드

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기능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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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가 포용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 내 무역의 증가는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

지 않는다. 또한 교역구조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대별해서 단순화시키더라

도 한국의 경우 제조업 수출이 중심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

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용성 강화는 소득불평등 완화보다 더 넓은 개념

이기는 하지만, 범위를 좁혀 해석하더라도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가 포

용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7년 12월 정부에서도 수출의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2019년 6월에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일자리의 보고인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70조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한국의 서비스수출은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910억 달러(서비스 수입은 

974억 달러)를 정점으로 2009년 725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2014년 

1,11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

는 897억 달러까지 줄어들어 서비스수지 적자가 367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

로 늘어났다. 2018년에 다소 회복이 되기는 하였으나 991억 달러 수출에 적자

규모는 297억 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부문은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오기는 하였지만 2015년 이후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부터 서비스수지가 악화된 데는 여행수

지 적자 폭이 커진 점과 한진해운 파산으로 운송수지가 2016년부터 적자로 돌

아선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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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6 2010 2015 2016 2017 2018

  가공서비스수지 -14 -47 -61 -58 -70 -76

  운송수지 22 87 47 -13 -54 -44

  여행수지 -131 -85 -105 -104 -183 -167

  건설수지 57 97 96 96 79 95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27 -60 -35 -25 -24 -21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5 -4 7 10 11 21

  기타사업서비스수지 -39 -118 -93 -77 -122 -112

전체 서비스 수지 -140.0 -139.7 -146.2 -173.4 -367.3 -297.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검색일: 2019. 4. 22).

 그림 3-1. 한국의 서비스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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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검색일: 2019. 4. 22).

 표 3-1. 한국의 주요 업종별 서비스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표 3-2. 한국의 주요 업종별 서비스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항목 2006 2010 2015 2016 2017 2018

 가공서비스 21 23 26 24 22 23

 운송 259 390 341 274 248 277

 여행 57 103 148 169 134 153

 건설 70 120 122 118 10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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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미국 32.6 28.1 18.7 16.8 16.9 18.4 

  중국 6.4 13.8 17.8 23.7 23.9 19.3 

  일본 24.4 14.6 13.9 8.9 9.2 9.6 

  EU 12.8 12.7 11.8 12.5 13.2 14.4 

  동남아 18.6 19.4 19.8 25.0 24.6 27.3 

 표 3-2. 계속

(단위: 억 달러)

항목 2006 2010 2015 2016 2017 2018

 지식재산권사용료 21 32 66 69 73 78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7 10 35 37 46 51

 기타사업서비스 100 116 190 208 212 217

전체 서비스 수출 570.1 829.5 975.0 948.1 897.0 990.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검색일: 2019. 4. 22).

2017년 사상 최대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여행수지 적자

가 전년 대비 79억 달러가 늘어난 것과 사업수지서비스 적자가 45억 달러 늘어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수지 흑자규모가 일시적으로 17억 달러 줄긴 했으

나 2018년 다시 회복된 점을 고려하면 여행, 운송,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이 서

비스수지 적자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로는 2016년에 동남아와 중국에 대한 

서비스수출비중이 각각 24.6%, 23.9%로 높았으나 사드(THADD) 여파로 중

국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면서 2017년에 중국 비중이 19.3%로 감소하였다. 

2000년에 비해 미국과 일본으로의 서비스수출비중은 크게 줄었으나 2017년 

각각 18.4%, 9.6%를 기록하였다. EU의 경우 비중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소폭 증가하여 2017년 14.4%를 차지하였다.

 표 3-3.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수출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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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중동 2.9 8.6 13.8 9.4 9.2 8.4 

  중남미 2.4 2.8 4.2 3.6 3.0 2.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검색일: 2019. 4. 22).

 표 3-3. 계속

(단위: %)

[그림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수지 적자가 가장 큰 시장은 미국과 

EU로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사업서비스, 여행 등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두 지역에 대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17년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중국에 대한 서비스수출이 2017년에 크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큰 폭

의 흑자를 보던 상태에서 서비스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동남아 지역

에 대한 서비스수출은 2017년에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 지역으로부터의 서

비스수입 증가로 인해 서비스수지는 소폭 적자로 돌아섰다. 중동 지역에 대한 

서비스수출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서비스수입 역시 감소해 흑자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2.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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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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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중국 서비스교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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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일본 서비스교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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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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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동남아 서비스교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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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대중동 서비스교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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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대중남미 서비스교역 추이

서비스지급서비스수입 서비스수지

주: 서비스수입은 서비스수출 금액, 서비스지급은 서비스수입 금액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검색일: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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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만성적인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3-3]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이 제조업 대비 46.5%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 비율이 83.3%에 달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과 독일도 그 비

중이 각각 71.9%, 69.5%로 한국보다 높다.

 그림 3-3. 주요국의 제조업(=100)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201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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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4. 22).

미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제조업 부문에 비해 상

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부문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 의료를 

비롯해 법률서비스 등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는 기본적

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기반으로 치열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2016년 R&D 지출총액은 3,747억 달러였는

데, 그중 서비스 부문에 대한 R&D 지출비중이 30.6%로 매우 컸다. 미국의 서

비스 부문에 대한 R&D 투자비중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

니라 절대규모도 1,14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점이 미국 서비스업이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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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제조업 83.5 88.6 87.6 87.5 87.8 88.6 88.9 89.6 

서비스업 10.7 6.8 9.0 8.9 8.7 8.5 8.3 8.0 

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9. 4. 22).

국가
R&D 지출총액

(십억 달러)
제조업 R&D
(십억 달러)

서비스업 R&D
(십억 달러)

서비스업 R&D 비중 
(%)

미국 374.7 236.1 114.7 30.6 

일본 132.8 115.4 15.7 11.8 

독일 80.5 68.4 11.6 14.4 

싱가포르 5.2 3.0 2.2 42.3 

중국 349.5 304.2 14.1 　-

한국 58.7 52.6 4.7 8.0 

주: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은 2016년 자료(단, 중국의 서비스 R&D 지출금액은 2012년 자료), 한국은 

2015년, 싱가포르는 2013년 자료.

자료: OECD(2018c).

 표 3-4. 주요국의 R&D 지출 현황

 표 3-5. 한국 민간 부문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R&D 투자비중

(단위: %) 

[표 3-5]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 민간 부문의 R&D 전체 금액 가운데 서

비스업에 투자되는 비중은 2015년에 8%에 불과하고 그나마 2010년 이후 비

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없이 생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 제조업 비중이 큰 일본, 독일의 경우에도 한국보다 서비스 부문

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금액과 비중이 모두 높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크다. 

2) 서비스산업의 특징과 포용성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

각 21%, 19% 정도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그 비중이 31%에 달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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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199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5% 수준으로 하

락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도 제조업비중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부가

가치비중과 고용비중이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제

조업의 부가가치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비중만 빠른 속도로 줄

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

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이러한 상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우 부가가치비중과 고용비중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고용비중 증가 속도가 부가가치비중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국은 선진국에 비해 식당과 숙박 등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

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즉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순 노무직

으로 내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물류, 금융, 의료, 비즈니스 서비스 등과 같

은 고부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저부가 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이 커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산

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제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서비스(R&D, 법률ㆍ경

영컨설팅, 마케팅, 광고, 엔지니어링, 지식재산권 등)의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확대되면서 세계교역에

서 서비스무역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무역비중은 2013년 

20.1%에서 2016년 23.2%로 증가하였다. 2010~16년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

로 상품수출은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서비스수출은 연평균 3.8%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상품수출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서비스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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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었다. 전체 수출 가운데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16년에 15.3%로 미국(50.3%)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고 제조업비중이 큰 

일본(26.2%), 독일(20%)보다도 낮았다. 2010~16년 기간 동안 서비스수출 연평

균 증가율도 1.8%에 그쳐 미국(5.1%), 일본(4.2%), 독일(3.3%)보다 낮았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과거에 비해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게 줄어들었다.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술집약도, 

자본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조업 고용창출효과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수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심혜정(2017)의 분석에 따르면 2016

년의 경우 서비스산업 수출의 취업유발인원이 202만 명으로 제조업 수출의 취

업유발인원 193만 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수출 백만 달러당 취

업유발인원은 서비스산업이 21.3명으로 제조업 8.2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

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고부가 서비스수출 확대가 시급하다.

 표 3-6. 수출의 산업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천 명)

산업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농림어업ㆍ광업

제조업

- 소비재업

- 기초소재업

- 조립가공업

서비스업

129

1,774

410

427

937

1,948

131

1,808

414

441

953

2,077

134

1,760

384

424

952

2,042

131

1,860

411

441

1,008

2,027

126

1,917

410

455

1,052

2,062

127

1,981

417

463

1,102

2,077

132

1,925

406

462

1,057

2,018

총 계 3,851 4,016 3,936 4,019 4,105 4,185 4,075

주: 2010~14년은 해당 연도 취업유발계수 기준, 2015~16년은 2014년 취업유발계수 기준.

자료: 심혜정(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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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비스

수지
-13.0 -13.0 -6.3 -9.3 -14.0 -12.1 -5.1 -6.3 -3.3 -14.6 -17.3 -36.7 -29.7 

서비스

수입
57.0 71.4 91.0 72.5 82.9 90.6 103.1 103.3 111.9 97.5 94.8 89.7 99.1 

서비스

지급
70.1 84.5 97.4 81.9 96.9 102.6 108.2 109.7 115.2 112.1 112.1 126.4 128.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검색일: 2019. 4. 22).

 표 3-7. 한국의 서비스무역수지

(단위: 십억 달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만성적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33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던 서비스교역 적자규모가 

2017년 367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2018년에도 297억 달러에 달했다. 

서비스 부문은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전통적으

로 비교역재 성격이 강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서

로 떨어진 지역에서 가능해지면서 국가간 서비스교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제

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규제가 훨씬 많은 산업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특별히 규제가 심한 편이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이

해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권에서 노

력해왔던 규제개혁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비스 부문이 양질의 생산적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포용성을 강화하지 못하고 상대적 낙후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그러하였듯이 서비스업의 경우도 경쟁력이 제고될 때 

양질의 일자리가 늘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대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 서비스무역 흑자

가 반드시 포용성을 강화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미국이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포용성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서비스 수출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오히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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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과관계가 성립

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보더라도 비교우위구조에 따른 자유

무역의 확대는 노동자와 자본가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교열위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전

직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득불평등도가 커질 수 있다. 그

렇다고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보호무역을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설사 완화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가 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서비스 부문이 수출산업으로서 이미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하고 있는 미국과 이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의 경우 산업 내 무역의 활성화 차

원에서 서비스무역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포용성 강화를 위

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

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를 통한 포용성 제고가 아닌 시장개방을 통

한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한국 서비스산업이 나갈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3)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정책 및 혁신정책 평가 

한국의 경우 서비스수출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다. 서비스기업의 내수 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해외진출 경험이 많지 않고, 서비

스 부문의 노동생산성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

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도 매우 낮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제조업비

중이 높은 국가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낮다.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70%에 이

르지만 대부분의 고용이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

비스수출이 저부가가치 업종에 치우쳐 있어 서비스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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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수출 부진의 또 다른 이유로 수출지원체계가 상품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종 수출지원제도가 제조업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비스기업이 활

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수출 절차와 

결제방식이 제조업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제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수출금

융 지원 시 선적증명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데, 서비스수출은 무형이기 때문에 

선적증명 서류 발급이 될 수 없다.

한국은 수출지향형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것

으로 평가되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출이 여전히 경제성

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고, 대기업 중심 수출의 낙수효과가 줄어듦에 따라 무역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미ㆍ중 간 교역갈등이 커지면서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수 진작을 통

한 경기 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내시장 규모

와 주력산업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

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교역증가율이 둔화되고 보호주

의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거

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역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우 대외여건 악

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99

내수 진작을 통해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출의 중요성을 간과하

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후 40여 년 넘게 국내총생산

(GDP)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 그러

나 2014~17년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

다 낮았다.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둔화될 조짐을 보

이고, 미국도 경기둔화 가능성 때문에 금리인상을 유보하고 있다. 또한 브렉시

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 지

속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런 상

황을 반영하여 2019년 세계교역 증가율을 3.7%에서 2.6%로 낮춰 잡았고, 국

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도 잇달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를 하향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외여건의 악화에 더해 대내적인 구조적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한국 수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품목

과 지역 편중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점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8년 반도체 수출은 

1,26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2.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글로벌 

IT 업체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스마트폰 수요가 정체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고 수출도 23% 넘게 줄어들었다. 또한 전

체 수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과 8.2%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

제품 수출도 금년 들어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나

치게 높아지면 대외경제상황 변화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반면에 고용비중이 큰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

들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생산방식이 자본집약적인 방식을 넘어 지식집약적인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낙수효과도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수출증가만으로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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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중간재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규모에 비해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다. 중간재의 높

은 대외의존도를 포함해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로 인한 수출의 낮은 고용유

발효과 등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수출 제고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가 지속되더라도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대에 따라 그

에 상응하는 서비스수출 증대가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일자리 창

출은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지원이 요구된다. 

UNESCAP(2013)이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무역과 투자에 참여

하고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하는 포용적 통

상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선도 산

업으로서의 제조업 고도화와 더불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 성

장동력화는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특

히 서비스교역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정부는 현재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① 서비

스기업 수출생태계 조성 ② 서비스수출 지원 시스템 전면 개편 ③ FTA를 통한 

해외시장 진입장벽 제거 ④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서비스무역 적자규모가 367억 달러로 전년 대

비 약 2배 이상 확대되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도 297억 달

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부족, 정책지원 미흡, 

서비스시장 진입장벽 존재, 저부가가치 업종에 치우친 서비스수출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2022년 서비스무역수지 흑자 전환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를 정하였다.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목표를 콘텐츠 수출 100억 달러, 

교육서비스 18만 명, 의료서비스 외국인 환자 62만 명 유치, 물류서비스 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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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소프트웨어 60억 달러, 외국인 관광객 850만 명 유치, 금융서비스 해외

점포 자산규모 1,300억 달러, 지식재산권 수출 200억 달러 등으로 설정하였

다.14)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서비스산업 가운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 운송서비스 정

도이고, 여행, 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은 큰 폭의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교육과 의료를 포

함한 개인문화서비스 등이 소폭 흑자로 전환된 상태이다.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규제 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규제의 완급 조절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해관계 조정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

기 위해서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별적

이면서도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산업부는 2019년 3월 4일 개최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 구조

와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수출 포

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ㆍ헬스, 2차전지, 문화ㆍ콘텐츠, 한류ㆍ생활소

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ㆍ해외건설 등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을 중ㆍ장기적으

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관세청도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FTA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수출기

업의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 체제 구축, 수요자 맞춤형 무역통계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14)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12월 발표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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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일정 담당부처

① 서비스기업 수출생태계 조성

   서비스융합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신설 ’18.3월 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확대ㆍ지원 ’19년 중기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계속 산업부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 신설 ’18.2월 산업부

   Service Leader 100 기업 선정 지원 ’18.4월 산업부

   서비스 프로젝트 수출사업화 시범사업 추진 ’18.6월 산업부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및 활용 홍보 ’18.5월 산업부 중기부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참여대학 선정 ’18.1월 산업부

   지식서비스 R&D 지원 계속 산업부

   수출연계형 서비스 R&D 지원 계속 산업부 중기부

   중소기업 서비스 R&D 로드맵 수립 지원 ’18.1월 중기부

② 서비스수출 지원 시스템 전면 개편

   통합무역정보포털 연계 DB 확대 계속 산업부

   수출바우처 제도 확산 계속 산업부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18.4월 산업부

   해외 서비스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18.1월 산업부

   해외서비스수출 지원센터 단계적 확충 계속 산업부

   수출인큐베이터 공유오피스化 추진 계속 중기부

   서비스보험 청구권 현금화 제도 신설 ’18.5월 산업부

   간접수출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신설 ’18.5월 산업부

   서비스종합보험 Fast Track 도입 ’18.3월 산업부

   유망서비스업 무역보험 우대지원 일몰연장 ’18.12월 산업부

   플랜트유망기업 수출보증보험 우대지원 ’18.6월 산업부

그러나 산업부와 관세청의 대책 모두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7년 

대책이 2019년에 발표된 정책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7년 12월 발표된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관

련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8.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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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일정 담당부처

   업종별 맞춤형 무역보험 개발 지원 ’18.6월 산업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 협의회 발족 ’17.12월 산업부

   서비스기업 중심 수출지원사업 개편 ’18년 산업부

   서비스수출 지원센터 확대 개편 ’18년 산업부

   서비스업 해외진출 민간협의회 정례화 ’18년 산업부

③ FTA를 통한 해외시장 진입장벽 제거 

   한ㆍ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추진 ’18년 산업부

   RCEP 및 한 EAEU FTA 추진 계속 산업부

   FTA 이행기구 통한 서비스기업 애로 해소 계속 산업부

   업종별 서비스수출 전략보고서 발간 ’18.下 산업부

   서비스수출 컨설팅 지원 계속 산업부

   FTA 활용 온ㆍ오프라인 상담지원 계속 산업부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 추가 개소 ’18.下 산업부

④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추진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제휴ㆍ협력 지원 ‘18.下 문체부

   콘텐츠 글로벌프로젝트 펀드 신규 조성 ‘18.下 문체부

   해외저작권센터 거점 확충 계속 문체부

   대학 해외진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8.上 교육부

   ODA 활용 이러닝 비즈니스 모델 마련 ‘18.3월 교육부

   의료진출 프로젝트 단계별 지원  ‘18.下 복지부

   의료통역검정시험 확대 ‘18.下 복지부

   해외거점 물류산업기지 구축 계속 해수부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육성 ‘18.下 해수부

   유라시아 루트개척 R&D 지원 ‘18.下 국토부

   SW 신뢰성확보 가이드라인, 현지화 지침 보급 ‘18.下 과기부

   방한시장 주요 국가별 전략 수립 ‘18.上 문체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선정ㆍ육성 ‘18.下 문체부

   IP 서비스업 투자펀드 신규 조성 ‘18.下 특허청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pp. 26~27.

 표 3-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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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에 달하는 추진과제 가운데 65%는 산업부가 담당부처로 되어 있고, 분

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추진 관련 과제 14개는 문체부, 교육부, 해수부, 복

지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누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속과제 13개를 제

외한 나머지 35개 과제는 대부분 2018년 내로 완료하는 일정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후속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후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4대 추진전략의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선정된 추진과제 중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 건수 중심으로 정책을 

나열하는 데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토

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구색 맞추기보

다는 실질적인 민간 부문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

다.15) 

서비스수출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서비스 최대 수출국으로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구글로 대표되는 플랫폼사업의 절

대강자로 금융과 콘텐츠 등 대다수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FANG으로 불리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기업들이 전 세

계 서비스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확산의 일등공신인 우버, 에어비

엔비 등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

는 유망 분야를 꼽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적인 것이 부각된 차별화된 K-pop보다는 다양한 문화권에

서 보편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화된 문화콘텐츠로 시장을 개척하

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할 때 IT 기술이 

15)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빈집 해결 사업모델을 내서 한국판 에어비엔비로 불렸던 ‘다자요’가 실거주자만 농어촌민
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제로 인해 불법숙박업이 돼 영업을 하지 못한 사례 등이 정부의 정책기조와 규제 현
실과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황당규제에 한국판 에어비앤비 ‘다자요’ 사업 접었다. (2019. 7.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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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된 웨어러블을 활용한 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응용 분야 진출도 노려볼 만

하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달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배

달의 민족이 도입한 혁신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활용한 음식배달시장 진출도 고

려해볼 만하다.16)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을 추진 중인 유럽은 국가별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

만 산업 전반에 관한 디지털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특히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주창하면서 스마트공장 도입에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안정적 투자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EU 내 온라인시장 구축이 잘 되

어 있기 때문에 ICT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ICT 관련 업종을 중심

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망한데,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 등을 들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 5월 발효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적격성 심사를 빠른 시일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국의 1위 서비스 수출시장이면서 동시에 2위 서비스 수입국이다. 중국의 경

우 아직까지는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51.6%(2016년)에 그치고 있기 때

문에 서비스시장의 성장가능성이 크고, 최근 성장전략을 내수비중을 키우는 방

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서비스 수입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BAT로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이미 서비스혁신을 주도하는 글

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부상하였다. 1억 명이 넘는 부유층과 젊은 소비층을 대

상으로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 유망 분야로 한류콘텐츠, 웰빙, 소프트웨

어, 게임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와 관련된 분야를 들 수 있다. 

동남아국가 가운데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수출국이 되었고 

수입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

16) 배달의 민족은 배달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대신 검색창에 올라오는 순서에 따라 식당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를 차등적으로 받는 수익모델로 전환하여 한국 배달시장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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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 아세안 주요국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 주

목받고 있다. 이 국가들은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 비중이 늘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문화, 의료, 관광 수요가 높아지고, ICT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산업

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한류콘텐츠, 교육, 의료, 프랜차이즈 

등을 들 수 있다.

중동 지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토목, 건설시장으로 큰 역할을 해왔으나 최

근 대형 프로젝트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은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새로

운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고, 스마트 교통 인프라 등 ICT 기반 프로

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지능형 교

통시스템(ITS), 병원 운영, 의료관광 등을 꼽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규제와 

관련된 것이다.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큰 틀에서는 네가티브 방식 채택으로 

규제를 없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공무원들

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새로운 세부 규정들이 생겨나면서 규제 완화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후 사업화까지는 별

개의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 분야별 전문성 활용

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 

금융위원회(금융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융합) 등 4대 분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가 산업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처이다 보

니 사후 규제를 맡고 있는 환경부, 보건복지부와 마찰이 발생해 상용화에 어려

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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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무산 사례를 들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ㆍ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더라도 본 허

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과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해당 규제의 구체

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리스크를 덜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17) 

정부의 규제 완화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의미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기업

이 혁신을 하다 막히는 것은 시행규칙이나 각종 조례와 같은 하부사항들인 경우

가 대부분이다. 책임부터 따지는 분위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개선하려

는 시도조차 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샌드박

스가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면책특권을 줄 필요가 있다.

2019년 6월 2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을 발

표하였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1년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서

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산업의 성과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

는 각종 규제와 지원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이 여전하고, 융복합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등장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는 내수 확대,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

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

중을 2023년까지 5%p 늘어난 64%까지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림 3-4]와 같은 

‘4+1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17)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부처와 국회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의식해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에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전자저울’과 코너스의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이 신기술로 인정되어 
임시허가를 받았으나 본허가까지 가지 못해 시장에 출시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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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

추진
전략
(4)

① 차별 해소 :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 재정ㆍ세제ㆍ금융 등에서의 차별 해소

- 창업시 부담금 면제ㆍ조세감면 혜택,
정책금융 지원 등

◆ 서비스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② 기초 인프라 구축 :
정보화, 표준화,

R&D, 규제혁신 등

◆ 정보화ㆍ표준화 및 인력 양성
◆ 정부 서비스 R&D 규모 및 R&D 세제지원 확대
◆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③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 사업 서비스업 육성

- 제조전문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 등

◆ ICT 접목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스마트 서비스’ 사업 신설

④ 거버넌스 체계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및 후속조치 추진

- 특성화 교육기관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

◆ 서비스산업발전委 구성, 중장기
기본ㆍ시행계획 마련

성과
창출
(+1)

⑤ 유망서비스 업종별
체감형 성과 창출

◆ 보건ㆍ관광ㆍ콘텐츠ㆍ물류 등 유망서비스
   규제 개선
- 의료관광 활성화, 사후면세점 제도개선,

물류투자 활성화 등

- 복합 테마파크 조성ㆍ산림 휴양특구 도입 등
   성공사례 창출

◆ O2Oㆍ공유경제 등 新서비스 육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b),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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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은 4대 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 지원체계를 구축

하고 유망 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투 트랙(two track) 접근방식

을 택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트랙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나왔던 서비스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구체

화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의 서비스산업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유망 서비스 업

종별로 맞춤형 규제완화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18) 그러나 구체적 내용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핵심 사안을 비껴나간 것으로 평가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 해외 사례

개방적 무역구조를 유지하면서 포용성을 높이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

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 해외 사례 가운데 싱가포르 의료관광과 일본의 관광산업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싱가포르는 전략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본부 허브 구축에 주력하여왔

으나, 직접투자 측면에서의 전략적 사고와 별도로 서비스 부문에서 글로벌 경

쟁력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특히 싱가포르는 의료 허브화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해왔다. 인구 580만 명 수준에 불과한 싱가

18) 금융위원회는 2019년 3월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에 5년간 총 60조 원 규모의 정
책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가계대출 위주의 보수적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창업, 혁신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빅데이터, ICT 등 신기술과 연계해 관광과 물류 부문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9a. 2019. 3. 2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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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는 2012년에 이미 의료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의료관광의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용이 저렴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의료체계와 서비스를 홍보하는 기구인 ‘Singapore 

Medicine’을 설립하여 투자촉진과 의료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19) 싱가

포르 관광청에서도 Healthcare 부문을 독립부서로 신설하여 외국인 환자 유

치 병원을 지원하고 있고,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여 병원 간 경쟁도 장려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관광을 통해 약 1만 3,000개의 의료 관련 일

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해외자본유입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 허브화를 목표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예를 들어, 병원에 대한 해외자본의 투자 허용, 외국인 의사 고용 허용 등)

를 통해 의료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켰다.20) 정부와 병원이 합동으로 적

극적인 국제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의료와 관광이 합쳐진 패키지상품 개발, 의

료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제약회사와 같은 연관 산업에 대

한 투자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환자 방문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GSK, Novatis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

들이 싱가포르에 공장을 설립하고 신약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 의료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할 정도로 가장 앞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건강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의료저축계정

19) 싱가포르 메디신(Singapore Medicine)은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 경제개발원회(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무역개발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등 3개 기관이 공동으
로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선진화된 의료체계와 서비스를 해외에 알리고, 의료 분야에 대한 신규투
자촉진과 의료산업 확대, 해외에 대한 의료마케팅 및 채널 구축, 싱가포르 의료 관련 종사자들의 해외진출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강동관 2017).

20) 싱가포르가 민간영리의료법인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이다. 민간대형병원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의사, 일반투자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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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aving Account)과 같은 국가와 개인 간 의료비용을 분담하는 제

도 도입을 통해 의료재정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기본적인 의료혜택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별개라는 관점에서 차등화된 서비스

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위화감이 없다. 민간병원은 물론 공공병원에서

도 비즈니스 논리에 입각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도 국민들이 이를 당연

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1차 진료의 경우 80%를 민간의료가 담당하고 20%를 공공의료

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 이상의 치료를 받는 2차, 3차 진료는 공

공의료가 80%를 담당하고 20%를 민간의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중증 질환에 

대해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적 의료시스

템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민간병원은 물론이고 공공병원에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와 이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차등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병원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의료관광 허브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정부의 일관

되고 계획적인 지원, 병원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개인사비용 부담과 차

등서비스를 차별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논리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2) 일본의 관광산업 

일본의 관광산업은 불과 6~7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

았었다. [표 3-9]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을 벤치마킹하던 일본이 2015년을 기

점으로 인바운드 관광객 숫자가 한국을 크게 앞서기 시작해서 2017년에는 그 

격차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양국의 관광수입은 2017년 일본이 341억 달

러였지만, 한국은 134억 달러에 그쳐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세계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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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이 발표한 국가별 관광경쟁력 순위도 2019년 한국은 16위, 일본은 4위

였다.21)

 표 3-9. 한국과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단위: 만 명)

연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 방문 외국인 1,114 1,420 1,323 1,724 1,334 1,535

일본 방문 외국인 836 1,341 1,974 2,404 2,869 3,119

자료: 세계관광기구(UNWTO), Yearbook of Tourism Statistics, http://www2.unwto.org/content

/data(검색일: 2019. 6. 10).

불과 몇 년 사이에 일본이 한국을 크게 앞지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엔저 효과’와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급감 등이 직접적

인 이유로 언급되지만,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총리가 나서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고, 2008년에는 

국토교통성의 일개 부서였던 관광국을 관광청으로 승격시켰다. 아베 신조 총리

도 2012년 재집권 이후 관광산업을 성장의 큰 축으로 간주하고 총리 자신이 직

접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22) 일본이 이처럼 관광산업에 주력하는 이유는 고

령화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의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후 전략적으로 인바운드 관광정책을 

추진해왔다. 2006년 관광입국추진 기본법 제정, 2007년 관광입국추진 기

본계획 수립, 2013년 일본재흥전략 , 2016년 내일의 일본 관광비전 수립 

21) World Economic Forum(2019), “The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

22) 한국의 경우 2013년 대통령이 주관하는 ‘관광진흥 확대회의’가 만들어졌지만, ‘창조경제’에 가려 회의 개최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화와 관광의 결합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된 것이 없었다. 2017년 출
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하면서 관광진흥비서관을 없앴고, 국가관광전략회의도 당초 대통
령 산하기구로 추진되었다가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격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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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관광입국추진 기본법 을 중심으로 관광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법은 지역 격차 시정이 아닌 관광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이를 위해 ‘관광 진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역의 국제경쟁

력 향상’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관광지 ‘경영’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관광정책 추진 시 목표지표(KPI)를 설정하여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진흥정책은 ① 관광지역(자원) 진흥정책 ② 관광산업

ㆍ조직 육성정책 ③ 관광환경 정비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조아라 2018). 

관광지역(자원) 진흥정책은 관광지역을 만드는 정책과 관광자원 육성정책으로 

대별된다. 관광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권 정비사업, 광역관광 주유루트 형

성사업, 관광입국 쇼케이스 형성사업, 테마별 관광 지방유객 사업 등이 추진되

고 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지역주도형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은 지역

의 상황에 따라 각각 수립되며 지자체를 포함한 협의회나 지역마케팅기구

(DMO: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를 통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역관광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DMO 육성을 위해 집중적인 지

원을 하고 있다. 지역의 역량에 따라 DMO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지만, 2020년

까지 세계 수준의 DMO를 100개 조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해나가

고 있다. DMO는 지역관광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내

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브랜딩 전략, KPI 설정, 사업 프로모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3) 또한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관광자원에 기반한 여행상

품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착지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한정여행

업 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을 단행하였다.

23) 한국의 경우에도 현 정부에서 지역관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상품개발 마케팅 추진을 지원하
는 한국형 DMO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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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지방공항의 게이트웨이화와 저비용항공사

(LCC: Leadless Chip Carrier) 국제선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인 CIQ(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비롯하여 외국인 환자 진료, 숙박시설 확대, 교통 혼잡 개

선 등 다방면에 걸쳐 지방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일본 관광산업 경쟁력이 강화된 배경에는 관광객 실태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별 분석과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관광 성과점검 체계 구축, 소비자 

관점에 입각한 전방위적 접근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이 총력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는 방침 아래 중국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완화, 면세점 확대, 

11개의 광역관광 주유루트 지정 등 구체적인 대책들과 규제완화가 시행되었

다. 특히 일본의 경우 관광정책이 각료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심화시키는 방식

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점검이 비교적 잘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가. 국내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평가

1) 국내 투자 동향

경제성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근본이 되는 투자(총자본 형성)는 고정투자(총

고정자본 형성)와 재고투자(재고 증감)로 나누어진다. 고정투자(총고정자본 형

성)는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계, 공장 등과 같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나누어

진다. 건설투자는 항만,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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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거용 건물 그리고 상가, 호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 역시 포함

된다. 이에 비해 설비투자는 기업이 생산에 필요로 하는 유형 자산(기계장치, 

운송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칭하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R&D),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24) 

 그림 3-5.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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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3. 17).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었다는 점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건설투자가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규모 측면에서 상회하

였다.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은 1968년 17.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5%를 

상회한 이후 1977년 이후 지속해서 20%를 넘었고 1991년에는 29.1%를 기록

하며 30%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2005년 19.6%를 기록한 이후 2018년 

15.1%를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들어 15% 내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설비투자 역시 GDP 대비 비중이 1990년 

10.5%를 기록한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10%를 상회하였으나, 2000년대 들

24) 한국은행, “주요통계해설: 국민소득계정”, http://www.bok.or.kr/(검색일: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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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17년(10.2%)을 제외하면 지속해서 10%를 밑돌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반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연구개발(R&D)투자의 급증에 따라 

1975년 0.5%이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5.6%를 기록하였다. 따라

서 고정투자의 세부 항목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제외한 건설투자, 설비투자

는 2000년대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6. 국내총생산 대비 설비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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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3. 17).

한국경제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의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

(contribution to growth)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림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데, 2018년 둘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

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8년 이전까지 총 세 차례로, 1980년 전

후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 1997년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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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시기 등이었다. 따라서 2018년 다시 건설투자

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평가해볼 때 매우 부정적인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7.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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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3. 17).

또한 정부와 민간에 의한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 말까지 민간 부문에 의한 총고정자본 형성

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에 의한 총고정자본 형성의 GDP 

대비 비중은 1981년 7.4%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그 비중이 

축소되어 2011년 이후 5% 미만으로 하락하여 2018년 4.4%를 기록하였다. 이

에 반해 민간 부문에 의한 총고정자본 형성의 GDP 대비 비중은 1977년 처음

으로 21.7%를 기록하며 20%를 넘어선 이후, IMF 금융위기 직전인 1995~96

년 각각 36.5%, 36.8%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IMF 금융

위기 이후 20% 중반대로 해당 비중이 감소하였고 그 이후 25% 내외에 머무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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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국내총생산 대비 총고정자본형성(민간과 정부) 비중의 변동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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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3. 17).

 그림 3-9.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 변동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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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3. 17).

총고정자본 형성의 성장기여도 역시 2018년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와 같이 정부와 민간 부문의 총고정자본 형성

의 성장기여도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그동안 총 세 차례로 1980

년 전후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 1997년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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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시기 등이었다. 2018년 민간 부문의 

총고정자본 형성의 성장기여도는 0.7을 기록하였고, 정부 부문의 총고정자본 

형성의 성장기여도 역시 0.0을 기록하여 2018년 이후 한국경제가 어려운 국면

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동향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그림 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1999~2000년 외국인직접투자(도착 기

준)가 각각 110.3억 달러, 10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연간 외국인직

접투자(도착 기준) 유입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그림 3-10. 1995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 추이

(단위: 천 달러, 도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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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검색일: 2019. 03. 17).

그러나 그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다시 감소하였고 100억 달러 이상

의 유입액을 기록한 것은 2012년(107.2억 달러)이었다. 그 이후 2015년과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급증하였는데 특히 2018년 171.1억 달러

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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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력에 비해 이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발간하는 세계투

자보고서(WIR: World Investment Report) 는 국가별 FDI 유입 성과지수

(Inward FDI Attraction Index), FDI 유입 잠재력지수(Inward FDI Potential 

Index), FDI 유입 기여지수(Inward FDI Contribution Index)를 2012년 보고

서까지 매년 발표하였다. FDI 유입 성과지수는 해당 국가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

자의 절대적 크기의 순위와 해당 국가의 경제적 크기에 고려해 유입된 외국인직

접투자의 상대적 성과에 따른 순위를 평균한 것이다. 이에 반해 FDI 유입 잠재력

지수는 시장의 매력(market attractiveness), 낮은 노동비용 및 기술의 접근성

(availability of low-cost labor and skills), 천연자원의 존재(presence of 

natural resources), 인프라 지원(enabling infrastructure) 등의 순위를 평균

한 값이다(UNCTAD 2012). 

 표 3-10. FDI 유입 성과지수와 FDI 유입 잠재력지수

FDI 유입 잠재력지수 

제4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제2사분위수 제1사분위수

FDI 유입

성과지수

제1 

사분위수

차드,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알바니아, 요르단, 

룩셈부르크, 몽고 등

아일랜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파나마 등

호주,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제2 

사분위수

아르메니아, 캄보디

아, 니카라과, 솔로

몬 등

코스타리카, 수단, 몰

디브, 탄자니아 등

포르투갈, 이집트, 에

스토니아, 카타르 등

캐나다, 독일, 인도, 

멕시코, 태국, 미국 등

제3 

사분위수

도미니카, 중앙아

프리카, 바누아투, 

말리 등

라오스, 미얀마, 우간

다, 보츠와나 등

볼리비아, 가봉, 오만, 

아제르바이잔 등

한국, 일본, 아르헨티

나, 스웨덴, 남아공 등

제4 

사분위수

아프간, 네팔, 베냉, 

부룬디, 아이티 등 

앙골라,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예멘 등

그리스, 쿠웨이트, 뉴

질랜드, 필리핀 등
베네수엘라

주: 사분위수(quartile) 기준으로 제1사분위수는 상위 25%, 제2사분위수는 차상위 25%, 제3사분위수

는 차하위 25%, 제4사분위수는 최하위 25%를 의미함.

자료: UNCTA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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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UNCTAD(2012)에서 발표한 해당 지수를 살

펴보면, 한국은 FDI 유입 잠재력지수에서 제1사분위수(quartile, 상위 25%)

에 포함되지만 FDI 유입 성과지수는 제3사분위수 그룹에 머물러 FDI 유입 잠

재력지수보다 실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기대

보다 낮은(below expectations) 수준이다.

 그림 3-11. 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의 변동 추이

(단위: %, 도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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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태평양 한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검색일: 2019. 3. 17);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www.worldbank.org/(검색일: 2019. 3. 17).

2012년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도착 기준)의 GDP 대비 비중을 분석할 경우 UNCTAD(2012)와 유

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IMF 외환위

기 직후인 1999년 2.3%를 기록한 바 있으나, 그 이후 1% 내외에 머물러 한국

경제의 규모와 그 잠재력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실적은 저조한 편이

다. 2017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1.43조 달러를 기록하여 전 세

계 GDP (80.7조) 대비 비중이 1.8%이었던 데 비해 같은 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0.9%로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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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평균과 비교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림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GDP 대비 비중이 2.5%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

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보다 한국의 수준은 1% 내외

로 그 격차가 1.5%p 정도로 확대되었다.

UNCTAD(2012)에서는 FDI 유입 기여지수 역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FDI 유입이 경제개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

의 부가가치 창출, 고용, 급여, 수출, 연구개발(R&D) 지출, 자본 형성, 세금 지

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UNCTAD(2012)에 따르면, FDI 유입 기여지수에

서도 한국은 분석대상 79개국 중 72위를 차지하였는데, FDI 유입 기여지수의 

평가 대상인 상기 7개 분야 중에 고용만 제3사분위수를 기록했고 나머지 6개 

분야 모두 제4사분위수를 기록하여 FDI 유입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외국인직접투자의 포용성 평가

본 절에서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포용성을 고용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표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실적은 

2011년 50.1만 명 수준에서 2016년 57.8만 명으로 5년 동안 15.4% 증가하

였다. 그러나 전체 고용 수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2%에서 2016년 5.7%까지 하락하여 전체 고용증가 속도에 외국인투자기업

의 고용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감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1년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고용의 49.3%(24.7만 

명)를 차지하던 제조업이 2016년에는 46.7%(27만 명)로 다소 하락하였다. 반

면 2011년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고용의 38.7%(19.4만 명)를 차지하던 비제조

업 부문의 경우 2016년 46.7%(27만 명)로 제조업 분야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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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국내 총고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경우 전체 고용 

측면에서 2011년 6.2%(50.1만 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5.7%(57.8만 명)로 

다소 하락하였다. 제조업 전체 고용에서 2011년 10.4%(24.7만 명)를 나타내

던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은 2016년 8.7%(27.0만 명)로 하락하였다. 또한 비

제조업의 경우 2011~16년 동안 전체 고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4% 

내외를 기록하였다. 금융업의 경우 2012~13년 동안 전체 고용에서 외국인투

자기업의 비중이 8%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그 외의 기간에는 9.3~10.1%를 기

록하여 제조업, 비제조업 분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금융업의 고용 

측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제조업에 비해 높

다고 분석되었다. 

 표 3-11.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실적

(단위: 만 명, %)

연도
제조업 비제조업 금융업 전체

고용 비중 고용 비중 고용 비중 고용 비중

2011 24.7 10.4 19.4 3.8 3.6 9.3 50.1 6.2

2012 27.0 10.3 19.3 3.6 3.2 8.0 51.0 6.0

2013 28.5 9.6 20.9 3.8 3.0 7.9 51.5 5.9

2014 27.6 9.1 24.8 4.2 3.7 9.4 55.4 6.0

2015 26.5 8.6 23.9 3.9 4.0 10.1 54.4 5.6

2016 27.0 8.7 27.0 4.0 3.8 9.3 57.8 5.7

주: 비중은 해당 부문별 전체 고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1~16).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 역

시 존재한다. 김준동 외(2009), 김혁황, 강준구(2012) 등의 연구와 같이 외국

인직접투자의 투자 형태에 따라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M&A 형태보다 고용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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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창출 측면에서는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좀 더 정책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혜린 외(2015)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는 국

내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제조업과 

저수출 산업군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국내기업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제조업과 고수출 

및 저수출 산업군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외국

인투자기업의 시장진입은 중소기업에 구축 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양극화를 심

화하지만 동시에 제조업과 고수출 및 저수출 부문에서 경쟁에 살아남은 중소기

업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양극화를 완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외투기업이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

ㆍ장비, 비즈니스서비스업, 도소매(유통), 화공산업 등 주로 숙련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진출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

자의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고려하더라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된다. 부진한 국내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창출 효과의 부진으

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 확률을 높이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선호하는 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

심으로 숙련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와의 임금 차이가 심화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록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로 인해 중소

기업의 시장 퇴출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의 경

우 선진 기술 전파 및 효율성 제고 노력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하고 경쟁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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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 파급효과를 분석한 조성택, 임동민(2018)의 연구에 

따르면, 전산업, 제조업 모두에서 전방 연쇄효과가 나타나지만, 후방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전방 연쇄효과는 전산업에서보다 제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권선희, 유재원(2015)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유통, 생산자, 사회, 개인 등 4개 서비스업종

에 모두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경제 전체

의 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외

국인직접투자 유치는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간 노동자의 임금을 분석한 전봉걸

(2011)의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인당 인건

비가 국내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건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직접투자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Greenfield 형태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초점을 두고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외투기업의 활동을 중소기업 육성과 연계하는 

방안 역시 정부 당국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은 

다음 장에서 논의된다. 

나. 해외 사례 

1)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 비교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국가로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를 들 수 있다. [그림 3-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싱가포르

와 아일랜드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규모 비중은 한국과 매우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1%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다가 IMF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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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기 이후 1998~2000년 각각 1.4%, 1.9%, 2.0%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1% 내외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가 2018년 1.1%를 기록하였다. 

 그림 3-12. 한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규모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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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0

-2

’75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0 ’00 ’02 ’04 ’06 ’08 ’10 ’12 ’14 ’16’03 ’05 ’07 ’09 ’11 ’13 ’15 ’17

싱가포르 아일랜드 한국

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제수지계정(balance of payments)에 나타난 주식자본(equity capital), 수익

(earnings)의 재투자, 기타 장기/단기 자본 등의 순유입(net inflows) 금액을 지칭하며 신규 투자에

서 투자회수(disinvestment)를 차감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하는 통계와 차이가 있음.

자료: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www.worldbank.org/(검색일: 

2019. 3. 20).

이에 반해 싱가포르의 경우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글로벌 경

기 침체의 여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기간을 제외하면 20% 내외의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등락

이 심한 편이나 1990년대 후반 이후 20% 내외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과 법인세율(12.5%) 인하 등으로 인

해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관심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의 GDP 대비 비중이 80% 수

준으로 증가한 것은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애플이 아일랜드 골웨이

(Galway) 지역 애던라이(Athenry) 카운티에 8.5억 유로를 투자하여 데이터센

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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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및 포용적 투자 정책

싱가포르는 매우 개방적인 소국으로서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도 가장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싱가포르

에는 많은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들이 설

치되어 있어, 이러한 다국적기업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2017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아시아 지역본부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

상으로 아시아 지역본부의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23.1%), 일본(16.1%), 홍콩(15.1%), 한국(9.9%)의 순

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본부 결정요인으로는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이 

66.8%로 가장 높았으며, ‘시장 접근성’(57.3%), ‘원활한 인력수급’(21.3%)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데 있어 한국의 경쟁력은 싱

가포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성과는 

세계 경제가 침체하던 1990년대 초반,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미

국의 경기침체 직후,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등을 제외하고 전반적

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준다. 1990년 55.7억 달러 수준이던 싱가포르의 외

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17년 636.3억 달러를 기록하며 11.4배 증가하였

다. 2016년 유입액은 742.5억 달러에 달해 가장 높은 유입액을 기록하였고 

1990년 대비 13.3배 증가되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

기에서 회복된 이후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비중이 꾸준히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이 1%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우수

25) 그러나 2018년 5월 아일랜드 환경론자의 반대에 부딪혀 애플은 상기 투자계획을 철회하였다. “Apple Scraps 
Plan for €850 Millon Data Centre in Athenry(2018. 5. 10),” https://www.irishtimes.com/business/t
echnology/apple-scraps-plan-for-850-million-data-centre-in-athenry-1.3490316(검색일: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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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UNCTAD(2018)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직

접투자 유입액의 경우 싱가포르는 지난 2017년 미국(2,750억 달러), 중국

(1,360억 달러), 홍콩(1,040억 달러), 브라질(630억 달러)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26)

 그림 3-13.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제수지 기준)

(단위: 미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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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www.worldbank.org/(검색

일: 2019. 3. 20).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의 Department of 

Statistics(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유입금

액은 1조 5,679.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서비스에 총 

8,336.9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어 그 비중이 53.2%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도소매 무역업에 총 2,897.5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

되어 그 비중은 18.5%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제조업의 경우 1,815.8억 달러

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어 그 비중은 11.6%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전문/과학/기술/행정지원 서비스

의 비중 역시 7.2%를 기록하여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26) WDI와 UNCTAD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에 대한 통계는 미소하나마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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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정학적 위치, 영어 공용화, 외국인 친화적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차별화된 싱가포

르의 전략을 포용성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Kuruvilla and Chua(2000), 

Kuruvilla, Erickson, and Hwang(2002)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개발정

책과 기술개발정책의 밀접한 연계이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싱가포르는 노동

집약적인 경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 초등 및 중등교육을 적극적으로 개발하

였다. 그 이후 싱가포르 경제가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

자에 의존하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교육 및 직업훈

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기술 및 직업훈련 

시스템이 더욱 심화되었고, 대학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및 확대 재개편 작

업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다국적기업의 현지 계열사 직원과 현지 공급 업체의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비롯하여 국내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을 강화하

였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에 이러한 통합된

(integrated) 기술 정책 및 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을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우수한 인력은 다시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유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자본집약적(capital-intensive), 기술

집약적(technology-intensive) 산업 등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시행하

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DB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와 행

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접근방법과 유치정책은 한

국 역시 수행하고 있어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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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과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획득하고 이전하는 측

면에서 싱가포르 EDB는 싱가포르에 투자한 외국 다국적기업과 긴밀히 협력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에 투자한 외국 다국적기업과 EDB는 ‘공동 기술

훈련센터(Joint-Training Centers)’를 설립하여 해당 다국적기업이 요구하는 

직업 및 기술을 현지 노동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기술이전 관련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하였다. 1973년 독일 다국적기

업인 Rollei와 공동 설립된 ‘EDB-Rollei 기술훈련센터’는 광학정밀기계 분야

의 기술훈련에 초점을 두었으며, 1975년 네덜란드 다국적기업인 Phillips와 

공동 설립된 ‘EDB-Phillips 기술훈련센터’는 정밀기계 분야의 기술훈련에 초

점을 두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1980년대 이후 EDB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모국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훈련센터

를 운영하였는데, ‘일본-싱가포르 정부 기술훈련센터(Japan- Singapore 

Government Training Centre)’, ‘독일-싱가포르 생산기술기구(German- 

Singapore Institute for Production Technology)’, ‘프랑스-싱가포르 전자

기술기구(French-Singapore Institute for Electro-Technology)’ 등이 그 예

이다. 동 기구의 운영을 위해 EDB는 해당 정부와 공동기금을 조성하였는데, 해당 

국가는 자국의 다국적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하였다. 

기술훈련센터 운영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해당 국가의 정부를 포함하

는 것은 해당 기업과 싱가포르 노동자에게 상호호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싱가포르 현지 훈련생은 해당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해당 기업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배울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취업 

가능성이 커지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원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훈련센터의 운영은 직업이 없는 훈련생에게 특

정 기술을 교육하여 취업의 기회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포용

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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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측면에서 한국이 배울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싱가포르의 경험은 EDB

의 ‘현지 산업개발 프로그램(LIUP: Local Industry Upgrading Program)’이

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다 극

대화하기 위해 부품과 서비스 조달에 싱가포르 현지 기업을 활용할 것을 요청

하였는데, 동시에 싱가포르 현지 조달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EDB는 ‘현지 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멘토 다국적

기업(Mentor TNC)’을 선정하여 해당 다국적기업의 직원이 싱가포르 국내 조

달기업을 방문하여 조달 관련 노하우를 전수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더욱 많은 현지 기업으로부터 원하는 수준의 부품과 서비스를 조달받을 수 있

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현지 기업 역시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처를 마련할 수 있어 상호호혜적이라 평가된다. 

3) 아일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아일랜드는 1973년 EU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1인당 GDP(1970년 

12,430.7달러, 2010년 고정가격 기준)가 유로 지역(동년 17,516.5달러)의 

70%에 불과한 변방 국가였으나, EU 가입과 함께 산업개발청(ID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의 주도로 법인세 인하 등 각종 투자 인센티브의 제

공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자환경 개선조치를 시행하여 소비지출 확대, 건설 및 

사업 부문의 투자 증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1987년 이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정부, 고용주, 노동조합 간의 자발적 ‘급여 협약(pay 

pacts)’인 사회동반자 정신(Social Partnership)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일

랜드는 1995~2000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동 기간 GDP 평균 성장률: 9.4%)

을 달성하여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의 신흥경제국가에 비유되

어 ‘켈트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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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 추이(199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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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www.worldbank.org/(검색

일: 2019. 3. 20).

그 이후 2001~07년까지 연평균 5.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2년 연속 마이너스(각각 3.9%, -4.6%) 성

장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다시 8.3%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5.6%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견실한 경제 성장세를 나

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더욱 적극적인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정책이 있었는데,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세가 유지되자 아일랜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산업개발청(IDA), 고용기업혁신부(DJEI: 

Department of Jobs, Enterprise and Innovation) 등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부 기관은 지난 2014년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수행하

기 위해 IDA Ireland(2014), DJEI(2014) 등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

후 5개년(2015~19) 동안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외

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주요 목적(mission)으로 고용(jobs)을 직접 명시하였다. 

[표 3-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은 투자 프로젝트, 신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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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투자유치기업, 누적 연구개발 지출, 아일랜드 경제 지출(Irish Economy 

Expenditure) 등의 항목에 2010~14년 대비 20~41% 증가한 구체적인 목표

치를 설정하였다. 특히 신규 고용규모를 이전 기간보다 29% 증가한 8만 명으

로 설정하고, 자연 고용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총 고용을 이전 기간보다 40% 증

가시켜 20만 9,000명의 고용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3-12.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의 2015~19년 목표

2015~19년 목표 2010~14년 목표 증가율

투자 프로젝트 (개) 900 640 41%

신규 고용 (명) 80,000 62,000 29%

총 고용 (명) 209,000 (2019 목표) 174,448 (2014) 40%

투자유치기업 (개) 1,350 (2019 목표) 1,195 (2014) 20%

누적 R&D지출 30억 유로 (2019 목표) 25억 유로 (2014) 20%

아일랜드 경제 지출 268억 유로 (2019 목표) 224억 유로 (2013) 20%

자료: IDA Ireland(2014).

이러한 항목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정책요소(key policy 

imperatives)를 선정하였는데, ① 꾸준한 성과 유지 ② 부문별, 활동별, 시장별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FDI 구성(portfolio) 구축 ③ 글로벌 다국적기업과 모바일 

신진경제에 걸맞은 생태환경(ecosystem)의 조건 충족 ④ Greenfield, M&A, 

재투자 등 다양한 국가간 투자 형태를 통해 최적의 경제이익(economic 

returns) 도출 ⑤ 정책 이행에 있어 국제적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시스템 측면에서 관련 동반자(partners)와의 교감(engagement) 구축 등이 포

함된다(DJEI 2014).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전략적 초점을 3가지 측면에서 설정하고 

있는데, ① 전략적 부문과 활동 ② 전략 시장 ③ FDI 형태 등이 포함된다(DJEI 

2014). 먼저 전략적인 부문과 활동 측면에서, 고용기업혁신부(DJEI)는 국가 차

원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아일랜드의 FDI 강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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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기업의 변신(transformation)을 

독려하고, 초기 단계에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적절히 포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분석과 정보를 다른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전략

적 부문으로 식음료 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관련 식자재, 소비자 음식, 영

양 및 약효식품(nutraceuticals) 등을 포함한다. 동 부문에서의 외국인직접투

자 증대에 목표를 두고, 동 분야의 관련 기존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부

서 및 본부의 확장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에서 연구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문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두고 동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추후 상업화될 수 있는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경제적 활동이 소극적인 분야이지만 추후 외국인직접투

자 유치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의 격차를 메울 수 있고 제조업 분야의 생태 시스

템을 강화하고 생산성 및 혁신을 증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기회를 지속해서 발굴하려는 노력 역시 경주되고 있다. 

고용기업혁신부(DJEI)는 아일랜드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70% 이상

이 미국계인 현실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설정

하였다. 즉, 아일랜드 측면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미국이 핵심적인 시

장이므로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고용기

업혁신부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신규 유치뿐만 아니라 재투자 기회

를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상황

에 따른 유럽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역시 적극적으로 취하려는 전략이 포함

된다.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중 포용성이 돋보이는 점은 

아일랜드에 투자한 미국 다국적기업과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2014년 아

일랜드 정부가 ‘Good for Business Good for the Community’라는 CSR 

관련 첫 번째 국가계획을 발표하자, 아일랜드에 투자한 미국기업은 아일랜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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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책에 호응하여 개별 기업별로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하였다. 주

아일랜드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27) 아일랜드에 투자한 미국기업의 69%가 교

육, 문화, 스포츠 및 건강, 노숙자 지원, 사회정의(social justice), 사회포용

(social inclusion) 등 공식적인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는 직능별 기술교육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노숙자 지원, 사회정의, 사회포

용 등의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포용성을 증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4) 싱가포르, 아일랜드 사례 연구의 시사점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등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는 데 성

공한 국가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여,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로 발

전하는 데 외국인투자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영

어권 국가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외국인투자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투자유

치 인센티브의 형태 측면에서 싱가포르, 아일랜드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세제

상의 혜택 제공, 공공 인프라 제공, 행정적 지원 등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어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다국적기업에 고용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기술 등을 습득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외투기

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제도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온 결과이다. 특히 싱

가포르에서는 영어의 공용화, 대학교육과 기업 연계 강화, 기술에 대한 수요 주

도 정책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러한 인력양성제

도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싱가포르 정책당국은 외투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공동 직업훈련센

터(Joint Training Centers), ‘현지 산업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조달기업의 역

27)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Irelan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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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아일랜드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높은 임금 수준, 소외된 

그룹에 대한 경제참여 확대, 지역사회개발, 환경보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

인투자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 정부가 

참고할 가치가 있는 정책 사례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추후 이를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 현황 및 평가

[그림 3-15]은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의 추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2000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각

각 109.3조 원과 110.2조 원이다.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9.8%와 50.2%로 중소기업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2013년에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규모가 각각 253.2조 원과 248.2조 원으로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비중은 49.5%로 2010년에 비

하여 0.7%p 하락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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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추이

(단위: 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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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user/site/statDB.do(검색일: 2019. 3. 4).

[그림 3-16]은 2000년 이후의 한국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의 추

이를 보여준다. 2000년 이후 대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증가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즉 2000년 대기업

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약 1억 5,800만 원에서 2014년 약 3억 3,600만 

원으로 112.6%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은 5,6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으로 94.6%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제조업 

평균 증가율인 102.4%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격차 또한 줄어들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

가치 생산성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즉 2000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

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5%였으나, 그 수치는 꾸준히 하락하여 2010년 

27%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다소 회복되어 2014년에는 33%를 기록하였다. 이 

시기는 한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와 겹친다. 2002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약 54개 국가와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발효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고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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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6.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추이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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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user/site/statDB.do(검색일: 2019. 3. 4).

한국의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3-13]에 정리되어 있다. 

수출통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

면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2년 1,029억 달러였던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17년에도 그와 유사한 1,061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17년의 대기업의 수출증가율은 약 19.4%에 달한다. 즉 한국 수출증가

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수출이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출증가로 판단되는바, 중소기

업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두 번째 특징은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한국 총 수출액의 약 18%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여율28)은 불과 8.4%도 되지 

않는다. 2014년의 높은 기여율은 전년도의 중소기업 수출액이 하락한 것에 기

인할 뿐이며,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여율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보다

도 낮다.

28) 수출기여율은 전제 수출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증감분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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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수출액 5,479 5,596 5,727 5,268 4,954 5,737

중소기업 수출액 1,029 955 1,033 962 995 1,061

중소기업 비중 18.8 17.1 18.0 18.3 20.1 18.4

중소기업 수출기여율 17.9 -62.7 59.9 -15.4 10.5 8.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8), p. 54.

2014 2015 2016

종사자 수
기업수

(A)

수출액

(B)
B/A

기업수

(A)

수출액

(B)
B/A

기업수

(A)

수출액

(B)
B/A

전체 89,856 571,510 6.4 90,676 525,580 5.8 93,045 494,281 5.3

1~9 56,435 27,819 0.5 56,628 25,330 0.4 58,660 24,768 0.4

10~49 23,144 32,254 1.4 23,695 28,985 1.2 24,051 27,673 1.2

50~249 8,308 58,889 7.1 8,419 53,469 6.4 8,366 52,380 6.3

250 이상 1,969 452,549 230 1,394 417,795 299 1,968 388,460 19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8), p. 60.

 표 3-13. 중소기업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기업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수출의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소

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수의 약 98%를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총수출의 

21.4%에 불과하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종사자가 1~9인에 불과

한 초소형기업(micro firm)의 수출비중은 5.0%, 10~49인의 소기업(small firm)

의 수출비중은 약 5.6%, 50~249인의 중기업(medium firm)의 수출비중은 약 

10.1%로 나타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수출의 규모가 커진다. 하지만 

기업규모의 증가비율보다 수출규모의 증가비율이 적다. 기업규모별 평균 수출액

을 살펴보면, 초소형기업은 40만 달러, 소기업은 120만 달러, 중기업은 약 630만 

달러인 반면, 대기업은 1억 9,700만 달러로 나타나, 대기업과 다른 기업과의 수출

규모가 적게는 31배, 많게는 492배 차이가 난다. 

 표 3-14. 종사자 규모별 수출규모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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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측정한 대표적 연구로는 정성훈(2014)과 김

주권(2016)이 있다. 정성훈(2014)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

고 있는 대표적 산업이 식료품, 섬유 산업으로 나타난다. 반면 금속 및 비금속, 

기계, 전기전자, 수송장비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

해 서비스산업은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주권(2016)은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였

다.29)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은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 

및 금속가공산업, 기타기계 및 장비산업, 전기전자, 자동차 및 수송장비산업으

로 나타난다. 반면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화학제품산업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RCA 지수의 크기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타 기계 및 장비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RCA 지수

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표 3-15. 중소기업의 경쟁력지수(현시비교우위지수)

산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식음료, 담배 0.33 0.36 0.38 0.40

섬유, 가죽, 가방, 신발 등 0.62 0.61 0.61 0.63

목재제품 0.03 0.04 0.04 0.05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76 0.69 0.72 0.7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9 0.13 0.20 0.22

화학제품 1.49 1.49 1.35 1.03

고무 및 플라스틱 1.10 1.22 1.30 1.22

비금속광물 0.40 0.32 0.37 0.38

29) 중소기업청 자료(2013년까지 자료 가용가능)와 OECD의 부가가치자료(TiVA, 2011년까지 자료 가용가능)를 
결합하여 중소기업 부가가치로 측정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주권(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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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 계속

산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속 및 금속가공 0.91 1.20 1.10 1.20

기타 기계 및 장비 1.17 1.20 1.26 1.32

전자,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1.38 1.39 1.35 1.61

기타 전기기계 0.85 0.98 0.89 1.00

자동차 및 운송장비 1.06 0.95 1.09 1.20

기타 제조업 0.35 0.32 0.12 0.12

자료: 김주권(2016), p. 73에서 부분인용.

이유진(2018)은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중국, 미국, 

일본, EU, ASEAN 등과 비교하고 있으며, 선두 경쟁업체의 국가별 경쟁력 수

준을 제시하고 있다. 선두 국가에 비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약 

0.9230)로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의 수출업체와 비교해서는 가

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중국, 미국, 베트남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은 높지만 품질경쟁력은 다소 떨어진다.

 표 3-16.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경쟁국가 가격 품질 서비스 판매ㆍ마케팅 종합경쟁력

중국 0.857 1.112 1.050 0.970 0.935

일본 0.976 0.990 0.971 0.895 0.902

베트남 0.857 1.117 1.013 0.939 0.874

미국 0.989 1.020 0.997 0.893 0.900

독일 1.019 0.958 0.943 0.834 0.873

대세계 0.935 1.056 1.014 0.923 0.923

자료: 이유진(2018), p. 6.

30) 외국 경쟁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경우 1이며, 1보다 낮은 수치는 경쟁열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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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TA 협상에서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노력 평가

FTA 협상에서 특히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은 협력

(cooperation),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전자상거래(e-

commerce),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이다. 11개 국가와 16개 국가가 각각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메가

FTA인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에서도 중소기업 챕터를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최근의 국제무역협상은 중소기업 

의제를 분리하여 비중 있게 다룬다. 중소기업 챕터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위원회(SME committee)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해당 협정에서 결정

된 제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며, 해당 협정을 활용

하거나, 해외 시장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정보를 공유

(information sharing)하는 내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FTA 협상 

안건 중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

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에 연구 초점을 맞추며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정책제언을 실시한다.

1) 정부조달

먼저, FTA 협상 의제 중 하나인 정부조달협상은 중소기업에 수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으로 인식된다. 협상을 

통해 중소기업은 외국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중소기업

은 새로운 수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 따라

서 중소기업은 확대된 수출 경험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

을 수 있다. 

2006년에 개정된 WTO 정부조달협정(revised-GPA)에서 양허 하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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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이 19만 달러 이상의 제한된 중앙정

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 체결된 한ㆍ미 FTA 협

상에서는 기존의 WTO 양허 하한선을 확대하였다. 즉 조달시장 참여의 양허 

하한선을 10만 달러로 인하하였으며, 이는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킨 것이다. 하지만 낮아진 수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제품은 주로 사무용품 등 저가제품이 대부분인바, 한국 중소기업의 실질

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시장의 확대 범위도 제한적이다. 한국은 15개 광역자치단체까지 개방

한 데 반해, 미국의 주정부는 37개 주까지만 개방하였다. 13개 주정부 및 공기

업이 조달시장의 개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시장 

확대효과는 크지 않다. 

이 외에도 미국 내 과거 사업실적을 요구하던 관행을 삭제함으로써 기존에 

수출경험이 없던 중소기업들도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국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 규모는 1,000억 원이 채 되지 않으며, 조달품목 또

한 한국 중소기업이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이 대부분인바,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기회로 작동하지 못한다. 

한편,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에서의 정부조달협상의 내용은 한ㆍ미 

FTA 정부조달협상 내용보다 훨씬 간단하다. 한ㆍEU FTA 정부조달협상의 기

본골격은 2006년에 개정된 WTO의 정부조달협정 내용을 양국이 충실히 따른

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더 큰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공기업 등을 조달시장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중

소기업의 실질적 시장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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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 이슈이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의 참여 확대는 새

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사업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WTO

는 1998년 5월과 10월에 각각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31) 채택과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32) 발표를 통해 회원국 간 전자상

거래의 중요성을 공유 및 확산하고, 무역개발위원회 및 상품ㆍ서비스ㆍ지식재

산권의 각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슈 

발굴의 수준에 그칠 뿐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현(2018)은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함께 TPP, 한-미 

FTA에서의 동 동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ㆍ분석하고 있다. WTO는 온라

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유지해왔고,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

에서 매번 관세유예를 연장해오고 있다. WTO는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mission)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

했을 뿐, 그 이외의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

고 있다. 2019년 5월, WTO 전자상거래 규범협상이 개시되었다. 12개 회원국

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존 입장을 반영하는 수준일 뿐 구체적인 협상의 

진전은 없는 실정이다. 향후 MC12에서 전자상거래를 성과로 제시하기 위하여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WTO 협상에서 미국은 가장 높은 개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디지털 제

품의 영구적 무관세,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 등 가장 진보적인 개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제품의 영구적 무관세화에 동의하는 반면, 아

프리카그룹은 관세수입의 감소를 우려하여 영구적 관세인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1) WTO(1998a), WT/MIN(98)/DEC/2.

32) WTO(1998b), WT/L/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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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7. WTO, 한미 FTA, TPP의 전자상거래 협정내용 비교

협정문 내용 WTO 한-미 FTA TPP

정의 ○ ○

일반조항 ○ ○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 ○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 ○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 체계 ○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

온라인 소비자보호 ○ ○

개인정보보호 ○

서류없는 무역 ○ ○

인터넷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

국경간 정보 이전 ○ ○

인터넷접속료 분담 ○

컴퓨터설비의 위치 ○

원하지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 ○

협력 ○

사이버 정보보안 협력 ○

소스코드 ○

분쟁해결 ○

주: *는 WTO는 전자상거래의 무관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매번의 각료회의에

서 무관세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 박지현(2018), p. 23, 표 5.

한ㆍ미 FTA 협상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별도의 챕터로 이루어졌

다. 미국은 기체결 FTA 협상에서 내국민대우(MFN)원칙을 적용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FTA 체결 상대국에도 모든 국가의 디지털제품을 무관세화할 것을 요구했

고 관철해왔다. 한ㆍ미 FTA 협상을 통해, 한국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

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까지 무관

세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무관세화는 양자 간에만 국한시켰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및 정부권한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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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함에 따라 한국은 중소기업에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2018년 타결된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서도 

전자상거래 협상을 신중히 체결하였다.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19조 3항), 특히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자유화시켰다. 전자

상거래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역의 중요한 설비가 되는 컴퓨터 설비를 

상대방 국가에 두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9조 12항), 국경 

간에 정보이동(개인정보까지 포함)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한다(19조 11항). 그리고 동 협상은 양방향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최초

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유해한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콘텐츠 혹은 상품의 지재권

을 침해한 플랫폼에 대한 책임 논란에 대해서 USMCA에서는 양방향 컴퓨터 서

비스 공급자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공급자에

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19조 17항). 더불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통보받은 후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에는 지재권에 대한 책임

도 플랫폼에 물을 수 없다(20조J.11).33)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범위는 TPP 협상에

서 제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전자상거래의 무관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관세협상 분야에서 무관세의 

범위를 비교해보면, 한ㆍ미 FTA에서는 디지털제품에 국한한 반면 TPP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ㆍ미 FTA 협정문과 마찬가지로, 정부보조금, 무상교부

금 등은 비차별대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3) USMCA, “Chpater 19: Digital Trade,”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
USMCA/Text/19_Digital_Trade.pdf(검색일: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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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협정은 WTO에서 1996년에 처음 제기된 이후 2013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개발이슈와 함께 패키지의 형태로 일부 타

결되었다.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을 WTO에 편입시키는 의정서를 채택

하였고, 2015년 7월에 한국은 WTO 회원국 중에서 열 번째로 의정서를 수락

하는 기탁서를 WTO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총 112개 국가가 의정서를 수락하

여 마침내 2017년 2월에 발효되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총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1절은 수출입과 관련된 규

제 및 시행 절차, 국경기관 간 협력, 통관절차 등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2절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조치 및 우대조치와 관련된 10

개 조항, 3절에서는 기관협정 및 최종규정에 관한 2개의 조항을 다룬다. 그 중

에서도 협정문 2절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1절에서 합의한 조항을 얼마나 

빨리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이행가능일과 함께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조항(A의무), 일정기간의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조항(B의무), 과도기간과 함께 외부지원이 필요한 의무조항(C의무)으로 

구분하여 각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2019년 4월 현재, WTO 164개 회원국의 86.6%에 해당하는 142개 회원국

이 의정서를 수락하였으며 그 중에서 61.9%에 해당하는 총 113개 회원국이 

의무이행계획서와 함께 이행일을 통보하였다. 선진국은 100% 통보한 반면 개

발도상국은 61.5%, 최빈개도국은 23.3%만 통보하였다. 89개 개발도상국 중

에서 모든 의무사항에 대한 계획서와 이행일을 통보한 국가는 68개국, 일부만 

제출한 국가는 18개국, 아직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3개국으로 조사된다. 그리

고 최빈개도국(36개국) 중에서 21개 국가는 제출하였으나, 8개국은 전혀 제출

하지 않았고, 7개 국가는 일부만 제출한 상태이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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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문에 따르면, A의무 비중이 48.0%, B의무 비중이 12.8%, C의무 비중이

17.2%, 아직 통보하지 않은 항목의 비중은 22.0%로 나타난다.34)

A의무 비율이 100%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사

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대만, 터키 등이다. 중국은 94.5%, 말레이시아 

94.1%, 필리핀 93.3%로 높은 반면, 인도 72.3%, 베트남 26.5% 등은 다른 나

라에 비하여 즉시 이행하는 항목의 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난다. 

한국이 FTA를 체결한 개발도상국가의 각 항목별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 A의무 비율이 높으나,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의 해당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2016년에 타결된 한ㆍ중미 FTA 협상 대상국 

중에서는 코스타리카만 높은 비율(97.9%)을 보일 뿐, 나머지 국가들의 A의무 

이행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기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94.5%로 높

은 의무이행계획을 보인 반면, 인도의 이행 비율은 72.3%에 그치고 있다. 

 표 3-18. 주요 FTA 체결국의 무역원활화 이행 비교

FTA 대상국 A의무 B의무 C의무 미통보

아세안

싱가포르 100.0 - - -

태국 91.6 8.4 - -

말레이시아 94.1 5.9 - -

인도네시아 88.7 11.3 - -

필리핀 93.3 5.0 1.7 -

베트남* 26.5 48.7 24.8 -

브루나이 91.6 8.4 - -

라오스 21.0 11.8 67.2 -

미얀마 5.5 9.2 85.3 -

캄보디아 60.9 19.3 19.7 -

34) www.tfadatabase.org(검색일: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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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8. 계속

FTA 대상국 A의무 B의무 C의무 미통보

중미*

파나마 74.4 - - 25.6

코스타리카 97.9 - 2.1 -

온두라스 58.4 2.5 39.1 -

엘살바도르 77.3 - 22.7 -

니카라과 76.9 16.8 6.3 -

페루* 87.0 10.1 2.9 -

터키 100.0 - - -

콜롬비아* 96.6 3.4 - -

중국* 94.5 5.5 - -

인도* 72.3 27.7 - -

주: *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 FTA(www.ftahub.go.kr, 검색일: 2019. 4. 2).

자료: www.tfadatabase.org(검색일: 2019. 4. 2).

2014년에 WTO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을 지원하

기 위하여 무역원활화협정 신탁기금을 조성하였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

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중국, 대만 등 10개국이 기금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을 지원하고 있다. 동 기금을 통해 개발도

상국 및 최빈개도국은 프로젝트 준비보조금과 프로젝트 실행보조금 두 가지 방

법으로 지원받는다. 프로젝트 준비보조금은 회원국이 C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자금으로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된다. 동 보조금은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

개도국이 프로젝트 제안서를 준비하거나, 무역원활화 협정을 이행할 때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프로젝트 실행보조금은 지원국가의 C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으

로서 최대 2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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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9. TFAF 지원 국가 및 지원 규모(2017)

(단위: CHF)

국가 금액 유형

호주 779,974 TTFNA 이월금 + TFAT 지원금

오스트리아 203,873 TFAT 지원금

핀란드 169,300 TFAT 지원금

아일랜드 33,397 TTFNA 이월금

노르웨이 4,309,398 TTFNA 및 TTFNG 이월금 + TFAT 지원금

뉴질랜드 45,747 TTFNA 이월금

대만 32,533 TTFNA 이월금

영국 346,180 TFAT 지원금

미국 41,776 TTFNA 이월금

중국 984,000

EC 233,300

총합 7,168,316

주: 1) TTFNA: Trade Facilitation Trust Fund Needs Assessment.

2) TTFNG: Trade Facilitation Trust Fund Negotiating Group.

자료: TFAF, “Annual Report 2017,” http://www.tfafacility.org/annual-report-2017#Matchmaking 

and Funding Activities(검색일: 2019. 4. 4).

다. 해외 사례

1) 유럽

유럽연합은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

다.35) 먼저, 유럽연합은 2008년에 기업유럽망(EEN: Enterprise Europe 

Network)을 출범시켜 유럽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다. 52개국 600개 

이상의 기관이 EEN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 시 

필요한 다양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가와 EU의 기업단체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장접근전

략(Market Access Strategy)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

35) European Commission(2011), COM(2011)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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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회원국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국가의 관세 및 비관세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유럽 중소기업의 수출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11년에 유럽연합은 소기업에 대해 비관세장벽 제거, 법률적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을 제정하였다. 또한 유럽세

관정보포탈(ECIP: 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을 통해 유망 중

소기업에 이러닝(e-learning)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좀 더 실질적인 

세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소기업의 수출 중요도가 높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EU-일본 산업협력센터,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Gateway 

Programmes),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Executive Training 

Programmes), 중국, 동남아 및 중남미 시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센터(SME IRP Help Desks),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유럽비즈니스회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유럽은 2018년 5월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다. EU에서 

사업장(지점, 판매소, 영업소 등)을 두고 있는 기업이나 비록 사업장은 없더라

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EU에 수출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해당 기업들은 전문지식을 각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지정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

다. 그리고 EU 역외지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EU 역내에 반드

시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대리인 미지정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1,000만 유로 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

징금으로 물어내야 하며, 국외이전 규정위반과 같이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는 2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과징금의 규모도 크지만, EU에 수출하

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고용해야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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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중

소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EU에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현재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13개 국가가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받았

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적정성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EU의 GDPR

은 개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정보보

호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등 EU와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꾸

준히 해왔다. 그 결과 2019년 1월에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받아서 EU로 수

출하는 데 큰 장애를 제거하였다. 

2) EU-일본 FTA의 중소기업 조항

자유무역협상은 현존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규제의 조화를 달성함으로

써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측면에 큰 혜택을 가져다준다. 대기업은 수출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적 요구조건에 대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대응을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반면, 중소기업은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시장정보의 부재 혹은 시장정보 획득 방안의 부재로 

인해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유럽연합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장정보 획득을 위하여 각 FTA에 정보공

유(information sharing)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EU는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FTA 협상에서 명

시적으로 요구한다.36) 첫째, 모든 자유무역협상에는 중소기업 조항을 포함시

켜야 한다. 해당 조항은 수출시장에서의 상품 요구조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웹 포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FTA로 인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등

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무역과 투자 협상과 관련된 모든 챕터에 중소기

36) European Commission(2015), p. 16.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53

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국가의 무역촉진정책과 중소기업 국제화 

노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특정 시장

에서 직면하게 되는 무역장벽을 정규적으로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조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조직 또는 연합체와 더 긴밀하게 협

력을 해나가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에 체결된 EUㆍ일본 FTA 협정문에는 중소기업 챕터(SME Chapter)37)

를 따로 두고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간

접적 지원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양국이 자국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어

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치들을 동 챕터에 포함하지는 않고 자국의 중소기업이 

상대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접근의 용이성을 확

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국은 FTA 체결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해당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에는 수출상대국의 세관 절차 및 규제, 지적재산

권에 대한 규제 및 절차, 위생검역 절차, 공공조달, 비즈니스 등록 절차 등에 대

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수출 및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양국이 관세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목

별 관세율, 수입할당,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 세관 비용, 원산지 규정 등 관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상대방 국가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 조항을 따로 두고 협상한 적

이 없다. 가장 최근(2018년 2월)에 서명된 한ㆍ중미 FTA 협상에서도 중소기업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중소기업 챕터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협상에서 

37) EU-Japan FT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Chapter,” http://trade.ec.europa.
eu/doclib/docs/2017/march/tradoc_155450.pdf(검색일: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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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의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정부가 무역협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신규 FTA 협상 또는 기존의 FTA 협상을 업그레이드 하

는 작업에서 반드시 중소기업 의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

력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가. 통상인프라의 현황 및 평가

1) 현황 및 평가

통상인프라는 여타 공공정책과 같이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

책수단을 포괄한다. 따라서 통상인프라의 현황에 관한 논의와 평가는 정책자원

이 통상정책의 목표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경제적 목표와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

자원이란 통상 관련 조직의 구조와 기능의 타당성, 제반 정책적 수단의 적절한 

집행 등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다. 당연히 포용적 성장과 같은 상위 경제정책적 

목표가 설정되거나 통상정책 자체의 목표에 변화가 있을 경우 통상인프라 역시 

이에 맞추어 변화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통상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하위정책 분야인 동시에 무역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과거 수출주도의 성장을 추구하던 시기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수출과 수입의 성과와 무역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집중되었

다. 수입정책의 경우 산업정책, 대외균형, 물가정책 등 여타 경제정책의 기조에 

따라 자유주의적 경향과 보호주의적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통상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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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기조에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시장 개척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위하여 통상마찰의 해소를 위한 기능에 치중되었다. 최

근 들어 한국의 무역정책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정책

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세계시장의 전반적 자유화 

진전과 국제무역규범의 강화에 따라 수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감소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무역정책의 중심에는 자유무역협정 위주의 ‘제도

적 시장접근 개선’이 자리 잡았다. 자연스럽게 통상교섭을 위주로 하는 통상정

책이 무역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

유무역협정의 확대라는 목표하에 ‘통상협상’의 추진 및 협정의 관리로 정책적 

무게가 옮겨갔다. 

무역정책의 기능과 위상변화에 수반하는 정책자원의 재배분과 통상인프라

의 구조조정이 정책목표와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박성

훈 외(2017)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FTA를 중심으로 한 ‘통상정책’ 위주의 

정책은 무역정책 전반에 투입되는 정책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고민을 등한

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무역정책이 수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가 약화되는 경향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효과를 크게 발휘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지도 않는다.38) 2017년 이후, 경제정책의 기조가 ‘포용적 성장’으로 전

환된 정책적 환경하에서 통상정책 역시 이에 맞추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포용적 성장’은 과거의 정책기조와 다른 매우 중대한 

변화라는 점에서 통상정책의 역할에 큰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현재 한국의 통상 관련 제도와 조직 그리고 지원수단

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해보기로 한다. 

38) 이른바 수출과 성장의 비동조화(De-coupling) 현상으로서 2010년 이후 그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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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7. 한국의 통상 관련 조직 구조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능: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식품

수산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신통상질서전략실

통상교섭실

무역투자실

지원기능:

공공기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무역보험공사 

수출입 은행 등

집행기능: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하위 기관 등

광역자치단체
원산지정보원

FTA 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무역조정지원제도

국회 통상절차법

자료: 저자 작성.

한국의 통상 관련 조직은 크게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부처의 산하기관 및 여타 공공기관으로 이루어져 있

다. [그림 3-17]는 한국 통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의 구조를 보여준

다. 즉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이며 하부에 통상교섭

본부가 설치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에 통

상교섭본부가 설치되었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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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된 것이 가장 중

요한 변화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집행기관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요약하자면, FTA 협상이 다각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통상기능이 확

대되었으며 이 기능의 주관 부처가 정부에 따라 이동한 것이 통상 관련 조직 변

화의 거의 전부이다. 또한 FTA 협정의 이행과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집행기관

의 설립이 이어졌지만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무역조정지원제도

를 통하여 개방의 피해를 입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보상정책이 도입되었고, 

통상협정 체결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간의 이해관계 반영을 위한 통상절차

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와 이행에 관한 법률) 이 도입되었다. 

 표 3-20.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정책 목표

□ 전략목표 Ⅳ :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

   ㅇ (무역진흥)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선진 무역인프라 구축

      -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양적ㆍ질적 제고 및 지속적 무역흑자 기반 마련을 위

한 역량 강화 병행 추진

      - 수출유망지역인 신흥국 진출 강화

   ㅇ (해외진출 활성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로 통상 이익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

성화

      -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무역투자 확대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우리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 및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 지원

   ㅇ (무역구제) 공정하고 수요자 지향적인 무역구제 지원체제 구축

      - FTA 체결 등 대외 무역개방에 따른 덤핑 수입 및 불공정무역행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인프라 확충

      - 공정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 산업피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무역구제제도 이용 활성화 기

반 구축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지원과 FTA를 통해 확대된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핵심 부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통상기능을 이전한 이후 다시 그 기능이 

산업 관련 부처로 환원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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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교섭’에 중점을 두었다가 이후 다시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방

향으로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다. [표 3-20]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의 통상

정책은 ‘산업-통상’의 연계와 ‘글로벌 시장의 개척’이라는 두 가지 방향이 핵심

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무역진흥, 해외진출 활성화 그리고 무역구

제 기능이다.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목표의 이행은 분명하게 통상

교섭본부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의 통상교섭본부 

이외의 조직은 적어도 외형적인 구성을 두고 볼 때 통상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

다. 통상과 산업의 연계라는 부처의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처 내 

각 국별 간 업무조정 과정을 통하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실국별 업무목표를 기준으로 할 때, [표 3-20]에 제시된 산

업과 통상의 연계라는 정책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뚜렷하지는 않다. 

통상정책국은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정책의 방향과 선진권 경제와의 통상현안

을 담당하고 있다.39) 전반적 통상현안과 협상을 총괄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당

연한 기능이다. 그러나 통상정책국은 물론 여타 조직에서 산업-통상 연계의 기

능이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일하게 디지털통상총괄과를 

설치하고 있어서 디지털 산업 관련 통상 이슈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있

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물론 통상정책국 내에서 산업정책적 고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관계가 약화된 환경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통상협력국의 경우 대개도국 협력을 담당

하고 있으며, 통상교섭실은 주로 FTA 관련 실무가 업무의 핵심이다. 대개도국 

협력 업무가 특별히 산업정책적 목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FTA 

관련 실무는 협상의 수행과 협정의 이행 및 관리가 주된 업무라는 점에서 더욱 

39) 통상정책국의 통상목표는 다음과 같다.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및 무역과 환경에 관한 회의와 그 분야 협상 및 협상의 총괄, 미주ㆍ중남미ㆍ구주 지
역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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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통상교섭본부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상교섭실과 신통상

전략실은 다름 아닌 FTA 협상과 WTO의 다자간 협상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교섭’의 주된 조직이다. 무역투자실이 경제특구의 활성화 등 산업활동과 상대

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0) 그러나 이 

또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과 이행과는 무관한 기존의 

특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통상 관련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

림축산식품부이다.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독립된 조직을 

두기보다는 해외시장정책관을 두고 그 아래 해외시장총괄, 해외진출지원 그리

고 국제협력 담당관을 설치하고 있다. 부처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통상 또는 

국제기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중소

기업진흥공단이 지원기능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의 통상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대적으로 국제기능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협력국하에 

국제협력과, 농업통상과, 검역정책과 그리고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를 두고 

있다. 한편,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KOTRA, 중소기업진

흥공단 그리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표적 기관들이다. KOTRA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장 오래된 무역진흥기관이며 최

근에는 투자 촉진을 위한 기능이 강화되었다. 오히려 최근 중소기업의 국제화 

내지 수출지원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농식품유통공사의 역할이 두드

40) 통상협력국: 신흥국 통상협력전략 수립, 산업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 지원 총괄, 수입규제 국내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중앙아ㆍCISㆍ동북아ㆍ아주ㆍ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양자 간 산업ㆍ자원 협력, 동남아시아연
합과의 통상 관련 협의체 운영, ADB 등 다자개발은행과 프로젝트 금융 협력 등. 
통상교섭실: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조정,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 관련
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FTA 교섭 및 문안 합의, 국문본 작성, 서명의 총괄, 조정, FTA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 시행, FTA 비준에 관한 업무, FTA 이행 및 개선 협상,FTA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대응방안 검토.
무역투자실: 무역투자진흥회의 운용,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촉진 시책 수립(연간 법정계
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활용정책,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정책 추진, 자
유무역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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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집행

하고 있다.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상 관련 정책은 대부분 수

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정책수단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 [표 3-21]

과 같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기반 구축 지원, 

역량 강화, 마케팅 지원 그리고 기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이다. 첫째, 

수출기반 구축 지원은 수출을 위한 공공기반의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는 물류센터 등 수출 관련 인프라의 구축, 수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자원(해외정보 조사, 전자상거래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의 구축 지

원을 내용으로 한다. 중기부의 수출인큐베이터, 산업부의 해외공동물류센터 

건설국토부의 해외건설사업지원 등이 구체적 사례이다. 둘째, 수출역량 강화

는 기업의 수출 활동 관련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과 수출활동 과정에 필

요한 융자와 국가사업의 공모 등을 포함한다. 전자의 경우, 인증취득, 특허 등

록, 디자인 등 제품개발 관련 활동, 계약 및 통관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수출금융, 농식품부의 원료구매 융자지원, 해수부의 우수 수

산물 융자지원(해수부), 중기부의 수출유망과제, 해외수요처과제 그리고 지사

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셋째, 수출 마케팅 지원은 시장개척에 필요한 현지 전

시회, 바이어 상담, 시장개척 파견, 해외프로젝트 수주 등 기업의 현지화 및 해

외 마케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의 해외전시회 지원, 농식

품부의 운송지원, 중기부의 무역촉진단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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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1. 한국의 수출지원사업 예산

전체 　 2014 2015 2016

기반 구축 74,991 107,447 127,169 

역량 강화    508,460 1,141,042 1,065,680 

마케팅 157,404 249,935 258,846 

서비스지원 55,323 57,756 60,073 

합계 796,178 1,556,180 1,511,768 

산업부

기반 구축 25,250 24,181 24,758 

 역량 강화 163,812 180,937 70,824 

마케팅 70,143 76,187 75,221 

서비스지원 600 600 600 

소계 259,805 281,905 171,403 

중기청

기반 구축 13,277 14,161 15,829 

역량 강화 177,575 299,371 308,743 

마케팅 54,675 51,531 52,551 

소계    245,527 365,063 377,123 

농식품부

기반 구축 - 26,827 39,358 

역량 강화 - 490,804 481,888 

마케팅 - 83,790 90,378 

소계  601,421 611,624 

자료: 저자 작성.

 

통상협정의 결과를 실현하는, 즉 시장접근 개선을 실현하는 주체는 대체로 

하위의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그림 3-17 참고). 예를 들

어 수출을 촉진하는 추진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식품유통공사, KOTRA 그

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

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마케팅, 해외산업협력지원 그리고 수출기업의 

창업보육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내용은 대체로 

전통적인 ‘수출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식품유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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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 주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 해외산업협력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소싱,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사업 추진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해외 유관기관과의 

Network 형성

수출인큐베이터

글로벌창업특화 BI

수출사랑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명 사업내용

수출선도조직 육성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하는 수출선도조직 육성

전문인력 양성
수출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선진 농업기관현장교육, 해외전문가 

초청컨설팅, 수출업체 전문교육 실시

수출협의회 구성ㆍ육성
수출업체간 자율협력기구를 구성 지원하여 수출품의 안전ㆍ품

질관리, 공동마케팅, 수출질서 확립

해외수출 Network
해외 대형유통업체와의 MOU 및 홍보판촉행사 추진을 통해 글

로벌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주요 국제박람회 국가관 참가 주관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우수

성을 홍보하고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

바이어 초청
해외 우수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업체와 바이어간 1:1 수출상담, 

‘Buy Korean Food’와 같은 대형 우수 바이어 초청

수출정보 제공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농수산물무역정보 

제공, 농수산물 인터넷 무역거래 알선 시스템

수출업체 운영자금 융자지원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

식품의 수출을 촉진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www.kosmes.or.kr(검색일: 2019. 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http://www.at.or.kr/contents/apko322000/view.action

(검색일: 201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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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수출이라는 

공사의 성격상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기

관 모두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힘들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역시 전문성

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표 3-22.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례: 부산광역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부산시통상자문위원운영,

- 국제박람회ㆍ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글로벌 수출스타기업 육성, 부산 프랜차이즈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마케팅 플랫폼 운영

-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2018 중화권 규격인증, 브랜드네이밍 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창원시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인터넷해외마케팅 사업

- 수출초보기업 맟춤형 지원, 무역전문인력양성지원

- 수출보험료 지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지원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통상인프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이른바 통상조약법41) 과 ‘무

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이다. 통상조약법 은 통상협상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통상조약법 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절

차가 국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

정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

도가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본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

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것인데,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

4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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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제조업, 서비스업)의 무역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

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이 확산함

에 따라 개방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부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제도는 과거 미국이 

NAFTA 체결 시 도입하였던 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를 전범으

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도는 미국의 TAA가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것

과 대조적으로 기업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박성훈 외(2017)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미국 TAA는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근로자 TAA에 배정하여 근

로자지원이 중심이지만 한국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기업지원 중

심이다.”라는 지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고용유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이는 결국 무역조정지원제도

가 ‘기업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고, 개방화로 인한 구조조정과정

과 노동자의 이동과정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 본래의 목표를 경시하

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42)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통상조직의 구조는 정책자원의 배분 구조를 반영

42) 구체적으로 본 제도는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
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무역피해을 입었을 경우
          -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6개월간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6개월간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
로 고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역조정지원기업: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억 3,000만 원 이내(3년간 다회)
          -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 4,000만 원 이내 1회 보조
          - 근로자 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 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이전 기업의 소속 근

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및 전직지원 서비스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취업상담 및 취업성공패키지(제
Ⅰ유형) 지원

          - 세제지원: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매출액 기준 50% 이상)한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전환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기존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이연 또는 양도소득세 50% 감면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65

한다. 우선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대부분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

은 의미의 통상, 즉 ‘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통상교섭과 협정의 관리에 대부분의 정책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성격은 통상정책의 방향이 산업통상자원부보다는 고위의 정책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와의 FTA 추진, CPTPP와 같은 

Mega-FTA의 가입과 같은 결정은 상위의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결정체계 그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정이 

단순히 한 부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국정 전반에 걸

친 사안이기 때문이다. FTA 협상의 추진과정에서 청와대의 결단과 대외경제장

관회의에서의 조정을 거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달리 말하면, 산업통상

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는 정책의 결정보다는 집행기구의 성격을 띌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이행’의 구조는 통상정책의 범위와 융통성을 매우 제한함

으로써 다양한 정책이슈를 효과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43) 2000년대 이후 ‘동시다발적 FTA 정책’이라는 무역통상정책의 기조하

에서 이러한 통상조직의 구조는 ‘정책방향-통상조직-정책수단’ 간의 일관성을 

담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경우, 현재 ‘교섭’ 위주의 

통상조직은 통상정책 또는 무역정책이 갖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적극

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통상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이

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현 경제정책의 기조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점에서 통상정책 역시 이

러한 상위의 정책목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불균형의 해

소, 중소기업의 강화, 지역균형개발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상정책

43) 최근 일본 농산물 수입제한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판정은 이러한 평가의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본 사안
에 대한 통상당국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심인 패널 판정 과정에서 통상당국의 대처 수준이 정치권이 
제한하는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따라서 상소기구의 결정은 정상적인 대처가 있었더라면 1심의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WTO의 이번 판정은 결국 WTO의 관장 범위가 여타 사회
경제적 이슈, 예를 들어 환경, 보건 등과 관련한 우려를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한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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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낯선 정책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교섭’과 ‘무역진흥’ 중심의 전통

적 통상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통하여 통상 측면에서의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되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한국은 일본은 제외한 세계 주요 시장은 물론 매우 다양한 발전단계의 

많은 국가들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다. 지난 20년 가까이 추진된 FTA 정책은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 부응한 정책이자 자유주의적 대외정책이라는 정책적 프

레임워크하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성장동력

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

는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상징되는 일방주의적 무역갈

등이 일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무역질서가 형성되기 이전의 일

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FTA 체결 중심의, 통상교섭에 

정책자원이 더 이상 집중될 필요는 사라졌으며 통상조직의 구조전환을 통한 자

원의 재배분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셋째, 통상기능의 주요한 분야는 통상분쟁 대응이다. 현재의 통상인프라 구

조가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의 사례

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통상분쟁 대응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한 ‘대증

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은 그 결

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보다 상위의 정치적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교

섭본부의 역량이 협상결과를 본질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이른바 

‘협상’이 ‘Fundamental의 격차’를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랫동

안 ‘의회’와 넓은 저변에 대한 영향력의 확보 필요성44)이 제기되어왔다. 상대

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조성에 뛰어난 일본의 로비력에 대한 사례조사의 필요성

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상정책의 역량을 다원적인 차원에

서 구축해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자원의 투입

44)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불합리한 규제조치에 대하여 ‘WTO’ 제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정부는 물론 통
상전문가 사이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는 통상분쟁에 있어서 ‘통상기능’의 역할 한계에 대한 몰이해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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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상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통상인프라의 조직적 구조개편 필요성과 함께, 하부 시행

기관의 통상지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통상을 보다 넓은 의

미에서 정의하면 ‘Diplomacy’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정책목표의 이행수단을 포괄한다.45) 이 경우, 이상에서 지적된 통상조직과 정

책자원 배분구조의 문제는 보다 심각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통상기능이 협

상과 협정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시장접근’의 개선과 활용을 위

한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당연히 관련 부처와 업계 등과의 조정과정을 거친다. 

대부분의 기관이 수출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지

원정책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

그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목표, 예산규모 그리고 집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관련 예산의 파악은 기획재정부가 비정기적으로 관련 부처의 

보고를 집계하여 이루어지는 등 상시적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

서 독립적 정책수단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 관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수출지원제도를 별도의 정책 분야로 간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주해야 하는지

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수단의 분절화 및 

파편화라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개방화 정책 및 WTO 출범에 따른 무역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로 수

출지원제도는 간접적 수단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다시 정책주체별로 매우 다

양한 프로그램의 양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불가피한 상

황적 조건에 따른 것이지만 수출지원정책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식적 

프로그램’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은 각종 수

출프로그램의 개별적 수출지원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수출성과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관련 지표들은 

45) 강문성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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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업군에서 평균 수출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 중소규모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위 10대 기업으로 수출이 집중화된 결과이

다. 이는 근본적으로 수출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새로운 전

략의 모색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및 구직자(실업자) 훈련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조

정지원제도는 실업수당, 소득지원 그리고 교육훈련지원 등 노동자에 지원이 집

중되어 있다. 이는 유럽의 세계화 조정기금(Globalization Adjustment 

Fund)도 유사하다. EU는 세계화에 따른 구조변화로 실직한 노동자에 대한 지

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대기업이 폐쇄되거나 생산이 EU 외부로 이동하거

나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하여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가 지원의 대상인 것이다. 또한 미국은 FTA와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의 인과관계 입증의무가 없으나 한국은 FTA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또한 미국은 자금지원이 아닌 비즈니스 컨설팅 및 교육훈련에 정책

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주로 융자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지점이다. 

나. 해외 사례

1) 캐나다의 포용적 통상정책 수단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이다. Global 

Affairs Cananda는 포용적 무역정책을 통하여 무역 및 투자의 경제적 기회를 

모든 사회 분야가 활용하여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무역이 성과를 이

루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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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캐나다는 포용적 무역정책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구성

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무역정책의 포용성은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일관성 있게 드러나고 있다. 즉 캐나다의 Global Affairs는 무역정책의 방향으

로서 페미니스트 국제 원조 정책(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을 계속 실행하고 궁극적으로 빈곤 퇴치와 보다 평화롭고 포괄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는 데 지원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46) 

따라서 캐나다의 무역정책은 전반적으로 포용성의 강화라는 철학과 일선상

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수출지원이 단순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Trade Commissioner Service(TCS)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자 하는 여성, 원주민, LGBTQ2 및 청년기업가의 수

출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기업가 무역지원 프로그램(BWIT: Business Women in International 

Trade)

BWIT 프로그램은 Trade Commissioner Service가 캐나다의 여성기업들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캐나다의 여성기업가를 위한 수출지원인데 주요 

내용은 여성기업가에 대한 자금 및 금융지원, 수출상담 및 지원, 해외바이어 연

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기업은 한 명 또는 다수

의 여성기업가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캐나다 기업이다.

46) Global Affairs Canada, https://www.international.gc.ca/gac-amc/priorities-priorites.aspx?lang
=eng(검색일: 20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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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소유 기업 수출지원(Indigenous business export support program)

본 프로그램은 원주민 또는 원주민 공동체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원주민기업이 

수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국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주민 기업은 원주민 그룹(원주민, 이누잇, 메티스)의 세부 출신을 특

정하고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1~99명)이며 대부분 직원이 10명 미만이다. 이

들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은 엄밀히 말하면 원주민 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ABED: Aborigina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에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7) 무역 관련 지원은 수출자금, 무역사절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LGBTQ2 Entrepreneurs

캐나다에서는 LGBTQ2가 운영하는 약 14만 개 기업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48) 이는 캐나다 정부의 트랜스 및 다른 성별이 다른 사람들의 차별, 

선전 및 증오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인 CanExport의 우산 

아래 시행되고 있다.

47) ABED의 주요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다. Business planning, Establishment (capital) costs
Business acquisitions, Business expansions, Marketing initiatives that are local, domestic, or 
export oriented, New product or process development, Adding technology to improve 
operations and competitiveness, Operating costs in association with capital costs, Financial 
services, business support, business-related training, and mentoring services.

48) Global Affairs Cananda, https://translate.google.co.kr/?hl=ko&tab=rT#view=home&op=translate&sl
=en&tl=ko&text=LGBTQ2%20business%20people%20play%20an%20important%20role%20in%20C
anada%20with%20approximately%20140%2C000%20LGBTQ2-owned%20businesses%20adding%
20billions%20of%20dollars%20each%20year%20to%20the%20economy(검색일: 20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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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가 수출지원(Youth Entrepreneurs)

본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의 청년 기업가를 지원하고 해외 비즈니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하여 TCS는 청년기업가가 해

외에서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할 때 이를 장려 및 지원하며, 청년기업가가 운영

하는 중소기업이 무역협정 및 TCS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CanExport와 함께 청년기업가 특정 

정책인 Futurprenur의 다양한 정책수단과 결합된 것이다. Futurprenur는 창

업(Start a Business), 멘토링 및 자금지원, 비즈니스 매뉴얼의 제공 그리고 네

트워크 확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일본의 통상지원 정책

일본의 통상정책 주체는 경제산업성으로서, 2001년 행정개혁의 추진과정에

서 ‘통상산업성’에서 ‘경제산업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50년대 이후, 통

상산업부는 일본 경제의 근대화ㆍ합리화를 산업에 대한 보정적 시장정책 개입

을 적절하게 전개하고, 중요한 기간 산업의 합리화, 유치 산업의 육성, 쇠퇴 산

업 조정 정책 등을 실시하고, 통상면에서는 질서있는 수출 확대, 외화 제약 조

건하에서 경제 발전에 적합적인 수입 관리 등을 전개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의 경제산업성은 과거 한국 상공부의 적극적인 벤치마킹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9]는 경제산업성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가 ‘교섭’이라는 기능 위주로 구성

된 반면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통상정책국과 무역통상협력국을 설치하고 있

다. 즉 일본은 ‘경제, 무역, 통상’ 관련 정책기능과 지역정책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이 적극적 FTA 확대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반면에 일

본은 과거의 기조에 커다란 변화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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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일본 산업정책은 전통적인 ‘특정적’ 산업지원에서 벗어나 수평적 수단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부문 간의 인센티브 차이를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촉진

하였다. 개별 산업에 특정한 산업정책적 수단의 집행이 줄어듦에 따라 산업별 

협회 등 업종 단체의 역할도 감소하였다. 통상산업성이 2001년도에 경제산

업성으로 명칭과 조직을 개편한 것은 이러한 산업정책적 전환과 그 기조를 같

이한다.

 그림 3-19. 일본 경제산업성 조직도 

자료: http://www.meti.go.jp/intro/pdf/a_soshikizu.pdf(검색일: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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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KOTRA의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는 JETRO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20% 내외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내수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

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이에 따라 JETRO 해외사무소 축소라는 구조조정

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0]은 KOTRA와 JETRO 해외무역관 

수를 비교하고 있다. KOTRA의 해외무역관 수가 80년을 전후로 JETRO를 초

과하였는데,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

다. 즉 JETRO의 해외무역관 수는 60여 개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

나 KOTRA의 해외무역관은 무려 125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20. JETRO와 KOTRA의 해외무역관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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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yakawa et al.(2010).

이러한 격차의 확대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즉 KOTRA가 해외무역관

의 수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역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KOTRA가 수출마케팅 정보의 제공 기능에 머

무르고 있고 과거와 같이 시장개척을 위한 독보적 역할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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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확대는 비효율적인 투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JETRO는 해외

무역관의 숫자를 늘리는 대신, 일본 내 지역사무소 확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사무소는 2019년 현재 4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사무소 내에서도 지부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매우 촘촘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ETRO 지역사무소는 통상의 무역지

원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무

역실무 강좌, 시장정보 세미나, 수출마케팅 강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턴 

사업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특이할 점은 전문가

를 고문으로 고용하여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JETRO가 해외시장의 개척에서 국내 지역산업의 수출촉진에 힘쓰고 

있는 것은 농업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드러난

다. 특히 JETRO는 2017년 일본 식품 해외 프로모션 센터(JFOODO)를 설치

하였는데 이는 일본산 농림수산물ㆍ식품의 브랜딩을 위한 것이다. 일본의 농림 

수산물ㆍ식품의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더욱 수요 창출이 필요

하다는 인식하에 해외 소비자에 대한 홍보, 일본산 농수산식품의 브랜딩을 강

화함으로써 국내외 수요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JETRO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 역시 한국의 접근방법과 비교된다. 즉 한국은 농수

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JETRO는 조직의 

기능재편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통상인프라의 효율화와 관련

하여 시사점이 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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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 JETRO의 일본 내 지역사무소 분포

자료: JETRO, 內事務所, https://www.jetro.go.jp/jetro/japan/(검색일: 2019. 7. 30).

3) EU의 무역조정 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GF: EU Globalization Fund)

EU에서 EGF가 창설된 것은 세계화가 수반하는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산지

원의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미국과 마찬가지

로 본 제도의 수혜자를 노동자로 명시하고 있는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49) 

49) EGF의 목적이 노동자 지원에 있음은 다음과 같은 EGF 설립 규정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The EGF 
enables the Union to show solidarity towards workers made redundant as a result of major 
structural changes in world trade patterns due to globalisation and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es, and can also support beneficiaries in small labour markets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collective applications involv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ven if the number of redundancies is below the normal 
threshold for mobilisation of the EGF.” REGULATION (EU) No 1309/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on 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2014-2020)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92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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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의 규모는 사회지출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 

EGF는 2014~20년 기간 동안 최대 연간 예산이 1억 5,000만 유로 수준에 그

친다. 일반적으로 세계화에 따라 기업이 생산을 EU 외부로 이동하거나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기로 인하여 500인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된다. 

본 프로그램은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 실직한 노동자가 전직 활동을 하거나 창

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할 수 있다. 수혜의 대상에는 자영업자, 

임시 노동자 그리고 청년 노동자도 포함한다. 지원 대상활동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구직활동 지원, 직업상담, 교육, 훈련 및 재교육, 멘토링 및 코칭, 기업가 

정신과 창업

- 훈련 수당, 이동성 / 재배치 수당, 생활 보조금 또는 유사한 지원

EU의 무역조정지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GF의 규모와 범

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영

향이 경제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그리고 자동화와 같은 구조적 추세와 결합하

여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EGF는 미국의 

TAA와 같이 수혜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기준을 낮추거나 유럽구조조정 기

금과 동일한 방식의 적용 등의 방향으로 강화되어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EGF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별 노동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에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무역 및 해외 아웃소싱, 저탄소 

배출 경제로의 전환 등은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유럽의 공동정책에 의하여 형

성된 정상적 환경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효과적인 구조조정은 노

동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정책으로 

통합되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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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가. 대외 원조의 포용성 현황 및 평가

1) 포용적 통상국가의 외연 확대와 대외 원조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

적인 지수 중 하나가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이다. HDI는 한 국가의 소

득수준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교육 등의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개발의 수

준을 측정한다. HDI의 연도별 변화 및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한 국가의 사회경

제개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도별 HDI 국가 순위는 다소 변화하고 있으나 

전 세계 평균 HDI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다.50) 

2010년대에 들어서 UNDP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인간개발에 미치는 영

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불평등조정 HDI를 산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의 사회경

제적 불평등이 높다는 것은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포용성이 낮다는 것을 말한

다. 2017년의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면 전 세계 HDI의 평균치가 

약 2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3 참고).51)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국

가일수록 불평등지수가 높고 불평등조정에 따른 HDI의 하락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회경제개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 포용성이 낮고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50) 전 세계 모든 국가의 HDI 평균치는 2010년 0.696에서 2017년 0.728로 개선되었다(UNDP 2018 참고).

51) 2017년 미국(한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면 HDI 수치가 13.8%(14.3%), 국가 순위도 13위(22
위)에서 24위(30위)로 하락하였다(UNDP 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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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3. 소득수준별 국가 그룹 간 인간개발지수(HDI)의 비교(2017)

국가 그룹
HDI 

(평균)
불평등조정 HDI 

(평균)
HDI 

하락률(%)
불평등지수 

(평균)

OECD 국가 그룹 0.895 0.788 11.9 11.6

개발도상국 그룹 0.681 0.531 22.0 21.9

저개발국 그룹 0.524 0.375 28.5 28.2

전 세계 0.728 0.582 20.0 19.9

주: 불평등지수 평균은 기대수명, 교육 및 소득 불평등지수의 평균임. 개발도상국 그룹은 저개발국 그

룹을 포함함.

자료: UNDP(2018).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 및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누구도 뒤처져 소외되지 않는(No one will be 

left behind)”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에서 지적

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지수가 높은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포용적인 

성장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원조의 확대는 

이들 국가의 포용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52) 

한국이 포용적인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인 사

회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포용적인 통상국가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통상에서 주요국의 하나로 발

돋움한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로 자리매김하려면 개도국과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

52) Huang and Quibria(2013)는 불평등조정 HDI의 증가율로 포용적 성장을 측정하면 해외 원조가 포용적 성장
에 유의미한 정관계의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 원조가 수원국의 물리적ㆍ인적 
생산역량의 확충, 보건과 교육에 지원될 때 수원국의 포용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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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ㆍ취약ㆍ소외 계층과 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

들 계층과 그룹의 통상 기회와 역량 확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하에서는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로서 추진해야 할 원조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원조의 포용성 

가) 한국의 원조 규모

대외 원조는 수원국의 사회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포용성 강화에 기여한다. 특히 수원국 내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와 소득 증가를 위한 원조는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포용성 개선을 통

해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국제 원조사회는 수원국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 및 포용성을 제고하

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의 대외 원조 규모를 다른 공여국과 비교하여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는 ODA/GNI 비율, 1인당 ODA 금액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3-22]와 같이 

한국의 ODA/GNI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0.14%를 기록

하였다. 그러나 OECD DAC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ODA/GNI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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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 ODA/GNI 비율의 변화 추이(순지출 OD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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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19. 4. 1).

 그림 3-23. OECD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비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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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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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GNI 비율과 더불어 한국의 1인당 ODA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

으나(그림 3-24 참고)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약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의 외연을 확대하여 수원국

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조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24. 1인당 ODA의 변화 추이(순지출 OD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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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19. 4. 1).

한편 한국의 ODA가 수원국 소득그룹별로 지원되는 비중을 살펴본 것이 [그

림 3-25]이다. 수원국 소득그룹 중에서 최빈국 그룹에 대한 ODA가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위와 하

위 중소득국 그룹에 대한 지원을 합친 비중은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중보다 높

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의 외연을 확대하여 글로벌 포용성 강

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빈국에 대한 ODA를 보다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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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 수원국 소득그룹별 ODA 지원 추이(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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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19. 4. 1).

나) 한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

무역이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여국 간에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한다. 무역을 도외시하면서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달성한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역을 위

한 원조(AfT: Aid for Trade) 는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위한 중요

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AfT는 수원국의 무역 관련 인적ㆍ물적ㆍ제

도적 인프라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수원국 경제의 빈곤 감축과 포용성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53) 

WTO는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무역자유화와 시장접근기회의 확대에 따른 

혜택을 얻는 데 필요한 무역 역량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

로 AfT를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WTO는 수원국이 무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장, 개발 및 빈곤감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AfT가 지원되어야 

53) AfT는 무역 관련 경제인프라 지원, 생산역량 구축 지원, 무역 정책 및 규제의 개선 지원, 무역 관련 조정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OECD와 WTO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AfT 글로벌 리뷰에서도 AfT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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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강조하였다.54) 또한 SDGs에서도 AfT가 빈곤감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AfT의 증액을 통하여 이들 수

원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모든 이를 위한 생산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내용(SDG 8)을 담고 있다.55) 

AfT는 수원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56) AfT의 수출 효과에 관한 OECD의 연구에 따르면 AfT 1달러

가 개도국의 수출을 8달러 증가시키고 최빈국의 수출을 20달러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57) 또한 경제인프라에 대한 AfT가 수원국의 수출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58) 

한편 AfT가 수원국의 무역, 특히 수출을 촉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원국

의 빈곤감축과 포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명확하다.59) 수원국

의 무역 확대 및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수원국의 빈곤층도 누리고 있다는 명

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공여국이 거시적인 수준에서 수원국의 무역 확대를 촉

진하는 AfT(예를 들어, 대규모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 수원국 대기업의 생산 

및 무역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등)는 수원국의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OECD(2011)는 수원국의 무역 확대와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이 자동적으로 수원국의 빈곤층에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60) 

54) 무역자유화는 무역량 및 무역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무역자유화에 참여하는 국가의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에 기
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에 참여하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이들 국가 내부의 공급측 제약요인(supply-side 
constraints)의 해소가 필요하다. AfT는 수원국의 공급측 제약요인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이 무역자유화
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WTO Aid for Trade Task Force. 2006).

55) SDG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56)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2012).

57) Lammersen and Roberts(2015).

58) WTO and the OECD(2015).

59) AfT가 수원국의 빈곤감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 DFID 및 
EC의 AfT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Saana Consulting, Traidcraft, and CAFOD 2012)는 AfT가 수원국 빈곤
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2012)는 대부분의 공여국이 AfT가 빈곤 및 소외 계층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하게 측정하거나 평가하
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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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4. 2017년 AfT에 대한 글로벌 리뷰의 주요 시사점

WTO/OECD는 격년으로 AfT에 대한 글로벌 리뷰를 진행하는데, 2017년 글로벌 리뷰에서 

WTO/OECD는 미흡한 물리적 운송인프라와 디지털 네트워크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저

해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제까지 AfT가 수원국의 물리적 인프라와 디지

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글로벌 리뷰에서 드러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특히 여성과 농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성격의 공공 및 민간 AfT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운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사회경제개발과 SDGs의 달성을 위한 최우선 과

제로 삼고 있다.   

이제까지 AfT 사업 및 프로그램은 주로 무역비용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 물

류, 운송, 인터넷 연결 등과 관련된 무역비용은 빈곤층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

이며 AfT는 주로 이러한 무역비용을 낮추는 데 지원되고 있다. 

수원국 생산자들, 특히 빈곤층 생산자들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들의 인근 및 

세계 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 자금 조달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무역역량이 강화

되고 무역에의 참여와 소득 향상 기회가 확대된다. 

많은 수원국 정부는 AfT 사례 보고를 통해 공여국 정부기관, 국제원조기관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

관, 민간 단체 및 기업 등 원조와 관련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AfT 사업이 수원국의 빈곤감

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17년 AfT 글로벌 리뷰에서 보고된 AfT 사례를 통하여 이제까지 시행된 AfT 사업들이 SDGs의 목

표, 특히 교육(목표4), 양성평등(목표5), 산업 혁신 및 인프라(목표9), 일자리와 경제성장(목표8) 분야

에서 수원국의 빈곤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WTO and the OECD(2017).

수원국의 무역 확대 및 경제 성장이 수원국의 빈곤감축으로 이어질 것인지

는 수원국의 성장이 얼마나 포용적인지에 달려 있다. 이는 수원국의 무역 확대

가 빈곤ㆍ취약ㆍ소외 계층의 경제적 여건에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빈곤ㆍ취약ㆍ소외 

계층이 무역 확대의 혜택이 나타나는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무역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생산 및 무역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등에 따라 이

들 계층이 누리는 무역 확대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무역 확대의 포용적 성장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역 확대와 더불어 빈곤ㆍ취약ㆍ소외 계층의 생산 

60) OECD(2014)의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 그룹(marginalized groups)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포용성을 담보하지 못한다(WTO 
and the World Bank Grou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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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무역 역량 강화, 무역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AfT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DAC 회원국 중

에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 네 번째의 AfT 규모(2010~17년 지출액)를 지니

고 있다.61) [그림 3-2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AfT 지출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1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6. 한국 AfT 규모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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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19. 4. 1).

한국의 경우 AfT에서 경제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표 3-25]에 나타나 있듯이 2010~17년 AfT 지출액에서 경제 인프라가 차

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의 경우 약 54%이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약 75%에 달

하였다. 반면 한국의 AfT 중에서 수원국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역량 구

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AfT의 비중은 약 23%로서 전 세계 AfT에서의 비중

(약 43%)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한국의 AfT는 주로 경제 인프라 구축

61) (2017년 불변 US달러 기준) 일본 486억 9,500만 US달러, 독일 294억 8,200만 US달러, 미국 270억 
7,000만 US달러, 한국 41억 2,800만 US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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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맞춤화된 지원 효

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 AfT 사업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

는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소기업, 소농 등 빈곤ㆍ소외 계층의 수출 

및 생산역량 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AfT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표 3-25. 한국 및 전 세계 AfT의 지원 분야(2010~17년) 

한
국

분야 하위 분야 금액 비중(%)

무역 정책 

및 규제

Trade Policy and Admin. Management 17.8 0.43

1.35

Trade Facilitation 30.8 0.75

Trade Education/Training 4.9 0.12

Regional Trade Agreements 1.5 0.04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0.6 0.01

경제 인프라

Transport and Storage 1856.3 44.92

75.47Energy Generation and Supply 799.6 19.35

Communications 462.7 11.20

생산역량 

구축

Tourism 11.3 0.27

23.19

Mineral Resources and Mining 10.5 0.25

Industry 145.7 3.53

Forestry 78.4 1.90

Fishing 52.1 1.26

Business And Other Services 25 0.60

Banking & Financial Services 20.4 0.49

Agriculture 614.7 14.88

무역 관련 조정 Trade-related Adjustment 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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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5. 계속

전
세
계

분야 하위 분야 금액 비중(%)

무역 정책 

및 규제

Trade Policy and Admin. Management 4311.7 1.45

2.96

Trade Facilitation 3139.8 1.05

Trade Education/Training 228.4 0.08

Regional Trade Agreements 981.9 0.33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149 0.05

경제 인프라

Transport and Storage 86865.9 29.15

53.86Energy Generation and Supply 68889 23.12

Communications 4751 1.59

생산역량 

구축

Tourism 1360 0.46

43.13

Mineral Resources and Mining 4204.1 1.41

Industry 14549.1 4.88

Forestry 5647.2 1.90

Fishing 2590.1 0.87

Business And Other Services 13387.5 4.49

Banking & Financial Services 33007.1 11.08

Agriculture 53786.8 18.05

무역 관련 조정 Trade-related Adjustment 150.3 0.05 0.05

단위: 2017년 불변 US 백만 달러, 지출액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19. 4. 1).

한편 AfT의 수원국 소득그룹별 지원비중을 보면 [그림 3-27]과 같이 한국 

AfT(2010~17년)의 최빈국 그룹에 대한 지원비중이 전 세계 AfT의 최빈국 그

룹에 대한 지원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 AfT의 포용

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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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7. 한국 및 전 세계 AfT의 수원국 소득수준별 비중(2010~17, 지출액)

미배정

79252

1803.6

2013

46080

595

118449

53567

최빈국

하위 중소득국

기타 저소득국

상위 중소득국

한국 전세계

5.7
220.9

84.5

단위: 2017년 불변 US 백만 달러, 지출액

자료: OECD.Stat, “CRS”(검색일: 2019. 4. 1).

AfT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AfT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

건이며, 이를 통해 AfT의 정책 방향과 목표, 기본지침, 추진체제가 구체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즉 AfT 전략지침은 AfT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그

리고 추진체제 등 이 분야의 원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청사진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 공여국들은 AfT 전략지침을 보유하고 있

으며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고 있다. 

한국의 ODA 및 AfT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구체적인 AfT 정책방향, 중점분야, 추진체제 등을 규정한 AfT 전략지침을 보

유하고 있지 못하다. AfT 전략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면 무역이 원조체제에 주

류화되기 어려우므로 원조프로그램의 시행에서 무역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

하게 된다. 이제라도 AfT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전략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AfT 전략지침에는 AfT가 수원

국의 사회경제적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ㆍ시행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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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원조정책의 포용성

한국의 원조정책은 한국의 원조를 관할하는 개발협력정책, 지속가능발전 목

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을 위한 협력정책 등에

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 원조에 대한 OECD DAC의 동료검토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추진을 위한 한국의 SDGs 이행방안을 통하여 한

국 원조정책의 현황과 개선 여지를 파악한다. 

가) OECD DAC의 한국 원조에 대한 동료검토62)

OECD DAC의 한국 원조에 대한 동료검토(2017년)는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개발협력정책 및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동료검

토의 7개 분야는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노력 △ 개발협력 비

전과 정책체계 △ 개발재원 △ 개발협력 구조와 체계 △ 원조지원수단과 파트

너십 △ 성과관리, 평가 및 교훈 △ 인도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한국 원조의 포용성과 관련된 분야로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노

력, 개발협력 비전과 정책체계, 개발재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서 동료검토의 

내용을 통해 포용성 관련 한국 원조정책의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노력: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

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발경험 전수와 SDGs 이행 노력을 제고하고 있

으며, DAC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예산을 개발협력 인식 제고에 투입하

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여러 정책 

및 사업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포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메

커니즘이 필요하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법 (2015)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정책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은 국제적 개발협력정책

을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 법제 및 정책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

62)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동보도자료(2018. 2.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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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이행 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협력정책

의 일관성과 포용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② 개발협력 비전과 정책체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은 

제2차 중점협력국 및 새로운 ODA 목표를 반영하여 개발협력 관련 주요 

의사결정 및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동 기본계획

은 17개 SDGs를 한국 개발협력의 최상위 목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24개 

중점협력국 명단과 선정 기준, 중점협력분야를 명시하고, 유무상 비율, 

지역별ㆍ소득그룹별ㆍ원조채널별 배분 비율 등 원조규모에 대한 구체적

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빈곤, 취약성, 양성평등, 기후변화 등 범

분야 이슈에 대한 전략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수행의 기반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한국 개발협력의 최상위 목표로 규정된 17개 SDGs가 중점협력국 및 

협력분야의 선정, 원조의 배분 등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또

한 범분야 이슈에 대한 전략지침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전략지침의 도

입에 따라 해당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원조가 증가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AfT에 대해서는 개발효과성 제고,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전략지침이 도입되

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③ 개발협력 재원: 한국은 ODA의 목표(규모, 비구속화 등)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자 및 다자 원조의 협력방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countries most in 

need)에 원조를 집중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향후 이러한 노

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은 개별 수원국 내에서도 빈곤ㆍ취

약ㆍ소외 그룹 및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원조의 포용성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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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의 원조지원 수단과 파트너십: 한국의 원조는 과도하게 많은 사업과 

수원국에 분산되어(24개 중점협력국, 20개 비중점협력국 및 기타 프로그

램 수행국) 개발협력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수원국에 대한 지

원사업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원국 간 및 수원국 내 원조의 선택과 

집중, 특히 저개발국과 빈곤ㆍ취약ㆍ소외 그룹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

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조사업의 기획 및 이행 단계에서 민

간 부문, 비정부단체, 빈곤ㆍ취약ㆍ소외 그룹과의 협력과 소통이 확대되

어야 할 것이다. 

OECD DAC의 한국 원조에 대한 동료검토를 통하여 [표 3-26] 같은 권고사

항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권고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한국의 원조체제를 개선하

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사항 활

용계획 중에서 원조의 포용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표 3-26]과 같

다.63)

 표 3-26. 2017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목록

권고 권고 내용

1 (ODA 시스템 개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 기능 강화 등 ODA 체계의 지속적 개선

2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① 평가대상 선정 ② 평가결과 및 교훈 공유 ③ 사업별 성과에 대한 정

보 접근성 개선 등 성과관리/평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

3
(ODA 목표 달성 및 비구속화 확대) 2030년까지 ODA/GNI 0.3% 목표 달성 관련 로드맵 설

정 및 원조 비구속화 노력 지속

4
(현지 정책대화 심화) ①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정책대화 심화 ② 타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정책

대화 확대 등 전략적 관점 강화

5 (사업기획 다변화) 사업 발굴 다변화 및 협력대상국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 투자 유도

63)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활용계획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8)의 해당 내용을 참고 및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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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권고 내용

6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 및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 검토

7
(취약성 대응) 취약성 관련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타 공여국/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 정

책그룹들 내에서의 활동 강화

8
(절차 간소화 및 현장화)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및 현장 권한 강화

9
(효과성 제고 및 소통강화) ① 협력대상국 내 활동 점검 ② 재외공관을 통한 창구 일원화 ③ 

ODA 지원 파급효과 점검 및 ④ 사업 수 관리

10
(역량강화)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역량 검토 및 동 결과를 시행기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계

획 수립에 활용

11
(정책일관성 제고) ①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정책 조정 ② 개도국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 기

제 구축을 통한 정책일관성 확보

12
(시민사회 협력)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

계 심화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8), p. 18. “2017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목록” 인용.

  표 3-26. 계속

① ODA 시스템 개선: 한국은 이제까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 따라 유ㆍ

무상 원조의 주관기관(기재부, 외교부)이 분야별 기본계획(안), 종합시행

계획(안)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OECD DAC 동료검토의 

권고에 따라 ODA 정책(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국가협력전략 등) 수립, 

정책-사업 간 연계 강화, 평가 등에 있어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ODA 시스템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② ODA 증가 및 최빈국 지원 강화: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ODA/GNI 

0.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여 이행할 것이다. 또한 한

국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취약국 지원

전략’(2017)에 따라 최빈국 및 취약국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할 것이

며, 이를 위해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및 중점협력국 선정에 최빈국 및 취약

국에 대한 고려를 강화할 것이다.64) 나아가 한국 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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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최빈국 및 취약국 지원 강화와 더불어 개별 수원국 내 빈곤ㆍ취

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양적ㆍ질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③ 사업기획 다변화: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사업 수혜자(수원기관, 지

역주민 등)와의 협의를 확대ㆍ강화하여 최적의 사업모델을 발굴할 것이

다. 특히 빈곤ㆍ취약ㆍ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이들이 협의 과정

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국내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정부부서의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관들이 기존 업무의 일환으로 

SDGs를 이행하고 있어서 정책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

라서 SDGs 이행 및 점검을 위한 국내 이행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한국

의 SDGs 이행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책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한국의 SDGs 이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계획65)

SDG 17은 UN 회원국들이 SDGs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을 도입

하고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다양한 개발 주체들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66) UN 회원국 모두가 SDGs를 이행

해야 하므로 선진국들도 SDGs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SDGs를 다루기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조정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이행주체로 지정하여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

64) 한국은 양자 원조의 37% 및 40%(2016년 순지출 기준)를 각각 최빈국과 취약국에 지원하였다. OECD DAC 
회원국 평균 지원 비중(2016년)은 최빈국 23%, 취약국 30%이다. 

65) 지속가능발전포털의 K-SDGs 참고. http://www.ncsd.go.kr/app/board/sdgsWsList.do(검색일: 2019. 4. 1).

66)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 17에서 SDG 1~16의 SDG 목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수단 및 정책이슈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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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SDGs 원칙을 반영하여 새로운 전략을 작성

ㆍ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SDGs를 국내 정책에 주류화하

기 위한 관련 법의 개정, 리더십의 관심 확보, 추진체계 개편,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각 정부부처의 세부사업과 연계,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한국은 SDGs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해 

개발 재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개발주체와 행위자들(시민사회, 민간부문, 기업 

등) 간 포용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통합ㆍ연계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고려하여 한국

의 상황에 맞는 SDGs의 이행전략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이 

SDG 17의 이행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한다.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최빈

국 및 개도국 수출제품의 시장접근을 촉진한다.67)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지원한다.

개도국의 SDGs 이행 역량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강화한다.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지원한다.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강화를 지원한다.

67) 최빈국 및 개도국 수출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의 적용 방안에 대한 분석은 권 율 외(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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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7.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지속적ㆍ포용적ㆍ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자료: 환경부(2016), p. 42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용.

나. 해외 사례

본 절에서는 독일의 AfT 전략과 일본의 AfT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AfT 포용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과 일본은 

AfT에 있어 핵심적인 공여국으로서 다자간 개발기구와 더불어 AfT의 양적 확

대 및 포용성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17년 AfT의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AfT 전략문서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반영하여 원조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사례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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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독일의 원조 총괄기관인 BMZ는 2011년 도입한 AfT 전략을 보완하여 

2017년 새로운 AfT 전략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68) 새로운 AfT 전략의 작

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69) 첫째, BMZ의 AfT 전략

이 AfT에 대한 최근의 주요 국제적 논의 이슈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무역정책과 개발협력정책 간의 시너지 등

이 AfT의 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AfT가 범분야 이슈로서 독일의 원조 

중점분야 및 이슈, 국가협력전략 등에 주류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 분

야, 경제인프라, 양성평등 등에 대한 전략문서와 주요 수원국에 대한 국가협력

전략에 전략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무역관련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독일

의 AfT 사업들이 AfT 전략이 제시하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 예

를 들어, AfT로 분류되는 사업들은 사전적으로 무역 관련 사업으로 기획되어

야 하며, 원조사업의 무역관련성 또는 무역효과가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되고 사업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지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독

일이 2017년 개정한 AfT 전략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역과 시장접근은 경제 개발, 투자, 고용, 제품 공급 및 소득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수원국의 경제개발 및 빈곤감축을 위해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장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보장하지는 못하며 빈곤층이 경제성

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17년 진행된 AfT에 대한 

글로벌 리뷰에서도 포용적인 무역과 빈곤감축을 위한 원조의 중요성이 강

조되었다.

68)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11, 2017) 참고.

69) Kr ger, and Voionmaa(2015)의 평가 질문은 한국의 AfT 전략 작성에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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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AfT는 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과정에

서 원조정책, 통상정책, 환경정책 등 관련 정책들 간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

이다. 

AfT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AfT의 기획 및 이행에 있어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리고 수원국 내에서도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따라 

맞춤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은 최빈국에 대한 AfT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독일 AfT의 중점 실행분야(fields of action)는 지역경제통합 및 무역정책 

지원, 품질 인프라 확충 지원, 무역원활화 지원, 생산역량의 확충 지원, 투

자 및 경쟁 촉진 지원, 경제 인프라의 확충 지원 등이다. 

독일의 AfT 전략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 달성에의 기여 및 정책일관

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AfT의 정책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원국 소득수준별, 수원국내 빈곤ㆍ소외ㆍ취

약 계층별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 및 사업방식은 한국의 AfT 정책 및 사업에도 반영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일본

일본은 AfT의 규모에 있어 최대 양자 공여국이며, 한국과 유사하게 AfT에서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일본이 AfT에 대

한 전략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일본의 원조에 있어 무역이 주류화

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AfT 사업들이 무역효과의 달성을 목표로 하여 

사전적으로 기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2005~11년 시행하였던 AfT 프로그램인 “Development Initiativ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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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는 수원국의 포용적 무역을 촉진하는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측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8. 일본의 ‘Development Initiative for Trade 2009’

농업, 임업, 수산업 종사

자, 중소ㆍ미소 기업 대상

으로 생산ㆍ가공 역량 배

양 지원

생산된 제품의 유통과 수

출 지원 (제품의 판매채

널 구축과 판로 확보 지원 

포함)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 

제공, 특혜마진의 축소 완

화 등 최빈국 수출제품에 

대한 우대

구성요소 수단

지식, 기술

기술협력

전문가 파견, 국내 연수

생산자 간 정보 공유

민간 부문 지식의 활용

재정 지원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유상원조

풀뿌리 사업에 대한 무상원조

제도

특혜 관세

무역 및 투자 보험 

생산 

판매 

구매 

효과

수원국 빈곤ㆍ취약 계층의 

생산 및 수출역량 향상

판로 및 수출 기회 확대

수원국 빈곤ㆍ취약 계층의 

소득 향상 및 빈곤 감소

자료: Mizuho Information & Research Institute(2011).

“Development Initiative 2009”는 총 재원으로 233억 US달러(2009~11

년)를 배정하고, 생산(Produce)-판매(Sell)-구매(Buy)의 세 축(pillar)이 통합

적으로 연계된 사업방식을 적용하였다.70) 이는 AfT의 수요자 관점에서 생산 

및 수출역량의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의 확충, 수출기회의 확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연계된 패키지로 AfT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산역량 강화의 분야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이며, 중소기업과 미소기업을 대

70) Mizuho Information & Research Institute(201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0~17년 
각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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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포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71) 또한 

수출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생산 및 수출역량의 배양뿐만 아니라 수원국이 생산

한 수출품의 수입 확대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원조정책 특히 

AfT 정책과 통상정책을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정책일관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원조정책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도 참고할 필요

가 있다. 

71) 대규모 생산 및 유통ㆍ물류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유상원조, 소규모 현지 사업에 대한 무상원조가 제공되었으
며, 생산기술의 전수를 위한 전문가 파견과 일본 내 연수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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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가.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

1)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반도체와 같은 핵심 제조업 경

쟁력 강화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성 강화 의미가 제

조업에 비해 훨씬 크다.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위해 정

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제3장에서 소개한 서비스 해외진출 4

대 추진전략,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전략들에서 

제시된 것처럼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업과의 차별 완화, 서비스산업

에 적합한 형태로의 서비스수출 지원 시스템 전면 개편, 제조업과의 융합을 촉

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직까지

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과거 패러다임하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

을 위해 나올 수 있는 안은 거의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희망

사항(wish list)에 가까운 발전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서비스산

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능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ㆍ야 간 합의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하루 속히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해관계 조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타다’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관련업계는 물론 금융위원장까지 가세해 논란이 커졌다가, 최근에는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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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까지 발의되었다. 해외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Uber)와 그랩(Grab) 등

이 차량호출서비스를 시작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

조적으로 한국은 택시업계의 반발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해관계자

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유경제와 같이 새로운 패

러다임이 확산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가는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러한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택시기사와 같

이 기득권자가 사회적 강자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어 손해를 보

게 될 경우 당연히 그러한 변화에 저항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멀지 

않은 장래에 상용화될 것이 확실한데, 운전사들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자율주행자 상용화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은 산업기술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2) 디지털무역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도에 비해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공론

화되지 못한 부문이 디지털무역이다. 새로운 교역재로서 정보, 즉 데이터의 전

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가 이루어지던 전자상거래가 데이터 교역을 수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디지

털무역으로 확대되었다. 거래 내역은 물론 위치정보, 금융자산 정보, 건강 관련 

정보 등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무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서비스 부문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디지털무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안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 관련 조항을 담은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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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지털무역 관련 국내법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5월 WTO 76개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협상을 시작하였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프라이버시 보

호, 데이터 지역화 조치, 소스코드 공개 금지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주요국 

간에도 입장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글로벌규범이 존재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

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

1) 의료관광 활성화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을 실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

국은 의료관광의 후발주자임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주요 의료관광국가 중 하나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72) 실제로 한국에 온 외국

인 환자 수는 2009년 6만 명에서 2016년 36.4만 명으로 6.1배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진료수입도 동기간 동안 547억 원에서 8,606억 원으로 15.7배가 

증가하였다(강동관 2017).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의료체계에서는 의료관광 확대

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의 표준화와 병원인증제도 

확대, 관광 연계 상품의 개발, 전용병상, 의사소통, 의료행정절차, 의료기관의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72) 강동관(2017)에 따르면 한국도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였고, 의료관광
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의료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헬스케어 활성
화 방안을 수립ㆍ발표하였고, 2013년에는 해외환자유치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방안를 발표하였다. 2016
년에는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였고, 그해 6월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
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2017년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2019년에 65만 명, 2021년 80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관광의 생산유발효과가 2022년에는 최소 11조 8,762억 원, 최대 19조 6,266억 원에 달할 것으
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최소 3조 9,285억 원에서 최대 6조 4,2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취업유발효과(10억 원당)가 2022년에는 최소 10만 8,727명, 최대 17만 
8,34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유발효과(10억 원당)는 최소 6만 8,425명, 최대 11만 198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205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의료 영리법인의 허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제주도의 녹지병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7년 이상 끌어온 의료 영리

법인의 허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의료비 재원은 대부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지

만 의료비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민간의 의료공급조차도 공공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

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에서는 민간의 의료기관이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고은지(2008, p. 88)가 언급한 것처럼, “싱가포르의 영리병원들은 공공병원

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고급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에서 육성되었다. 안정된 공공의료체계의 바탕 

위에 고급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해외환자 유치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육성 지원하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 영리병

원의 허용은 무엇보다도 수가의 현실화 및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요양기간 

계약제 등을 통한 의료기관간 경쟁원리 도입,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서비

스산업에서의 영리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시장여건이 사전적으

로 조성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광을 보다 활성화해 더 많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의 허용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영리병원 허용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원 간 자율적인 경쟁 촉진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

성화시켜 의료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수익성 추구로 인해 공공성이 약화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적으로 바뀔 위험성

도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 혁신, 제약ㆍ바이오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창

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쟁에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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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차원에서 영리병원 허용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제도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영리병원을 의료산업 선진

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현행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

은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기 전에

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도 건강보험법상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

게 된다. 특히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진료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함에 따

라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규제에 따라 평균적 진료를 해야 하는 실정이

어서 영리병원으로 설립해도 건강보험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바이오 헬스와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건강보험을 포함해 의료제도가 지향하

는 바와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례를 한국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의료와 IT, 의료와 바이오산업의 융합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국정 우선순위 강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국가관광 전략회의가 열

렸다.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비전으로 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

은 그동안의 양적, 경제적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

환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7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1차, 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관광산업 전반에 관한 논의와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DMZ를 평화관광 거점으로 육

성하여 브랜드화하는 것을 포함해 명품숲 50선 발굴, 오버투어리즘 가이드라

인 작성, 한국형 DMO 설립 지원, 해양레저관광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콘텐츠 확충과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

로 지난 10여 년 동안 나왔던 주요 키워드들이 다시 제시되었다. 지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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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K팝을 포함한 한류, MICE, 생태관광, 의료관광, 해양관광, 크루즈 활성

화, 고부가가치, 취약계층, 숙박확대, 교통편의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키워

드들이다. 

문제는 10년 가까이 키워드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화관광의 의

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DMZ(비무장지대)와 같은 독보적인 국제적 다크 투어

리즘(Dark Tourism)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브랜드

화가 미진한 상태이다. 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지역주도형 관광정책 추진

을 통해 관광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은 관광정책에 포용성을 반

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공항 활성화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속 추진 

등을 통해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2019년 4월 송도에서 열렸던 3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

석하여 2022년까지 외래관광객 2,300만 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 개 창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

과 제주에 이은 세계 관광도시로 육성 ②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 관광 허브로 

육성 ③ 청년창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역량 제고 ④ 국내여행에 대한 근로자 휴

가비 지원 확대 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⑥ DMZ 평화관광 확대 

⑦ 환경생태관광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나눠주기식 정책을 지양하고 선

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관광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점과 관광산업지원을 성장단계별로 금융ㆍ기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초기 기업 발굴과 융자지원 위주로 이루어지던 관광

산업정책을 예비창업-초기창업-성장-선도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바꾸

고, 금융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범사업 시행, e스포츠 상설경기장 신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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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발급 편리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왔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광 관련 종사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실천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참고할 사항

이 있다. 첫째는 관광산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

해서는 청와대에 관광진흥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관광진흥 전략회의를 

주재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은 어느 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교

통ㆍ통신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되어 있는 분야이다. 지역 간, 부처 간 정책 조

율이 가능한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 관광과 첨단분야를 융합시켜 ‘일자리 시

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관광진흥 전략회의에서 기존에 발표

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과 기존의 정책을 평

가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관광산업의 경우 이벤

트성 사업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행상황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주기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가.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 활성화

다국적기업의 FDI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ODI)에 대한 정책도 한 국

가의 통상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화 현상

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제투자 흐름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무역의 중요성을 

능가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유치국(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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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의 경제성장을 직간접적으로 도모하는데, 외투기업의 경제활동에 따

른 자본유입과 과세수입은 추후 직간접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경제개발자

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앞다투어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입지경쟁(locational competition)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1세기 들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투기업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가 가장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다. 더욱 많은 노동자가 고용되어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효

과가 확대되어야 한다. 고용기회의 확대는 경제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장

기적으로 건실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초석이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고용창출뿐

만 아니라 외투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용 측면에서 외

투기업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투기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외에도 국내에서 외투기업으로 부품

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 역시 정책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외투기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싱가포르 사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은 외투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훈련센터(Joint Training Centers)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

러한 센터에서 해당 다국적기업이 요구하는 직업과 기술을 현지 노동자가 습득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싱가포르 사례를 

준용하여, 우리 정부 역시 외투기업이 원하는 특정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가 해

당 외투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외투기업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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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17)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분석 2017 보고

서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인력수급 장애 요인으로 ‘근무조건’(36.8%), ‘지원자

의 업무역량 부족’(29.2%) 등으로 외투기업과 잠재적 노동자 간의 다양한 불일

치(mismatch)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

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외투기업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

램을 운영할 경우 외투기업은 해당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 노동자에

게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 있고 추후 고용의 기회까지 획득할 수 

있다. 동시에 잠재적 노동자 역시 해당 기술을 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습

득하여 본인의 취업 가능성이 커져, 결국 외투기업과 잠재적 노동자가 상호호혜

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더욱 많은 노동자

가 고용될 수 있어 일자리 친화적인 포용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 조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산업통상부(2017)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부품과 서비스에 대한 주요 조달 경로로서 ‘국

내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이 37.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국내 대

기업’(20.0%), ‘기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17.2%), ‘해외 모기업’(16.2%), ‘모

기업의 해외 소재 계열기업’(9.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 투자비율, 

투자형태와 관계없이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

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재료/부품을 국내조달이 아닌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이유로는 ‘국내 

생산품 부재’(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모기업과의 계약ㆍ거래 

때문’(28.1%), ‘국내제품의 품질경쟁력 취약’(19.0%),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취약(11.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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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요한 조달 경로이지만, 국내 중

소기업의 부품 및 서비스 조달 관련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 중소기업의 조달 

비중을 더욱 높여 포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투기

업과 협력하여 국내 조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싱가포르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싱가포르 경제

개발청(EDB)은 ‘현지 산업 업그레이드 프로그램(LIUP: Local Industry 

Upgrading Program)’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멘토 다국적

기업(Mentor TNC)’을 선정하여 해당 다국적기업의 직원이 싱가포르 국내 조

달기업을 방문하여 조달 관련 노하우를 전수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한국 역시 외투기업과 공동으로 국내 조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프

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더욱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품 및 서비스 조달 역량

이 강화되고 외투기업으로부터 조달방법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외투기업에 대한 조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이 

외투기업을 상대로 조달업무가 확대 강화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한 중소기업의 포용성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으

로의 취업 역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투자형태별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김준동 외(2009), 김혁황ㆍ강준구

(2012) 등 기존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당국은 투자유형별 고용지

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Greenfield 형

태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신규 노동자 고용과정에서 고용 박람회 개최, 고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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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의 일부 지원, 취업 및 고용과정에서의 

비용 지원 등 금융적 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국내 한계기업의 고용 승계를 맡게 될 M&A 형태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는 고용 승계에 초점을 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노동자가 

새로운 기업에 고용 승계되어 새로운 기술습득이 필요할 경우 기술습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고용 승계의 경우 한시적 임금부담의 일부 지원, 인사관리 시스템 통합 과정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 등 금융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나. 기술 및 자본집약형 외국인투자 활성화

포용성 측면에서 신규 고용창출, 임금 상승 등이 강조되어야 하고, 장기적으

로는 미래유망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고용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체 고용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2%에서 2016년 5.7%까지 하락하였다. 외투기업 전체 고용의 

49.3%를 차지하던 제조업의 비중이 46.7%로 다소 하락하였는데, 이는 한국 

경제구조의 발전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일자

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발전과 연계되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갈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발전전략과 연계되어 외국인투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즉 고용효과가 높은 기존의 제조업 외에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

과 새로운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 및 자본집약형 외국인투자에도 정책

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높은 임금 수준

(decent pay)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높은 임금 수준이 보장된다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포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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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경제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산업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발전의 핵심

적인 전략산업이 될 기술 및 자본집약형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한국경제의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4차산업과 이에 바탕을 둔 융합 분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산업이고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협업이 중요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관한 관심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국과 북

미, 유럽 대부분 국가에 존재하므로, 동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는 정부의 노력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 4차산업, 융합 분야 등에 대한 산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포용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4차산업, 융합 

분야 등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 분야가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적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것은 이미 한국 정부의 계획이기도 하다. 또한 

포용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성에 

따른 높은 수준의 임금 역시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융합 분야에서 외투기업

에 매력적인 노동자를 교육하는 것은 외투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련 

분야 인력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4차산업 및 융합 분

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수요에 부합되는(demand-driven)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교육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유치의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

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4차산업, 

융합 분야에 대한 산관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판교테크노밸

리에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R&D 센터, 스타트업(startup) 캠퍼스 등과 같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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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산업계, 교육/연구계, 정부 등이 함께 융합 분야의 교육, 연구, 개발, 

상용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ecosystem)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

해 지역 대학이 외투기업과 공동으로 인턴십 제도를 공동 운영하거나 공동 연

구실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외투기업과의 ‘계약학과’ 등 외

투기업과 대학의 밀접한 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교육제도

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상기 전략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2) 투자유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외국인직접투자의 포용성을 높이고 기술 및 자본집약형 외국인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로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 중인 외국인직접투

자의 특성과 추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개

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한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투자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될 수 있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4차산업과 융합 분야는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외국

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관련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동

시에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4차산업과 융합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

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산업과 융합 분야에서 촉망받던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 등 기반시설과 규제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에 정

책당국은 주목하여야 한다. 왜 이러한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오

도록 하려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반 투자여건의 개선은 특히 국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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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해외투자보다는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형 외국인투자 활성화

포용성은 신규 고용창출과 임금 상승 외에도 소외된 그룹에 대한 경제참여 

확대, 지역사회 발전, 환경보전 등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외투기업과 공동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CSR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외투기업은 지역사회 발

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또한 관련 프로그램은 외투기업의 이미지를 더욱 긍

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투기업은 CSR 관련 프로그램

을 통해 재무상의 관점에서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성과도 달성하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국인투자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형(inclusive business models)’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

(responsible business activities)’의 시행 등을 통해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포용적 비즈니스 모형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룹이나 저소득층에게 경제 

및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가시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경영활동

을 지칭한다(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Ireland 2017). 이러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형은 사회적 약자그룹(socially- disadvantaged groups)에

게 해당 기업의 가치사슬에 참여할 기회를 높여 포용적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은 포용적인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이 시행되

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권 증진, 노동자 권익 보호, 환경보호, 반부정부패

(anti-corruption) 등을 경영활동 시행의 원칙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가 외투기업과 공동으로 다양한 CSR 사업을 확대 강화할 경우 외국인투자의 포용

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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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투기업의 CSR 프로그램 공동 운영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일랜드에 투자한 미국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일랜드 지역사회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외

투기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특정 지역사회에서 CSR 관련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개발, 환경보존, 빈곤층 지원 등 포용적 이슈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포용

적 비즈니스 모델(inclusive business model)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해당 외투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공-민간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데, 상기 거론된 세부 정책과제들과 연계 

역시 가능하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소외된 그룹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

램 운영을 통해 기술습득과 취업의 기회를 높이며 동시에 지역개발 및 빈곤층 

지원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즈니스와의 연계 없이 CSR 프로그

램으로 기획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발, 

환경보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해당되며, 인권, 노동환경개선, 지역 

행정의 거버넌스 등의 분야로 확대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CSR 프로그램 운영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외투기업이 자발적으로 CSR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

치 않을 경우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투기업에 한해 다양한 인센티브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인센티브 프로그

램은 외투기업의 경영활동과의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고려될 수 있다. 경영활

동과 연계된 예로, 외투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

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경영활동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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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지 않은 예로는 환경보존을 위한 CSR 프로그램의 경우 세제상의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 정부조달 참여 확대

FTA 협상 의제 중 하나인 정부조달협상은 중소기업에 수출의 기회를 부여

하고 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 결과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

는다. 미국과 EU와의 FTA 협상에서 체결된 정부조달협상의 결과가 한국 중소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ㆍ미 FTA의 정부조달협상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참

여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즉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참여 대상이 10만 달러 이상

의 조달계획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 가능한 조달시장은 주로 저가제품의 사무용품 등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바, 한국 중소기업이 다양한 분야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U와의 FTA 협상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EU의 공기업이 주도하는 정부조달시장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협상 결과

가 WTO의 정부조달협정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중소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조달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해외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기업이 해

외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조달장터(ITC Procurement Map)

를 통해 해외 조달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한국 조달청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의 형식이 대부분 박람회,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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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과 같이 수출시장 현지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의 참가를 통해 해외바이어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제적 제약조건을 고

려한다면,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해외 조달시장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해외 조달시장의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상세히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달에 대한 정보를 한국

어로 번역하여 알려주고, 해당 계약을 위한 절차, 지원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상거래 협상은 WTO에서 시작하여, 지역무역협정, 메가 FTA 등 모든 

국제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WTO 협상이 2008

년 중단되었지만, 전자상거래 협상은 유지되어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협상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

가 있다. 20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1차 WTO 각료회의 이후 

전자상거래 협상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제별 쟁점사항에 대하여 회원

국들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영구적 무관세화에는 합

의하지 못했다. 한국은 전자상거래에서의 무관세를 위해 여러 회원국들과 공조

를 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인해 WTO 협상에서 완전 무관세화

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WTO 협상에서 무

관세한도액을 상향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관세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

의 특송 화물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ㆍ미 FTA를 통해 예외적

으로 미국과는 일부 품목에 한 해 2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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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3법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한ㆍ미 FTA에서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이슈와 국경 간 정보이전 이슈를 다루었으며, TPP 협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의무조항으로 삽입하는 등 데이터경제 관련된 협상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추

세이다. 그리고 EU는 2018년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여 EU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EU로의 수출, 특히 전자상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

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경제 3법을 통해 향후 관련되는 국제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대내적으로

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가 중소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 특히 

플랫폼 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을 인식해야 한

다. 하지만 한국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의 한국 내 서버설치 의무화’ 규정은 EU의 GDPR과 대치되는 항목임을 인지해

야 한다. EU와 배치되는 법안을 설치할 경우에는 EU의 적정성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한국 기업의 수출에 큰 장애가 될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발빠른 대응을 통해 EU의 적정성 국가로 인정받

았으며 그 결과 EU의 GDPR에 적용받지 않도록 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도 현

실적이고 국제정세와 부합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다. 무역원활화 촉진

한국이 체결한 FTA의 상대국의 무역원활화 이행 통계는 향후 FTA 재협상에

서 중요한 지표로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율이 낮은 개발도상국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공적대외원조(ODA) 정책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한국은 2019년 말까지 필리핀과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FTA

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필리핀 이외에도 아세안 개별 회원국가와도 FTA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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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와 신규 협상을 추진하든, 기존의 협상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든 한국은 무역원활화 협상을 기존의 일반론적인 틀에서

의 협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제3장의 WTO에 보고된 통계를 기초로, 무역원활화 이행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A의무의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양자 간 FTA 협상이 되어야 할 것

이다. 두 번째로, A의무 이행률이 낮은 나라들의 대부분은 최빈개도국이다. 아

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라오스와 미얀마가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의 A의무 이행

비율은 낮은 반면, C의무의 비율은 높다. 즉 발효와 함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적은 반면, 오랜 유예기간과 함께 3국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자국 스스로 관세 행정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C의무로 가장 많이 통보된 조치를 살펴보면,73) 싱글윈도우

가 49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시험절차 36건, 인가된 영업자 34건, 위험

관리 34건, 평균 반출시간 측정 30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 가능성 28건, 

국경기관 협력 28건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한국은 싱글윈도우와 인터넷

을 통한 정보이용 가능성 분야에서 ODA 지원이 가능하다. 통계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싱글윈

도우이다. 한국 관세청은 싱글윈도우에 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

지 외국 관세청에 싱글윈도우 경험을 다수 전수한 바 있다. 따라서 ODA를 통

하여 이들 국가의 관세행정을 업그레이드 시켜줌으로써 해당국의 무역원활화

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국은 2019년 세계최초로 5G 

통신망을 상용화하였다. 즉 한국의 발전된 인터넷 산업을 이들 나라에 전수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들 국가의 무역원활화를 개선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

을 것이다. 

73) 김민성(201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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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가. 포용적 성장과 일관된 통상인프라 구축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다. 포용적 성장은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

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다’로 규정된다.74)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표 4-1]과 같다. 이에 의하면, 통상정책과 직접적으로 

유관성을 찾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75) 포용적 성장을 위한 

통상정책적 과제가 불문명한 가운데 통상정책을 어떻게 전반적인 정책 프레임

워크에 통합시켜 나갈 것인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한다. 

 표 4-1.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국민경제자문회의 

 1.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2. 높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단기적 직업교육ㆍ훈련 확대 및 개선

 3.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허가ㆍ면허제도 개선 및 절차의 간소화

 4. 전문서비스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 감소

 5. 생산성 제고, 노동 이동성 확대를 위해 교통ㆍ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인프라 병목 현상 완화

 6. 산학 R&D 협력 강화 및 기술보급을 통한 기업 간 생산성 격차 감소

 7. 세입 증대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성장친화적인 조세제도 구축, 조세지출 축소

 8. 보육 시스템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통한 양성평등 제고

 9. 저숙련 근로자 및 청년의 노동시장 접근도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

10. 장기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자료: 국민경제자문위원회, “포용적 성장,” https://www.neac.go.kr/board/board_view.do?bd_id

x=103&bct_idx2=6&searchCate=6&bcst_sub_idx=10&searchOrder=1&status=&search

Val=&searchCate2=&ord=&searchCate=6&searchDel=N&searchType=&listSize=8&bm

t_idx=3&spe=&page=1&searchKind=&adv=(검색일: 2019. 6. 22).

74) 국민경제자문위원회, “포용적 성장,” https://www.neac.go.kr/board/board_view.do?bd_idx=103&bct_id
x2=6&searchCate=6&bcst_sub_idx=10&searchOrder=1&status=&searchVal=&searchCate2=&ord=&
searchCate=6&searchDel=N&searchType=&listSize=8&bmt_idx=3&spe=&page=1&searchKind=&adv
=(검색일: 2019. 6. 22).

75) OECD(2018), “포용적 성장의 거버넌스,” http://www.oecd.org/governance/9791186043158-ko.htm
(검색일: 201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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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제에 접근하기 위한 출발은 현재의 통상인프라에 관한 평가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주관하는 기능

이 동일한 부처에 속함으로서 양자 간의 조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었다. 이러한 구조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 이래 추진된 ‘선진통

상국가’라는 정책기조가 있다. 통상교섭본부가 교섭을 중심으로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그리고 무역투자실로 구성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명백한 것은, 선진적 통상국가라는 정책기조는 세계

화의 추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세계화의 부작용인 소득불평등을 해소

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글자 그대로 

통상인프라가 다자, 지역 그리고 주요 국가별 통상교섭 기능에 자원이 집중되

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원배분이 통상교섭 기능의 강화에 치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자간, 지역간 통상교섭 정책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최소 수년간은 TPP 논의에 본격적으로 개입될 가능성

이 크지 않다. 다자간 협상 역시 DDA가 사실상 폐기된 상황에서 ‘교섭’ 자체를 

위한 정책수요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할 경제권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실 통상교섭본부의 연혁을 살펴보면 ‘Commerce Diplomacy’의 개념이 

1990년대 중반 처음 도입되고 이를 전담할 기구가 설치되면서 현재까지 지속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6) 이는 정채기조의 변화에 따라 통상 관련 정책자원

이 ‘교섭’ 위주에서 ‘포용적 성장의 지원’으로 재배분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적 정책과제로 간주되고 있는 고용의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통상정책의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개방의 

76)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3월 대외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흡수돼 외교통상부가 만들어지면서 그 하부조
직으로 현재의 통상교섭본부가 생겨났다. 외교통상부의 출범과 함께 한 통상교섭본부는 한국 통상 협상의 대표 
창구로서, 국익에 기초하여 최상의 통상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통상교
섭에 임하고 있다. 또한 통상교섭본부는 국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1
2월 FTA국을 신설,” 한국행정학회, “통상교섭본부,”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
m=613(검색일: 201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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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해소와 같은 경쟁정책과의 조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1. 통상인프라의 포용성 강화 방향

선진통상국가 정책자원의 재배분 포용적 성장

통상교섭본부 교섭 통상교섭본부

  

-교섭: 통상협상(FTA), 

분쟁해결

  - 협정관리:FTA, WTO

  - 분쟁해결

  - 무역 및 투자진흥: 

- 기존 기능 축소 또는 재조

정협정관리

포용성 강화
포용성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조정 시스템 설치

기타 기관 고용 -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수출지원 생산성 - 경쟁강화

불평등 - 중소기업국제화 정책의 전환 

자료: 저자 작성.

나. 무역지원조정제도 포용성 강화

중소기업 관련 통상정책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보다는 무역정책의 보

조적 수단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정책은 수출지원을 축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통상정책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FTA의 활용을 통한 시장

접근의 개선이나 시장개방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 등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통상정책의 중소기업에 대

한 수단은 수출지원이나 사후적으로 부작용을 보완하는 성격에 머물러 있다. 

수출지원정책은 일종의 ‘항상성’을 갖고 있다. 물론 WTO 가입과 외환위기 이

후 지원제도는 직접적 지원보다 마케팅 지원 등 간접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재구성과 분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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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책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OTRA가 정보생산 및 현지 통상지원 역할을 전담하고 중소기업진흥공

단은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기업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새로운 수출산업 육

성 등 중소 수출업체 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국제화 및 수출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재평가 

및 재설정 그리고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국제

화를 위한 지원이 수출지원으로 한정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여 국

제적 생산분업의 설계를 바탕으로 공정의 수출 가능성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

다. 이와 함께, 무역지원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기업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근로자 보호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및 구직자(실업

자) 훈련제도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TAA 소득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통상분쟁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

한국의 통상분쟁 해결 역량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대증적 성

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정책은 1990년대 이후 WTO의 다자통상, 

FTA의 지역통상 등 제도적 접근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개별적 통상분쟁의 

발생시 이에 대한 통상 당국의 대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양자통상의 양상이 확대될 것임에 따라 과거 1980년대식의 주요 현안별

로 통상압력과 분쟁의 형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자간 통상정책

이 현재 FTA 중심의 거시적, 전략적 제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미시적이며 

분쟁 이슈별로 전문적인 동시에 정치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인프라의 관점에서 볼 때, 외곽 통상지원 기능 및 조직의 재조정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KOTRA 등 무역 및 투자진흥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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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변화. 특히 해외공관의 기능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KOTRA 해외 

사무소의 기능이 주로 정보제공 기능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경제 및 정보환경

의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와 괴리가 있다. KOTRA의 조직 및 인적구

조를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력 강화, 산업별 지역별 현지 전문가 확충 등

의 방향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오랜기간 그 필요성을 인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한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대체로 

사안별 대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해관계자 형성, 정

보확보, 정책결정과정 참여, 여론형성 등에 필요한 중장기적 기반의 형성에 실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대미 통상의 인프라 확충은 다양한 목표 그룹

을 설정하고 정책로비의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가. 원조 규모 및 정책의 포용성 강화

1) 원조 규모의 지속적 확대

한국이 사회경제개발의 정책목표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면 OECD DAC 

회원국인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적으로도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

야 할 것이다. 이는 포용적 통상국가로서 한국이 포용성 관점에서 개도국 및 저

개발국의 사회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수원국의 포용적 

성장 및 빈곤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조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대상 수원

국을 선정하여 원조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수원국의 포용적 성장 및 빈곤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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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중견국가의 위상에 걸맞도록 원조 규모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5년 이래 ODA/GNI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

대하겠다는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치는 OECD DAC의 

가입 시에도 재확인되었으며, 원조정책의 기본 문서에도 한국 원조정책의 주요 

목표로 포함되었다.77) 한국의 ODA/GNI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왔음에도 불

구하고 2017년 ODA/GNI 비율은 0.14%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향후 한국 정부가 

ODA/GNI 비율을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나, 중장기

적으로 이미 국제사회에 공약한 ODA/GNI 비율을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DAC 회원국 평균 ODA/GNI 수준까지 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조 규모의 확대 노력은 선도적 중견국가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로

서 대외적인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원조정책의 포용성 강화

원조정책에 있어서도 포용적 통상국가 목표에 맞추어 수원국의 포용적 성장 

및 빈곤감소 지원을 한국 개발협력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야 할 것이다. SDGs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개발 즉 포용적 성장을 명시적으

로 지향하고 있다. 수원국의 입장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가 

원조이다. 따라서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서 SDGs의 이행을 위하여 원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정책과 SDGs 이행정책의 연계를 강화

해야 한다. SDGs가 다양한 사회ㆍ경제ㆍ환경 정책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러하

여 SDGs 이행체제를 정비하고 원조정책을 주관하는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무역, 투자, 환경 

등)의 정책일관성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원조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77) 관계부처 합동(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2010)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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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원조 및 SDGs 이행에 있어 정책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78) 

나. AfT 프로그램의 포용성 강화

1) 맞춤화된 AfT 프로그램의 확대

AfT의 포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빈곤ㆍ취약 계층, 소규모 생산

자 등의 무역 기회 및 역량 개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AfT가 확대ㆍ강화되어

야 할 것이다.79) 무역제약 요인 및 여건을 개선하는 포괄적인 AfT 프로그램(무

역 정책 및 제도의 개선, 경제인프라의 구축 등을 위한 AfT)도 필요하지만, 포

용성 담보를 위한 보완적 병행 사업으로 수원국 빈곤ㆍ취약ㆍ소외 계층의 무역 

기회 확대, 무역 참여를 위한 생산역량 구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AfT 사업

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인프라, 세관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AfT가 수출 여건의 개선을 통해 수출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러한 AfT

의 빈곤감축효과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품질기준을 충

족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

는 AfT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80)

2) 포용적 AfT 전략지침의 도입

포용적 통상국가로서 한국이 수원국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

원국 무역역량을 강화시키는 AfT가 보다 포용적인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포용적인 AfT 전략지침이 도입되어야 한다. AfT 전

78) 원조와 SDGs의 연계 강화, 정책일관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를 국조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하여 SDGs 국내 이행을 주관하도록 하고, 국조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화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원조와 SDGs의 연계, 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 간의 정책일관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
을 고려해볼 수 있다.

79) 독일 AfT 전략의 소득수준별,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따라 맞춤화된 지원 원칙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80) World Vision Australia(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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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지침은 수원국 무역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AfT의 포용성을 극대화한다는 목

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AfT 수원국 중에서도 무역역량이 취약

한 저개발국 및 저소득국에 AfT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수원국 내에서도 AfT

가 수원국의 빈곤ㆍ취약ㆍ소외 계층에 미치는 효과를 포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fT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 무역비용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병행하여 직접적으로 빈곤ㆍ취약ㆍ소외 계층의 무역역

량을 강화시키는 AfT 사업을 확대한다면 AfT 프로그램의 포용성 강화에 도움

이 될 것이다.

3) AfT와 무역조치의 상호보완성 강화

개도국이 생산ㆍ수출하는 제품이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

치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조치가 개도국(최빈국 포함) 수출제품에 대한 일반특

혜관세(GSP)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AfT를 보완하여 수원국의 수출량 확대, 

소득ㆍ고용 창출과 빈곤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 

간의 정책일관성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수원국 빈곤ㆍ취약 

계층의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물류 인프라 및 판로 확보, 공여국 수입시장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등을 연계한 통합 AfT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포용성 강화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81)

81) Mizuho Information & Research Institute(2011); 권 율 외(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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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역장벽의 철폐를 지향하는 국제무역질서의 혜택을 누리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불신과 함

께 자국 산업 및 고용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악화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한국경제에게

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처한 또 다른 문제

점은 소득불평등 또는 소득양극화의 심화이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의 약화와 더불어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성장

이 저하되면서 소득불평등도 악화되고 있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의 이행이 순

탄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

어올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성장의 열매가 구성원들에게 

보다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성(Inclusiveness)’의 제고가 새로운 정

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장과 분배의 이중위기와 글로벌 경쟁 및 불확실성 증대라는 대

내외 경제환경악화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모든 구

성원들의 경제적 기회 확대와 경쟁에서 뒤쳐진 구성원들이나 지역에 대한 지원

을 강조한다. 포용적 통상은 무역이 국내외 불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제하

에 무역에 따른 이득의 국가간 및 국내 구성원간 공정한 분배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포용적 성장을 개방

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

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

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사회이동성 제고정책 이외에 수출산업과 관련

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

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형평성 제고 그리고 대외적 포용성을 

제고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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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통상국가의 실현을 위

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5-1]은 포용적 통상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5-1.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전략 정책과제 세부과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  

디지털무역확산에 대한 능동적 대응방안 강구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

의료관광의 활성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국정 우선순위 강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 

투자 

환경 

구축

고용창출연계형

외국인투자활성화

외투기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동운영

국내조달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투자형태별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ㆍ자본 집약형

외국인투자활성화 

4차산업, 융합 분야 등에 대한 산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인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형

외국인투자활성화

외투기업의 CSR 프로그램 공동운영

CSR 프로그램 운영 외투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부조달 

참여확대

FTA협상을 통한 정부조달 범위 확대

해외정부조달 정보 제공의 활성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WTO협상에서 디지털재화 무과세화 추진

EU의 GDPR대응방안 마련

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전략 수립

무역원활화 촉진
무역원활화 이행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재협상 추진

ODA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 촉진 

포용적 

통상 

인프라 

구축

포용적 성장과 일관된 

통상인프라 구축

교섭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정책자원재분배

해외정부조달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제공

무역조정지원제도

포용성 강화

통상관련 공공기관의 기능 재구성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로자 지원 중심 전환

통상분쟁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 

해외통상인프라의 통상정책결정과정 영향력제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한 영향력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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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계속

전략 정책과제 세부과제

대외원조의 

포 용 성 

강화

원조규모 및 정책

의 포용성 강화

ODA/GNI 비율 제고 및 최빈국 원조비중 확대

원조와 SDGs의 연계 강화

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의 정책일관성 강화

AfT 프로그램의 

포용성 강화

맞춤화된 AfT 프로그램의 확대

포용적 AfT 전략지침 도입

AfT와 무역조치의 상호보완성 강화

자료: 저자 작성.

첫째, 제조업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

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

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평

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

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

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

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

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

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

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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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위주

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근로자 지원중심으로 전환하

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

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

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

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커다란 암초를 만났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

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

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

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

레이드해 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

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는 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이 한국경

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포용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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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2.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

장  관

장관
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s
관차

감사관 감사담당관

해외시장총괄
담당관

운영지원과
해외시장정

책관
해외진출지원

담당관

국제협력
담당관

옴부즈만
지원단

s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정책

기획관

중소기업

정책관

성장지원

정책관

지역기업

정책관

창업진흥

정책관

벤처혁신

정책관

기술인재

정책관

소상공인

정책관

상생협력

정책관

기획재정
담당관

정책총괄과 판로정책과 지역혁신
정책과

창업정책
총괄과

벤처혁신
정책과

기술혁신
정책과

소상공인
정책과

상생협력
정책과

행정법무
담당관

정책분석과 기업금융과 지역기업
육성과

기술창업과
벤처

투자과
기술개발과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협력
지원과

고객정보화
담당관

정책평가
조정과 재기지원과 지역특구과

지식서비스
창업과

투자회수
관리과

기술협력
보호과

소상공인
혁신과

시장
상권과

비상계획
담당관

규제혁신과 창업생태계
조성과

벤처혁신
기반과

인재혁신
정책과

거래환경
개선과

인재활용
촉진과

자료: https://www.mss.go.kr/site/smba/ex/organchart/organchart_office_org.do(검색일: 2019. 

6. 19).



The Inclusive Trade Initiative and 

Strategies for the Korean Economy

Jaiwon Ryou, Moonsung Kang, Insoo Kang, Sung-Hoon Park, 

Backhoon Song, Yoocheul Song, Hosaeng Rhee, and Hongyul Han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conomy has been 

suffering from declining growth on the one hand and worsening income 

inequality on the other. For the enhancement of Korea’s growth poten-

tial and income equality, a new paradigm must be established. This re-

port looks into such a new vision, referred to as the Inclusive Trade 

Initiative for the Korean economy, and suggests policy strategies for the 

vision. 

Under the Inclusive Trade Initiative, the national economy pursues in-

clusive growth within an open economic environment by improving pro-

ductivity and employment. The initiative also strives to achieve domestic 

inclusiveness in trading with other economies and contribute to global 

inclusiveness. This report presents five strategies for this vision of an in-

clusive trading nation: increasing the role of service industries, promot-

ing an employment-friendly FDI environment, improving SMEs’ global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inclusive trading infrastructure and up-

grading ODA’s inclusiveness. Korea’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re in-

vestigated together with practices at other nations to produce action 

Executive Summary



programs for each strategy, as follows.

Increasing the role of service industries. Korea’s manufacturing in-

dustries have traditionally served as the main driver for economic 

growth, but recently exports and employment potential in these in-

dustries appear to be decreasing. Korea’s service industries will have to 

make a larger contribution to growth and employment. Innovations and 

exports in service industries, e.g. medical service and tourism, need to 

be promoted.

Promoting an employment-friendly FDI environment. FDI can com-

plement domestic investment and create more jobs. FDIs that contribute 

to job-creation, technology/capital intensive invest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should be promoted by providing support pro-

grams and incentive measures.

Improving SMEs’ global competitiveness. SMEs play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stable growth, generating employment and enhancing in-

come equality. SMEs should be offered access to more opportunities in 

government procurement and support programs aimed at promoting 

electronic trade. At the same time, stronger trade facilitation measures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SMEs.

Strengthening inclusive trading infrastructure. Korea’s trade policy 

has been mostly focused on trade negotiations up to now, but more em-

phasis should be placed on inclusive trade outcomes. Korea’s trade ad-

justment assistance will have to increase its role in supporting workers.

Upgrading ODA’s inclusiveness. Korea has to keep increasing the vol-

ume of its aid and the inclusiveness of its aid policies. More aid for trade 



(AfT) programs have to be tailored to poor and vulnerable groups in aid 

partner countries. Also, coherence among trade policies and aid for 

trade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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